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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현황을 살펴보고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반덤핑 조사기법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 사례로서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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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

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

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

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

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

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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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

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

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

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

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

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

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

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

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

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

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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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

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

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

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

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

(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

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

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

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

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

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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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

호무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하

고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역시 반덤핑조치 사용 

빈도와 조치 수준을 높이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 반덤핑 조사개시는 증감을 반

복하였다. 2000년대에 잠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

간인 2008~0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전 세계 반덤핑

조치부과 건수 추이 역시 조사개시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 15일 기준으로 23건의 반덤핑 조사 중 사건

과 138건의 규제 중 사건, 총 217건의 반덤핑 규제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3) 

국가별로는 미국이 34건(조사 중 2건 포함)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반덤

핑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20건, 조사 중 5건 포함), 중국

(15건), 캐나다(13건, 조사 중 1건 포함), 터키(13건, 조사 중 3건 포함) 순

이다.4) 

1) 201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14년 연평균 214건, 2015~20년 연평

균 257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 조사개시 건수는 349건으로 직전연도인 2019년(214건)과 2018

년(20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1999년(357건)과 2001년(372건)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다.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2) 1990년대부터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2000~04년에는 연평균 200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00년대 중

반부터 감소 추이를 보여 2005~09년 연평균 134건으로 줄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2011년 99건으로 

1996년(95건) 이래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13년 161건, 2018년 203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46건과 113건으로 

비교적 낮은 건수를 기록했다.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3) 한국무역협회(2021), ｢對韓수입규제 분기별 동향(21년 7월 15일 기준)｣,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5).

4) 위의 자료,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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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어서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

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무역구제조치 사용국의 반덤핑조치 부과 수입액 규모

와 부과 대상 품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 조사 방식이 점차 다양

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당국이 부담하는 법적 

제약을 줄이고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적 재량을 허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다. 또한 재량적 관행이 좀 더 왜곡적인 또 다른 관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제로잉(Zeroing),5) 생산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

5) 제로잉은 보통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마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008년 이래 미국은 구매자ㆍ

지역ㆍ기간별로 수출가격의 패턴이 현저히 상이한 ‘표적 덤핑(targeted dumping)’의 경우 덤핑마진 산

정에 제로잉을 적용하고 있다. 덤핑마진 산정에서는 보통 수십 건의 가격비교가 이루어지고, 각 가격비교 

결과(+ 또는 -)를 가중평균하여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단일 덤핑마진이 산정된다. 여기에 제로잉이 적용

된다면, 미국 내 판매가격이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가격 차이(+)가 덤핑마진에 반영되는 

반면 미국 내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부(-)의 가격 차이는 덤핑마진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기록된다(이에 ‘제로잉’이라 불린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물품의 각 세부 판매ㆍ모델별 가격비교 결과를 

가중평균한 최종 덤핑마진에서는 마이너스 덤핑마진(0으로 처리됨) 없이 플러스 덤핑마진만이 남아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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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f Production Test),6) 정상가격 구성(CNV: Constructed Normal 

Value)7) 등 다양한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시장경제국을 대상으로 활용해 오

고 있다. 또한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비시장

경제 산정방식(NME Methodology)8)이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여러 조사

기법을 동시에 중복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된 반덤핑 조사

기법으로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과 불

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가 있다. PMS와 AFA

는 의회가 과세와 무역정책에 관한 연방헌법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정부

에 위임한 전형적인 예이다. 2015년 6월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미 의회에서는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논의 중이었다. 미 의회는 새

로운 TPA 법안9)과 함께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덤핑마진이 높아지게 된다.

6)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물품이 '상당한 물량으로' 생산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기간 내

에 모든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판매를 ‘정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상당한 물량'은 80%이다. 조사대상국의 국내 판매에서 생산원가 

미만 판매가 전체 판매의 20% 미만일 경우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된다. 반면 20% 이상일 경우 해당 생산

원가 미만 판매는 정상가격에서 제외하고, 생산원가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만이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

된다. 19 U.S.C. § 1677b(b)(1). 그 결과 정상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덤핑마진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7) 조사대상물품의 국내판매 물량이 수출가격과 가격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viable)'하다면, 정상가격

은 조사대상기업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사대상물품의 

국내판매 물량은 미국 내 독립구매자에게 판매한 동일 물품의 5% 이상이어야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위 기준에 비추어 국내판매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무

부는 정상가격 산정에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19 U.S.C. § 1677b(a)(4). 구성가격은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조사대상기업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었을 경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미국 내 생산 원가에 판매비와 이윤 추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물품에 관련된 거래 

대다수가 생산원가 미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로 조사대상기업 국내시장에서 이루

어진 모든 판매가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상무부는 정상가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

가격은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남용될 여지가 있으며, 구성가격을 수출가격과 비교할 경우 대다수 사건에

서 실제 가격에 의한 비교보다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되어 왔다. 

8) 반덤핑 조사대상국이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원가ㆍ가격 자료가 아예 없거나 경제적ㆍ회계적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 경우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의 가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생산요소 가격은 대체국(해당 비시장경제국과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시장경제국)으로부터 원가ㆍ가격 자료를 활용한다. 19 U.S.C. §167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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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이하 ‘TPEA’)을 입안하였다. TPEA를 통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상의 반덤핑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PMS와 AFA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PMS는 반덤핑 조사당국이 특정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통상

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덤핑 판정에 해

당 시장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AFA는 반덤핑 조사당국

이 요청한 자료를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

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자신에게 가용한 정보 중 조사

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반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국의 위 개정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좀 더 용이하게 하며 

덤핑 긍정 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고율의 덤핑마진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미국에서 PMS 및 AFA 조항 활

용을 본격화한 시기가 2015년 중국 WTO 가입의정서상의 NME 조항 만료

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위 조사기법의 소기 목적

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EU, 중국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

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EU의 경우 2017년 12월 반덤핑기

본규정(EU Basic Regulation)을 개정하여 미국 1930년 관세법의 PMS와 

유사한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신설하였고 중국에 대

해서는 비시장경제국 덤핑마진 산정기법을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인도 역시 강화된 조사기법을 적용하는 등 유사한 행보

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반덤핑조치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피해 판

정 가능성 및 덤핑마진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많은 국가에서 반덤핑조치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상품과 경쟁하는 

조건을 공평히 하는 전형적인 기제로 해석해 왔다. 반덤핑조치의 주요 부과 

9) S.995-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114th 

Congress(2015-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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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반덤핑 제도 및 관련된 최근의 현

황까지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본 연구에서는 ①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현황과 주요국의 반덤핑조

치 동향을 살펴본 후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②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PMS, AFA 적용 현황을 분석

하고 더 나아가 EU, 호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 현

황과 관련 사례 및 WTO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에서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그리고 

2010년대 이후 기간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본다. 반

덤핑조치를 실시한 국가의 수, 조치 대상이 된 품목의 수 그리고 더 나아가 교

역액 규모 등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국제무역에서 반덤핑조치가 

포괄하는 범위의 변화나 개도국들의 반덤핑 활용 확대 현황, 주요국 반덤핑

조치의 특징 등을 포착하고자 한다. 동향 분석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전 세계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직접적

인 부정적 효과, 즉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약 120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2010~19년)간 전 

세계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① 조사국ㆍ조사대상

국을 경제 수준별로 구분하고 ② 반덤핑 대상 품목을 생산 단계별ㆍ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이질적 효과 역시 식별한다. 다음으로 

미국(조사국)-한국(조사대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전환효과, 무역굴절효

과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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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대표적인 반덤핑조치 사용국인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이 

최근 시행 중인 반덤핑 조사기법의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다수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

(PMS) 조항과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의 실제 적용된 사례와 조사당국의 

논리를 분석한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사례에 집중하여, 2015년 

TPEA 개정 이후 PMS 조항과 AFA 조항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를 조명한

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PMS 조항 적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미 상

무부의 반덤핑 원심 및 연례재심 단계에서 PMS 조항이 어떠한 논리와 방식

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새로운 PMS, AFA 법 개정 등 최근의 

미 반덤핑 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미 행정부 태도와 미 의회 내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산업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위 조사

기법과 관련된 미국 국내 정치적 배경 내지 맥락을 함께 조명하고자 한다. 나

아가 상무부가 내린 PMS 관련 판정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의해 환송되

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련된 주요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

다. AFA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적용된 AFA 관련 반덤핑ㆍ상

계관세 조치에 관해 2021년 1월 우리나라가 승소한 WTO 패널 판정을 중심

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대응,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의 대응 등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반덤핑 정책 방향 등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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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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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현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특

히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반덤핑조치 현

황 파트에서는 우선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현황을 살펴보았고, 2010년

대 반덤핑조치의 경우 전ㆍ후반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인도 4개국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았다.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

에 대한 분석의 경우 우선 전 세계 반덤핑조치 자료와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반덤핑조치로 수출이 감소하였는지를 식별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무역전환효과 발생 여부

와 한국 수출에서의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식별하였다. 본 장에서 상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덤핑조치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

고자 한다.

우선 무역구제(trade remedy)라 함은 국제상품무역과 관련하여 수출기업

의 덤핑행위, 수출국의 보조금 공여 행위 또는 수입의 절대적ㆍ상대적 증가에 

대해 일국 정부가 부과하는 조치이다. 대다수의 무역구제 조치는 자국 산업

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취해지며, 국제상품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자의

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WTO 협정은 무역구제 조치

국이 사전에 충족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조

치, 반보조금조치(상계조치), 세이프가드조치는 국제적 차원에서 각각 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

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상기 세 가지 무역구제 수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의 덤핑으로 수입국에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material)’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

다. 상계조치도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

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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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국에서 수입이 급증해 동종의 또는 ‘직접적

인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serious)’ 피해가 있거나  그

러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반덤핑조치와 상계

조치는 특정 국가를 부과 대상으로 하나10)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 이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국은 조치시행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덤핑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국 국내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청구되

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방법

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동종상품이 제3국으로 수출된 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조사당국은 수출업체의 국

내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

아 덤핑 유무 및 덤핑마진 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국 정부의 직권으로 또는 국내 산업의 신청을 받아 개

10)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조사대상국의 특정 생산업자나 수출

업자가 반덤핑 조사나 반보조금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 덤핑 존재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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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당국은 ① 덤핑이 발생하였는지 ② 피해가 발생

하였는지 ③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이 반덤핑 조사 수행 시 따라야 할 구체

적인 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적 의무하에서 각 회원국은 조사 수행절차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상세 

절차를 각국 국내법으로 두게 된다.

덤핑마진 등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국가 간에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피

해기업의 정부(수출국)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수입국의 해당 반덤핑조치

를 회부하여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미국의 

주도하에 WTO 반덤핑협정에는 회원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범위

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WTO 분쟁해결제도는 회원국의 반

덤핑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덤핑 판정을 내렸는지만 검토할 수 있으며 덤핑 

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판정결과에 이견이 있더라도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WTO 

반덤핑협정 제17.6조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되는 반덤핑조치 관련 사

실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에 관해, 패널이 WTO 반덤핑협정상 특정 

조항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

한 허용되는 해석 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

치하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제17.6조의 심

리기준은 제한적 해석의 원칙(‘in dubio mitius’)을 반덤핑협정의 심리기준

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원칙은 비록 조약법협약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주권원칙을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된 규정을 해석

해 보았을 때 하나의 해석만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널과 상소기구는 ‘합리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하한 해석도 그대로 수락해 왔다.12) 다만 많은 경우 패

11) WTO 반덤핑협정 제17.6조 제(ii)항.

12) See, e.g., WTO, Panel Report, Argentina-Poultry, para. 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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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과 상소기구에서는 반덤핑협정 규정에 대한 단일한, 하나의 허용가능한 해

석만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13)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본 절에서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그리고 비교적 최근 기간

인 2010년대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본다. 반덤핑조치가 국

제적 차원에서 확산된다는 것은 단순히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거나 조치가 부

과된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

로 활용하여 반덤핑조치가 확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반덤핑조치를 실시한 국가의 수, 조치 대상이 된 품목의 수, 조치 

대상이 되는 국가 및 품목의 교역액 규모 등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최근 국제무역에서 반덤핑조치가 포괄하는 수입액 규모의 변화와 반덤핑 대

상 품목들의 특성 그리고 주요국 반덤핑조치의 특징 등을 포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먼저 WTO 공식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반덤핑조

치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반덤핑조치의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반덤핑조치는 1995년 WTO 출범 

직후 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대 들

어서는 반덤핑조치 건수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2009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 See, e.g., WTO, Appellate Body Report, Thailand-H-Beams, para. 127; WTO, Panel 

Report, US-Certain Hot-Rolled Steel, para. 130; WTO, Appellate Body Report, EC-Bed 

Linen, para. 65; and WTO, Appellate Body Report, US-Softwood Lumber V, paras.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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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0년대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현황과 특징을 좀 더 구체

적인 국가별ㆍ분야별(품목별) 범주에서 관련 교역액의 크기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또한 201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에 전 세계 반덤핑조치가 어떠한 특징

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엄밀

한 분석을 위해 빈국제경제연구소(wiiw)의 비관세조치 자료(wiiw NTM 

data)를 활용하여 HS코드를 기준으로 분류된 반덤핑조치 자료와 WITS의 국

가별ㆍ품목별 수입액 자료를 연계하였다. 이로써 어떤 반덤핑조치가 실시된 

해당연도의 조치국-조치대상국-대상품목 수준으로 연계된 수입액 자료를 활

용하여 해당 반덤핑조치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교역액 수준을 가늠한다.14) 

만약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액이 증가했다면, 이는 최

근 반덤핑조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반덤핑조치의 확산이 어떤 국가와 품목을 중

심으로 나타났고,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 특징을 2015년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개황(1995~2020년)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이

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의 건수는 1,071건으로 

그 비중은 전 세계 총건수의 17.0%에 달한다. 또한 미국도 817건으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왔으며, EU(533건), 브라질(427건), 아르헨티나(394건) 

등도 주요 반덤핑조치 국가이다. 

14) 여기서는 신규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해당연도 교역액을 바탕으로 반덤핑조치의 확산세를 살펴본다. 그러나 

실제 반덤핑조치는 여러 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심ㆍ연장 등으로도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반덤핑조치 관련 WTO 통계가 신규 조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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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 조치부과 건수는 총 4,071건이며, 이 중 최

대 조치국인 인도의 부과 건수는 718건이다.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

로 조사개시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대체로 유사하지만, 터키는 조사개시 232건(3.7%), 조치부과 201건(4.9%)

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치부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호주는 조사개시 369건(5.9%), 조치부과 168건(4.1%)으로 조사개시

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조사개시 155건, 조치부과 102건으로 나타났다.

1995~2020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

수는 총 1,478건이며, 그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에 달한다. 이어 한국

에 대해 471건(7.5%), 대만에 대해 326건(5.2%)이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15) 남아공이 취한 모든 반덤핑조치는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회원국인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도 동일하게 취한다.

표 2-1. 1995~2020년 주요 국가의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누적 건수

(단위: 건, %)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조치국 건수 비중 순위 조치국 건수 비중

1 인도 1,071 17.0 1 인도 718 17.6 

2 미국 817 13.0 2 미국 523 12.8 

3 EU 533 8.5 3 EU 340 8.4 

4 브라질 427 6.8 4 아르헨티나 278 6.8 

5 아르헨티나 394 6.3 5 브라질 266 6.5 

6 호주 369 5.9 6 중국 241 5.9 

7 중국 292 4.6 7 터키 201 4.9 

8 캐나다 271 4.3 8 호주 168 4.1 

9 남아공15) 238 3.8 9 캐나다 165 4.1 

10 터키 232 3.7 10 남아공 144 3.5 

12 한국 155 2.5 12 한국 102 2.5

전체 6,300 100 전체 4,071 100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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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역시 주요 반덤핑 조사 

대상국이다.

반덤핑조치부과의 대상이 된 건수는 중국이 1,069건으로 전 세계 총반덤

핑 건수의 26.3%를 차지해, 앞서 살펴본 조사개시 대상국에서의 비중을 상회

한다.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대비 조치부과 건수의 비중을 계산하면 

약 65%인데, 중국에 대한 조사개시 대비 조치부과 건수의 비중은 약 72%로 

높게 나타났다.16) 이외 한국 등 다른 주요 대상국들에 대한 조치부과 현황은 

순위상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조사개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의 10개 주요 조치국 및 조치대상국 간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현

황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10개 주요 조치국 모두로부터 중국이 가장 많은 반

덤핑 조사 및 부과를 받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체로 그간 실시한 반덤핑 조사 

및 부과의 약 1/4을 중국에 대해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16) 실제 반덤핑조치별로 조사개시가 조치부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해당연도의 

조사개시 건수 대비 조치부과 건수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표 2-2. 1995~2020년 주요 대상 국가별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누적 건수

(단위: 건, %)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조치대상국 건수 비중 순위 조치대상국 건수 비중

1 중국 1,478 23.5 1 중국 1,069 26.3 

2 한국 471 7.5 2 한국 301 7.4 

3 대만 326 5.2 3 대만 216 5.3 

4 미국 312 5.0 4 미국 194 4.8 

5 인도 252 4.0 5 일본 169 4.2 

6 태국 250 4.0 6 태국 167 4.1 

7 인도네시아 236 3.7 7 인도 151 3.7 

8 일본 234 3.7 8 인도네시아 145 3.6 

9 러시아 185 2.9 9 러시아 134 3.3 

10 말레이시아 183 2.9 10 브라질 113 2.8 

전체 6,300 100 전체 4,071 100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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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가로는 남아공이 있는데, 조치부과 기준 144건 중 15%에 해당하는 

22건만 중국에 대해 부과했다. 반면 터키는 조치부과 201건 중 39%에 달하

는 78건을 중국에 대해 부과했다. 

표 2-3. 1995~2020년 반덤핑 관련 주요국 간 반덤핑 조사개시 누적 건수

(단위: 건)

대상

조치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말레이시아 전체

인도 257 80 70 49 　 62 47 44 32 45 1,071 

미국 183 64 41 　 45 21 27 45 17 12 817 

EU 144 32 28 18 39 21 18 10 28 18 533 

브라질 102 23 19 43 20 11 6 3 11 3 427 

아르헨티나 125 16 12 18 18 7 8 3 4 5 394 

호주 64 40 23 15 8 32 27 11 2 23 369 

중국 　 42 19 57 11 9 6 53 11 9 292 

캐나다 45 19 14 19 11 5 6 5 8 5 271 

남아공 40 16 13 10 22 5 9 1 2 8 238 

터키 83 14 11 4 14 15 9 3 6 8 232 

전체 1,478 471 326 312 252 250 236 234 185 183 6,300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이어서 한국 역시 10개 주요 조치국들로부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 및 부과를 받고 있다. 세계 총 반덤핑 조사(부과) 건수에서 한국

의 비중이 7.5%(7.4%)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많은 반덤핑 조

사를 개시한 국가로는 호주(40건, 10.8%)와 중국(42건, 14.4%)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조치부과 기준으로는 중국이 241건 중 15%에 해당하는 37건의 

조치를 한국에 부과했다.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 대상 국가인 대만의 경우 특

정 국가로부터 반덤핑조치가 집중되기보다는 10개국 모두로부터 고르게 대

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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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인도와 러시아에 대해 비교적 많은 반덤핑조치를 실시했으며, 브

라질은 미국에 대해 그리고 호주는 태국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ASEAN) 국가들에 대해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한국에 대해 비교

적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한 것으로 언급한 중국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조

사 57건 및 부과 46건)과 일본(53건 및 43건)에 더 많은 반덤핑조치를 실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총 반덤핑 조사 및 부과 건수 중 한국ㆍ미국ㆍ일본 3

개 국가에 대한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이외에도 남아공은 한국과 인도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및 부과 건수가 많은 편이며, 터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

덤핑 건수는 적으나 상대적으로 인도와 태국에 대한 건수가 많은 편이다.

반덤핑의 주요 대상 품목 분야로는 ‘비(卑)금속 및 그 제품’과 ‘화학공업 생

산품’이 있다. 1995~2020년 누계 조치부과 건수 기준으로 ‘비금속 및 그 제

표 2-4. 1995~2020년 반덤핑 관련 주요국 간 반덤핑조치부과 누적 건수

(단위: 건)

대상

조치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전체

인도 190 54 52 30 32 39 　 33 21 11 718 

미국 150 39 29 　 28 14 29 15 8 14 523 

EU 103 15 14 10 8 19 21 15 23 6 340 

아르헨티나 94 13 11 7 5 5 12 6 2 46 278 

브라질 73 13 12 24 2 10 12 4 6 　 266 

중국 　 37 16 46 43 9 10 4 9 2 241 

터키 78 11 10 4 　 13 11 9 7 2 201 

호주 30 21 10 7 8 16 1 11 2 1 168 

캐나다 33 15 8 12 5 3 6 4 3 6 165 

남아공 22 16 8 6 1 4 12 5 2 5 144 

전체 1,069 301 216 194 169 167 151 145 134 113 4,071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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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1,334건, ‘화학공업 생산품’은 855건이며, 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에 달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ㆍ고무’, ‘기계류ㆍ전자기기’ 등도 

주요 반덤핑 대상 품목 분야로 볼 수 있다. 또한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 ‘석ㆍ

표 2-5. 1995~2020년 품목 분야별 전 세계 반덤핑 누적 건수

(단위: 건, %)

HS

(부)
품목명

조사개시 조치부과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62 1.0 32 0.8 

2 식물성 생산품 70 1.1 39 1.0 

3 동ㆍ식물성유지 15 0.2 3 0.1 

4 조제식료품 95 1.5 51 1.3 

5 광물성 생산품 99 1.6 61 1.5 

6 화학공업 생산품 1,250 19.8 855 21.0 

7 플라스틱ㆍ고무 832 13.2 514 12.6 

8 원피ㆍ가죽ㆍ모피 5 0.1 2 0.0 

9 목재 및 그 제품 121 1.9 63 1.5 

10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 297 4.7 169 4.2 

11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443 7.0 287 7.0 

12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가발 35 0.6 23 0.6 

13 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 257 4.1 167 4.1 

14 진주ㆍ귀석ㆍ귀금속 1 0.0 -　 0.0 

15 비(卑)금속17) 및 그 제품 1,997 31.7 1,334 32.8 

16 기계류ㆍ전자기기 467 7.4 305 7.5 

17 수송기기 70 1.1 50 1.2 

18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시계ㆍ악기 65 1.0 40 1.0 

19 무기 - - - -

20 잡품 119 1.9 76 1.9 

21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 - -

전체 6,300 100 4,071 100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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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교역액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

들에 대해서도 많은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졌다.

나. 2010년대 전ㆍ후반기 반덤핑조치 변화

1) 반덤핑조치 건수 변화

2010년대 들어 반덤핑 조사를 많이 개시한 국가로는 인도, 미국, 브라질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20년)를 

비교하면, 인도의 조사개시 건수는 연평균 30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고, 미

국은 연평균 17건에서 48건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반면 브라질은 2010~ 

14년 연평균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20년 연평균 10건으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아르헨티나, EU 등도 평균적으로 연간 

10건 이상의 조사개시 건수를 지속적으로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반덤핑조치를 많이 부과한 국가는 조사개시와 마찬가지로 인도, 

미국, 브라질 순이다. 2010~14년과 2015~20년을 비교하면 인도는 연평균 

23건에서 연평균 31건으로 증가했고, 미국 역시 11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

다. 브라질은 같은 기간 19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는데, 조사개시 건수에 비

하면 감소세는 작은 편이다. 이외 주요국으로는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이 

있으며 연간 10건 내외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17) 여기서 비(卑)금속이란 산화되기 쉽고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의미하며, 철강ㆍ구리ㆍ니켈ㆍ알루미늄ㆍ

납ㆍ아연ㆍ주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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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0년대 주요 조치국의 반덤핑 건수

(단위: 건)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국가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순위 국가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1 인도 30 55 1 인도 23 31

2 미국 17 48 2 미국 11 30

3 브라질 38 10 3 브라질 19 12

4 호주 16 13 4 중국 9 11

5 아르헨티나 12 13 5 아르헨티나 10 9

6 EU 13 11 6 호주 8 8

7 캐나다 9 13 7 캐나다 5 8

8 중국 8 12 8 EU 6 7

9 터키 7 9 9 터키 6 6

10 파키스탄 6 9 10 파키스탄 5 7

전체 214 257 전체 135 168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반

덤핑 조사건수의 약 28%를 차지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건수

는 2010~14년 연평균 59건에서 2015~20년 연평균 71건으로 증가했다. 이

어서 많이 대상이 된 국가는 한국으로 연간 20건가량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외 주요 대상국들은 연간 10건 내외 수준이며, 이들의 2010년

대 전반기 대비 후반기 변화를 살펴보면, 대만ㆍ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는 소폭 감소, 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는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덤핑 조치부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은 부과 대상 국가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반덤핑 부과 건수는 

2010~14년 연평균 44건에서 2015~20년 연평균 51건으로 증가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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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의 약 31%를 차지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부과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건에서 15건으로 증가를 보인다. 이외 주요 대상국들

의 경우 대만ㆍ미국 등에 대한 조치부과는 소폭 감소, 인도ㆍ베트남 등에 대

한 조치부과는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2-7. 2010년대 주요 대상국의 반덤핑 건수

(단위: 건)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국가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순위 국가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1 중국 59 71 1 중국 44 51

2 한국 17 20 2 한국 10 15

3 대만 13 10 3 대만 9 7

4 미국 12 8 4 태국 7 7

5 인도 9 10 5 미국 8 5

6 태국 9 9 6 인도 4 7

7 말레이시아 6 10 7 일본 5 6

8 베트남 4 10 8 인도네시아 5 5

9 일본 7 8 9 베트남 3 6

10 인도네시아 5 9 10 EU 5 4

전체 214 257 전체 135 168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2010~20년 반덤핑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야는 

‘비금속 및 그 제품’으로, 이는 과거에도 반덤핑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

는 분야였으나 2010년대 들어 그 건수와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했다.18) 조사

개시 건수 기준으로 ‘비금속 및 그 제품’은 2010~14년 연평균 73건(34.0%)

에서 2015~20년 연평균 103건(40.1%)으로 증가했고, 조치부과 기준으로

18) 2000~09년 기준 전체 반덤핑 건수에서 비금속 및 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개시 26.7%, 조치

부과 25.1%였으나, 2010~20년 기준으로는 조사개시 37.6%, 조치부과 38.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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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기간 연간 46건(34.4%)에서 69건(41.0%)으로 증가했다. 

2010년대 들어 반덤핑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의 수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에 비해 2010년대 중반 이후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10~14년 

평균적으로 연간 29개 국가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 25개 국가가 반덤핑조치

표 2-8. 2010년대 품목 분야별 반덤핑 건수

(단위: 건)

HS

(부)
품목명

조사개시 조치부과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2010~14 

연평균

2015~20 

연평균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1 0 1 

2 식물성 생산품 2 2 1 1 

3 동ㆍ식물성유지 0 　 　 0 

4 조제식료품 3 5 1 2 

5 광물성 생산품 2 4 1 2 

6 화학공업 생산품 42 48 30 36 

7 플라스틱ㆍ고무 33 32 17 20 

8 원피ㆍ가죽ㆍ모피 　 　 　 　

9 목재 및 그 제품 5 4 2 2 

10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 11 11 5 7 

11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10 17 7 7 

12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ㆍ가발 　 1 0 　

13 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 13 10 11 7 

14 진주ㆍ귀석ㆍ귀금속 　 　 　 　

15 비(卑)금속 및 그 제품 73 103 46 69 

16 기계류ㆍ전자기기 15 10 9 9 

17 수송기기 3 3 2 3 

18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시계ㆍ악기 1 2 1 1 

19 무기 　 　 　 　

20 잡품 1 5 1 2 

21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전체 214 257 135 168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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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과했는데, 2015~20년 기준으로는 연간 35개국이 조사를 개시, 29개국

이 조치를 부과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반덤핑 조

사개시는 2010년 26개국, 2015년 35개국, 2020년 40개국으로 증가했다. 

조치부과는 2018년 20개국으로 적었던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2010년 

23개국에서 2020년 32개국으로 늘어났다.19) 

반대로 2010년대 반덤핑조치 대상 국가들의 수를 살펴보면, 해를 거듭하

면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201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10~14년 평균적으로 연간 43개국이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연간 31개국이 조치부과의 대상이 되었다. 

2015~20년에는 연간 46개국이 조사개시 대상이 되었고, 37개국이 조치부

과 대상이 되었다. 2010년대 전ㆍ후반기를 비교할 때 조사개시 대상국보다

는 조치부과 대상국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20)

2) 반덤핑조치 대상 교역액 변화

반덤핑조치의 확산 수준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더 정치하게 살

펴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반덤핑조치와 그것의 영향을 받는 품목 그리고 최

종적으로 그 품목의 교역액을 연계한 자료가 필요하다. WTO는 각 회원국

들의 통보문(notifications)을 기초로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등을 통해 각 반덤핑조치의 대상국, 대상품목(HS코드 

기반)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반덤핑조치의 조사 혹은 부과 시점의 HS코드 등이 상이함에 따라 

실제 통계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19) 2000~09년에는 연평균 조사개시 28개국, 조치부과 25개국으로 2010~14년 수준과 유사하다.

20) 2000~09년에는 연평균 조사개시 대상 45개국, 조치부과 대상 39개국으로 오히려 2015~20년 수준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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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0년대 반덤핑 조치국ㆍ대상국 수 추이

(단위: 개국)

[조치국 수] [대상국 수]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오스트리아 빈국제경제연구소(wiiw: Wiener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gleiche)21)에서는 WTO I-TIP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wiiw 비관세조치 데이터(NTM data)를 구축하고 있다. 

wiiw NTM data는 100개 이상의 수입국과 5,000개 이상의 품목(HS 1996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여러 통계적ㆍ계량적 분석 접근이 가능하도록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22)

여기서는 wiiw가 제공하는 반덤핑조치 자료와 WITS의 HS 6단위 기준 전 

세계 국가들 간의 교역 자료를 연계하여, 2010년대 이후 반덤핑조치의 확산 

수준과 반덤핑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교역액 규모를 살펴본다. 반덤핑조치 자

료와 국가별ㆍ품목별 수입 자료를 연계하면, 연도별로 반덤핑조치의 조사개

시 혹은 조치부과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 그리고 그 품목들의 수입액 규모

21)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2) 2020년 8월 최신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199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반덤핑을 비롯한 비관세조치 관

련 자료를 제공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wiiw NTM Data 홈페이지(https://wiiw.ac.at/wiiw-ntm

-data-ds-2.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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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ㆍ품목별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선진국ㆍ

개도국과 같은 국가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나, HS코드를 기초로 분야별(산업

별) 혹은 중간재ㆍ소비재 등과 같은 생산단계별 구분에 따라 다각도로 최근 

반덤핑조치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wiiw 비관세조치 데이터에 따르면 HS(1996) 6단위 코드 기준으로 반덤핑 

대상 품목이 가장 많은 분야는 ‘비금속 및 그 제품’으로 연간 약 100개 품목

에 대한 조사개시와 약 90개 품목에 대한 조치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23) 특

히 2010~14년 대비 2015~19년 조사 및 부과 대상 품목이 연평균 30개가량 

증가해 최근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다. 연도별로는 조사개시가 2016년 150

개 품목, 조치부과가 2017년 144개 품목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반덤핑조치 대상 주요 분야로는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이 있으

며, 2010~14년 연평균 85개 및 71개 품목에 대해 조사개시와 조치부과가 

이루어져 ‘비금속 및 그 제품’과 함께 가장 많은 반덤핑 대상 품목 수를 보였

다. 다만 2015~19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조사개시 대상 품목 수가 22개로 크

게 낮아졌다. 연도별 대상 품목 수는 조사개시의 경우 2012년(264개)과 

2014년(119개)에 많았고, 조치부과의 경우 2013년(235개), 2015년(88개), 

2019년(89개)에 많았다. 반면 2011년에는 조사개시 6개 품목, 조치부과 5개 

품목으로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외 비교적 많은 품목이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 ‘석ㆍ시멘트ㆍ

도자ㆍ유리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ㆍ고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연도별로 부침은 있으나 각 분야들에서는 대략 연간 20~30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

제품’의 반덤핑 대상 품목 수는 2010~14년보다 2015~19년, 특히 최근 들

23) 여기서 품목 수는 반덤핑조치별로 중복 집계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라는 반덤핑조치가 a, b 2개를 

대상으로 하고, B라는 조치가 b, c, d 3개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때 품목 수는 b를 중복 집계하지 않고 

a, b, c, d 4개로 간주한다.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41

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는 78개 품목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었

고, 2019년에는 67개 품목에 대해 조치가 부과되었다. ‘플라스틱ㆍ고무’의 

대상 품목 수 역시 2018년 조사개시 52개, 2019년 조치부과 50개로 최근 더

욱 두드러진다. 반면 ‘화학공업 생산품’의 경우 201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비

교적 연도별 편차가 작은 편이다.

한편 2015~19년 들어서는 특정 연도에 국한해 조사개시 대상 품목 수가 

급증한 분야들도 있다. ‘식물성 생산품’은 2019년 111개, ‘목재 및 그 제품’

은 2017년 70개,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시계ㆍ악기’는 2017년 160개 품

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0년 이후 반덤핑 대상 품목들의 수입액 규모를 살펴보면, 품목 수 기준

과 마찬가지로 ‘비금속 및 그 제품’이 약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4) 2010년대 전ㆍ후반기를 비교하면 조사개시 기준으로 2010~14년 

연평균 57억 달러, 2015~19년 연평균 1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4년 68억 달러에서 2015년 135억 달러, 2016년 

122억 달러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76억 달러 규모로 다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2010~14년 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반덤핑 대상 수입액 규모가 큰 분야는 ‘기계류ㆍ전자기기’로 

2010~14년 연평균 52억 달러, 2015~19년 연평균 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반

덤핑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들어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 수가 연간 

15개 내외로 적었던 것에 비하면, 실제 반덤핑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1억 달러, 2013년 3.5억 달러 등 편차

24) 여기서 수입액은 품목별(HS 6단위)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일한 품

목 A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과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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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나, 2015년 이후에는 대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 건수는 적으나 관련 수입액 규모

가 큰 분야로는 ‘수송기기’와 ‘잡품’이 있다. ‘수송기기’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

수는 연간 3건 내외, 그 영향을 받는 수입액은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이다. ‘잡

품’의 경우 조사개시 건수는 연간 5건 내외이며, 수입액은 2010~14년 연평균 

19억 달러에서 2015~19년 연평균 4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반덤핑조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분야인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ㆍ

고무’는 연간 30억 달러 규모, ‘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은 연간 9억 달

러 규모의 수입이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ㆍ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6년 65억 달러, 2018년 89억 달러 규모가 대상이 된 바 

있다. 또한 앞서 2019년 한시적으로 반덤핑 조사개시 품목이 크게 증가한 

‘식물성 생산품’의 경우 관련 수입액 규모는 156억 달러에 달한다.

2015~19년 기준 국가 간 반덤핑 대상 품목의 수입액 규모를 살펴보면, 미

국이 중국에 대해 시행한 조치가 조사개시 기준 연평균 133억 달러, 조치부

과 기준 연평균 74억 달러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반덤핑 대상 수입액의 약 

36%(조사개시) 및 41%(조치부과)에 달하며, 201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EU가 중국에 대해 시행한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은 

조사개시 기준 2010~14년 40억 달러에서 2015~19년 15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외 주요 반덤핑조치 및 대상 국가로는 인도, 터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일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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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국과 대상국을 선진국25)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

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시행한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의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선진국(조치국)-개도국(조치대상국)’ 간 반덤핑 대상 수입액 규모

는 조사개시 기준으로 2010~14년 연평균 137억 달러에서 2015~19년 연평

25) IMF(2021)에서는 다음의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이외 다른 모든 국가들을 개도국으로 구분한다. 

미국, 일본, EU(개별 국가로 보고되는 경우: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

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체코, 덴마크, 스웨덴 이상 25개국), 캐나다, 호주, 홍콩, 아이

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마카오, 뉴질랜드, 노르웨이, 푸에르토리코,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대

만 총 41개국(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p. 107). 

표 2-13. 2010년대 조치-대상 국가 간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상위 20개

(단위: 백만 달러)

조사개시 조치부과

조치국 대상국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조치국 대상국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미국 중국 6,308 13,265 미국 중국 3,888 7,369

EU 중국 4,032 1,492 EU 중국 1,896 1,165

미국 멕시코 845 3,595 인도 중국 460 1,452

인도 중국 874 2,147 미국 한국 436 543

미국 캐나다 ㆍ 2,386 중국 한국 731 149

미국 한국 745 698 중국 EU 614 16

중국 미국 593 483 미국 멕시코 468 48

중국 EU 695 108 인도 한국 107 335

중국 일본 205 537 미국 캐나다 429

인도 한국 189 537 중국 미국 332 90

터키 중국 64 582 태국 중국 289 115

중국 한국 99 491 한국 중국 73 279

호주 중국 222 320 중국 브라질 60 266

멕시코 중국 147 337 EU 캐나다 317 ㆍ

미국 대만 89 371 호주 중국 130 184

한국 중국 180 256 캐나다 중국 155 158

브라질 중국 313 97 미국 대만 100 196

미국 인도 80 318 중국 대만 170 125

캐나다 중국 209 186 EU 대만 0 294

중국 인도네시아 ㆍ 387 브라질 중국 186 96

합계 15,889 28,592 합계 10,411 13,310

전체 23,033 36,565 전체 13,870 17,918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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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1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EU

가 중국 등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가 상당 부분 해당된다. 

또한 ‘선진국-선진국’, ‘개도국-개도국’ 간 반덤핑조치 대상 품목 수입액 

역시 2010~14년 대비 2015~19년 크게 증가했다. ‘선진국-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한국, 대만,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덤핑조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개도국-개도국’의 경우 인도가 중국에 시행한 조치가 가장 많고, 이

외에도 터키ㆍ멕시코 등의 대중국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수입액 증가가 많다.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생산단계별26)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대 전반에 걸쳐 중간재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도별로

는 조사개시 기준 2015년과 2016년 중간재 비중이 각각 92.5%와 89.4%, 

조치부과 기준 2014년과 2016년 각각 92.7%와 94.4%로 2010년대 중반에 크

26) 생산단계별 분류는 HS 6단위 코드를 BEC(Broad Economic Categories)코드에 연계하여 최종적

으로 모든 품목을 ‘1차산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4가지로 구분한다. BEC코드 관련 내용은 WITS

(https://wits.worldbank.org/referencedata.html, 검색일: 2021. 10. 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표 2-14. 2010년대 국가수준별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조사개시 조치부과

조치국 대상국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조치국 대상국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선진국

선진국
1,920

(8.3)

4,640

(12.7)
선진국

선진국
1,314

(9.5)

2,083

(11.6)

개도국
13,729

(59.6)

21,583

(59.0)
개도국

7,239

(52.2)

10,392

(58.0)

개도국

선진국
3,701

(16.1)

3,729

(10.2)
개도국

선진국
3,091

(22.3)

1,664

(9.3)

개도국
3,683

(16.0)

6,612

(18.1)
개도국

2,226

(16.0)

3,780

(21.1)

전체 23,033 36,565 전체 13,870 17,918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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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다. 반면 2010년대 초반과 후반은 비교적 중간재 비중이 낮은 편이다.27)

다음으로 높은 생산단계별 품목은 소비재로 2010년대 전반에 걸쳐 약 

2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매우 낮고, 2010년대 초

반과 후반에 비중이 높아 중간재와 완전히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연도별

로는 조사개시 기준으로 2010년(29.5%)과 2018년(28.1%)이 가장 높았고, 

조치부과 기준으로는 2011년(37.7%)과 2018년(26.5%)이 가장 높았다. 반

면 2010년대 중반에는 조사개시 기준 2015년 2.4%, 조치부과 기준 2016년 

1.2%로 크게 낮았다.

자본재의 경우 조치부과 기준 2013년 14.4%에 달하는 등 크게 높았던 바 

있으나, 201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약 5%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201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자본재의 비중을 비교하면, 조사개시 기준 2010~14년 

6.2%에서 2015~19년 3.6%로 하락했으며, 조치부과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5%에서 0.6%로 하락했다. 

27) 2019년 중간재 비중은 조사개시 기준 32.2%, 조치부과 기준 55.6%로 크게 낮은데, 2019년의 경우 

반덤핑조치 관련 자료가 1~6월에 대해서만 존재하므로 연도별로 엄밀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림 2-3. 2010년대 생산단계별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비중

(단위: %)

[조사개시] [조치부과]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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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주요 4개국의 2010년대 반덤핑조치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와 미국은 빈번히 반

덤핑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과 한국은 빈번히 반덤핑조치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국가이다.

반덤핑조치 현황 조사는 기본적으로는 wiiw NTM data를 기초로 살펴본

다. 동 자료를 이용하면 국가별 반덤핑조치를 세부 품목 단위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조치국-피조치국 간 수입액 규

모를 추산할 수 있다. 

앞서 1절에서는 201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은 

단순히 건수 증가가 아니라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규모의 증가, 소비재에 

대한 조치 증가, 미국-중국 같은 특정국 간의 증가, 플라스틱ㆍ고무ㆍ비금속

제품 분야에서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본 절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인도 4개국 각각에 대하여 반덤핑조치의 상대

국별ㆍ품목별로 살펴봄으로써 핵심 국가들의 상세한 현황뿐 아니라 최근 나

타나는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한국

한국은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된 건수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건수로는 1995~2020년 기준 12위, 2010~2020년 기준 17위로 다

른 주요국들 대비 낮은 순위에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개시 

기준 1995~2009년 평균 7.2건에서 2010~2020년 평균 4.3건으로 감소했

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평균 

17.7건에서 평균 18.7건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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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0년대 한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단위: 건)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 대상]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1) 한국의 반덤핑조치28)

2010년대 한국의 반덤핑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수입액(조치 해당연도 기

준)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개시 기준 2010~14년 누계 23.1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6.9억 달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치부과 기준으로는 

12.5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2014~15년 반

덤핑조치의 조사개시와 조치부과의 시차 차이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즉 

201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한국 반덤핑조치의 대상 수입액 규모는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29)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으로 2010년대 한국의 주요 조사 개시 분야와 그 수

입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0~19년 누계 기준 ‘비금속 및 그 제품(15.5억 달

28) 지금까지 조사개시와 조치부과 현황을 병행하여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절에서 주요 4개국의 반덤핑조치 

현황은 ‘조사개시’를 기준으로 한다. 조사개시와 조치부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나, 조사개시가 일반

적으로 조치부과를 선행하며 실제 반덤핑조치의 영향 역시 조사개시 시점부터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러한 측면의 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29) 2014년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한 5.7억 달러 규모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2015년 3.9억 달러 규모의 

반덤핑 조치부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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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과 ‘플라스틱ㆍ고무(10.0억 달러)’가 가장 크다. 이어서는 ‘목재 및 그 제

품(6.2억 달러)’, ‘화학공업 생산품(3.2억 달러)’,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3.0

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5.74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9.8억 

달러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5.66억 달러)과 2017년(8.4억 달러)

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모두 중국에 대한 조치이다. 주요 품목은 2014년의 

경우 철ㆍ비합금강의 형강(HS_7216) 및 기타 합금강의 봉ㆍ형강(HS_7228)

이며, 2017년의 경우 기타 합금강의 열간압연한 봉(HS_7227), 열간압연한 

봉(HS_7213), 철강제 연선ㆍ로프ㆍ케이블(HS_7312), 철ㆍ비합금강의 선

(HS_7217) 등이다. 이들 모두 생산단계별로는 중간재에 속한다.30)

‘플라스틱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9.3억 달

러에 달했으나, 2015~19년에는 0.7억 달러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0

년 4.4억 달러, 2013년 4.9억 달러로 2010년대 초에는 한국의 가장 주요한 

반덤핑 조사 분야였다. 주요 품목은 2010년과 2013년 모두 일본의 미보강 

판ㆍ쉬트(HS_3920)이며, 2013년에는 중국의 기타 판ㆍ쉬트(HS_3921, 0.8

억 달러) 등도 해당된다. 이후 기간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2017년 태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개시된 바 있다.

‘목재 및 그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4.6

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7억 달러로 감소했다. 주요 품목은 합판

(HS_4412)이며, 연도별로는 2010년과 2012년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중국

30) 반덤핑조치는 통상 해당국의 세번(tariff line, 한국의 경우 HS 10단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wiiw 

NTM data는 HS 6단위 수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여기서 언급한 HS 4단위 품목이 모두 반

덤핑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더 정확히는 해당 품목에 속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그러나 

반덤핑조치가 일반적으로 세번의 변경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동종의 품목들을 포함하여 조사 및 부과

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품목의 분류 측면에서 HS 4단위로 언급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HS 4단위 및 그 품목명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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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치이고, 2015년은 중국에 대한 조치이다. 이후 기간에는 2019년

까지 다른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2010년 일본의 에테르(HS_ 

2909), 2015년 중국의 기타 착색제(HS_3206), 2016년 중국의 평면상 필름

(HS_3701) 등이 있다. 또한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HS_2922)에 대한 반덤

핑 조사는 2013년 태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ㆍ미국 등에 대해 개시된 바 있다.

이외 한시적으로 나타난 주요 반덤핑조치를 살펴보면, ‘펄프ㆍ종이ㆍ인쇄

서적’ 분야에서 2017년 일본ㆍ중국ㆍ핀란드의 무기질 도포지(HS_4810), 

2018년 중국ㆍ인도네시아ㆍ브라질의 미도포지(HS_4802)에 대해 조사개시

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계류ㆍ전자기기’에서 2014년 일본의 탭ㆍ코크ㆍ밸

브(HS_8481),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에서 말레이시아 등의 합성필라멘트

사(HS_5402)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있었다.

그림 2-5. 2010년대 한국의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6. 2010년대 전ㆍ후반기 한국의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58•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0년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의 교역액31) 규모를 살펴보

면, 2010~14년 누계 69.3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03.2억 달러로 증

가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수출이 더 많은 반덤핑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덤핑조치 대상이 되는 주요 분야는 2010~19년 

교역액 누계 기준으로 ‘비금속 및 그 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ㆍ고

무’ 그리고 ‘기계류ㆍ전자기기’이다. 특히 앞의 3개 분야는 반덤핑 대상 교역 

규모가 2010년대 후반기 들어 증가한 반면, ‘기계류ㆍ전자기기’의 경우 오히

려 2010년대 후반기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한국의 ‘비금속 및 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는 2010~ 

14년 누계 29.9억 달러, 2015~19년 누계 49.8억 달러로 증가했다. 가장 주

31) 교역액은 한국이 조치국으로 수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특

성상 엄밀하게는 조치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이 조치국이었던 경우 수

입액이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의미상 혼선을 피하기 위해 교역액이라 지칭한다.

그림 2-7. 2010년대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8. 2010년대 전ㆍ후반기 한국에 

대한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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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 국가는 미국으로, 같은 기간 17.4억 달러와 23.2억 달러 규모의 교

역(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연도별로는 2013

년과 2014년 기타 봉합한 관(HS_7306)에 대해 각각 8.4억 달러와 4.8억 달

러 규모, 2015년과 2016년에는 열간압연판(HS_7208, 8.7억 달러)과 도금

판(HS_7210, 6.8억 달러)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인도 역

시 매우 주요한 조치국 중 하나인데, 2016년(9.8억 달러)과 2019년(5.7억 

달러)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품목에는 미

국과 마찬가지로 열간압연판, 냉간압연판, 도금판, 기타합금강판 등 여러 강

판류 품목들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화학공업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 관련 교

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12.4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32.0억 달러

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ㆍ미국ㆍ인도ㆍEU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이 

실시한 조치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2017년 환식탄화수소(HS_2902, 14.3억 

달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12년에는 비금속원소(HS_2804, 

4.9억 달러), 2017년에는 페놀ㆍ페놀알코올(HS_2907, 2.2억 달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인도는 2013년 폴리카르복시산(HS_2917, 6.4억 

달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17년에는 폴리카르복시산 하부

의 다른 세부 품목들(1.3억 달러)에 대해 다시 조사를 개시했다. 한편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 들어 그 대상 교역 규모

가 작은 편이다. 반면 EUㆍ미국 등은 2010년대 전반기 대한국 반덤핑조치가 

전무했다면 후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조치가 실시되었다. EU는 2016년 인

도와 동일하게 폴리카르복시산(HS_2917, 3.6억 달러), 미국은 2019년 환식

탄화수소(HS_2902, 6.0억 달러)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기계류ㆍ전자기기’에 대한 반덤핑 관련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20.8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2015~19년에는 2.6억 달러로 낮아졌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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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반기 대규모 반덤핑조치는 거의 대부분 미국의 2011~12년 조사개시에 

기인하며, 냉장고(HS_8418), 세탁기(HS_8450), 변압기ㆍ정지형변환기(HS_ 

8504) 등이 주요 대상 품목이었다. 2010년대 후반기에는 2015년 사우디아

라비아의 축전지(HS_8507, 1.3억 달러)에 대한 조사 등이 있었으나, 관련 

교역 규모는 비교적 작다.

한국 ‘플라스틱ㆍ고무’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액은 2010~14년 누

계 5.0억 달러, 2015~19년 16.1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0년대 전반기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로는 2012~13년 브라질의 공기타이어(HS_4011)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있다. 반면 2010년대 후반기에는 2016~19년 매년 3억~5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대해 꾸준히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특히 인도ㆍ중

국ㆍ미국 같은 주요 조치국들의 조사가 대부분이다. 관련 주요 품목은 염화비

닐(HS_3904), 에틸렌(HS_3901), 폴리에테르ㆍ폴리에스테르(HS_3907), 합성

고무(HS_4002) 등이다.

이외에도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분야에서는 2017년 카드ㆍ코움하지 않

은 합성스테이플섬유(HS_5503)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

다. 또한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에서는 대만ㆍ호주 등이, ‘수송기기’에서는 

인도가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나. 미국

미국은 1995~2020년 및 2010~20년 모두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기준으

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조치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세계 4위이다. WTO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미국은 연간 평균 3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

였는데, 2015년 이후에는 이 수치가 평균 4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32) 특히 

32) 여기에는 2020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89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절의 분석에서는 wiiw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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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년 연평균 17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반대로 미국이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건수는 2010~14년 연평균 

12건에서 2015~20년 연평균 8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적극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시

행함과 동시에 제도적 강화를 꾀했다. 특히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이나 

2016년 「무역촉진법」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33) 

그림 2-9. 2010년대 미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단위: 건)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 대상]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1) 미국의 반덤핑조치

미국은 세계에서 반덤핑조치 관련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2010~19년 

반덤핑 조사개시 기준 미국이 실시한 반덤핑조치 관련 대상 수입액은 전 세계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의 52%에 달한다. 기간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가 2019년(상반기)까지만 존재하여 2020년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제외해도 wiiw 자료

의 2015~19년 미국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연간 46건으로 매우 많다.

33) 배찬권 외(2018),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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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429억 달러, 2015~19년 누계 

1,120억 달러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는 분야 

역시 다양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반덤핑 관련 수입

액 규모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13년 연간 40억 달러 규모로 비교적 

작았으나, 2014~17년에는 연간 150억 달러에 달했고, 2018~19년 들어서

는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 2-10. 2010년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11. 2010년대 전ㆍ후반기 미국의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2010년대 미국의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비금속 및 그 제품’이 2010~14년 누계 100.7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228.4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련 수입액

이 2010~14년 누계 47.6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02.2억 달러로 증

가했는데, 같은 기간 2위 대상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17.4억 달러에서 23.2억 

달러로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5~19년 미국의 대중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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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반덤핑 대상 품목으로는 기타철강제품(HS_7326, 35.3억 달러), 철강제 

구조물(HS_7308, 17.4억 달러), 알루미늄 판ㆍ쉬트ㆍ대(HS_7606, 12.4억 

달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비금속 및 그 제품’에서는 HS(1996) 6단

위 기준으로 133개에 달하는 품목이 2010년대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었고, 이 가운데 69개 품목은 2010~19년 누적 1억 달러 규모 이상

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 외에도 한국, 터키, 대만, 멕시코, 일

본, 캐나다 등 38개국이 미국의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대

상이 되는 만큼 광범위하게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철강제 구조물

(HS_7308), 기타 봉합한 관(HS_7306), 단조한 봉(HS_7214) 그리고 강판

류(HS_7208, HS_7210) 등이 있으며, 대부분 중간재에 해당한다.

‘잡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92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22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해, 앞서 살펴본 ‘비금속 및 그 제

품’에 못지않은 규모의 수입액이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조치로 그 비중이 반덤핑 관련 전체 수입액의 98.7%에 

달하며, 생산단계별 측면에서도 중간재가 아닌 소비재(94.2%)에 해당한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핵심인 대상 품목은 기타 가구

(HS_9403)로 2010년, 2014년 그리고 2017~19년 계속적으로 반덤핑 조사

가 개시되었으며, 관련 수입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64.3억 달러, 

2015~19년 누계 181.6억 달러이다. 특히 2019년에는 기존 대상 품목인 금

속제가구(HS_ 9403.20)와 더불어 주방용목제가구(HS_9403.40), 기타목제가

구(HS_9403.60) 등도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의

자(HS_9401, 17.6억 달러)와 축제ㆍ오락용품(HS_9505, 10.5억 달러)에 대

한 반덤핑 조사가 있었다. 

‘기계류ㆍ전자기기’의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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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98.6억 달러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2010년

대 전반기에는 2011년 멕시코ㆍ한국의 냉장고(HS_8418, 36.1억 달러), 

2012년 중국의 다이오드ㆍ반도체장비(HS_8541, 34.2억 달러)에 대한 반덤

핑 조사가 있었다. 이후에는 2015년, 2016년, 2018년 3개년에 걸쳐 중국

(89.4억 달러), 2015년 캐나다(6.5억 달러)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

었다. 이외에도 2015~19년 주요 반덤핑 대상 품목으로 절연전선ㆍ케이블

(HS_8544), 세탁기(HS_8450), 건설기계부분품(HS_8431) 등이 있다. 해당 

반덤핑 대상 품목들을 생산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2010~14년 

48.8%에서 2015~19년 80.2%로 증가한 반면, 소비재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7%에서 1.4%로 감소했다. 기타 자본재의 비중은 2010년대 전ㆍ후반기 

모두 19% 내외이다.

미국의 ‘플라스틱ㆍ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역시 중국에 대한 비중

이 2010년대 전 기간에 걸쳐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44.5억 달러), 2016년(50.6억 달러), 2018년(62.7억 달러)에 집중

되어 있다. 핵심 대상 품목은 공기타이어(HS_4011, 중간재)와 기타플라스틱

제품(HS_3926, 소비재)이다. 이외에도 2015~17년 캐나다, 한국, 브라질, 

인도 등에 대하여 폴리에테르ㆍ폴리에스테르(HS_3907), 공기타이어 등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 있다.

‘수송기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는 중국, 캐나다, 인도 3개국에 대해서

만 이루어졌다. 다만 인도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은 미미하고, 캐나

다에 대한 2017년 항공기(HS_8802, 12.5억 달러) 관련 조치를 제외하면, 

약 90%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이다. 특히 중국의 로드휠 및 부

분품(HS_8708.70)에 대해서는 2011년(13.9억 달러), 2014년(21.3억 달

러), 2016년(22.5억 달러), 2018년(27.7억 달러) 4개년에 걸쳐 나타났다. 해

당 품목은 자동차 바퀴 관련 부분품으로, 앞서 살펴본 공기타이어(HS_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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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반덤핑조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에도 중국의 트레일

러(HS_8716, 8.3억 달러) 및 기타자동차부분품(HS_8708.99, 24.0억 달러)

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목재 및 그 제품’의 경우 2016년에만 캐나다의 제재목(HS_ 

4407, 56.7억 달러)과 중국의 합판(HS_4412, 10.8억 달러)을 중심으로 총 

77.5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또한 ‘식물성 생산품’은 

이전까지 반덤핑조치가 전무했으나 2019년 멕시코에 대한 156억 달러 규모

의 수입에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 조치에 영향을 받은 HS(1996) 6단

위 품목은 총 77개로 채소(HS_07) 및 과일ㆍ견과류(HS_08) 관련 품목이다.

2) 미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개시는 2010~14년 누계 78.8억 달러 

규모에 달했으나, 2015~19년에는 32.7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앞서 미국

이 조사를 개시한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액이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다는 점, 

그림 2-12. 2010년대 미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13. 2010년대 전ㆍ후반기 미국에 

대한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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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시행한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이 대체로 

증가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대조적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과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는 ‘화학공업 생산품’이다. 미국의 ‘화학공업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의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31.0

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7.2억 달러로 감소했다.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매년 다양한 품목에 대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2011년 EU의 기타화학공업생산품(HS_3824, 13.1억 

달러)과 2012년 중국의 비금속원소(HS_2804, 7.0억 달러)에 대한 조치이

다. 2010년대 후반기에는 2017년 중국의 환식탄화수소(HS_2902, 3.8억 달

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가 두드러진다.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 관련 반덤핑 대상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10.5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1억 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방직용 섬

유 및 그 제품’은 2014년 터키의 카드ㆍ코움하지 않은 면(HS_5201, 9.2억 

달러)에 대한 조치,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은 2011년 멕시코의 가금육

(HS_0207, 5.6억 달러)에 대한 조치만 있었으며, 최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010년대 후반기 들어 주목할 만한 반덤핑조치 관련 분야로는 ‘조제

식료품’, ‘식물성 생산품’, ‘플라스틱ㆍ고무’ 등이 있다. 앞의 두 분야에 대한 

주요 반덤핑조치로는 중국의 돼지고기(HS_2303, 6.8억 달러)와 수수

(HS_1007, 7.3억 달러)에 대한 조사개시가 있다. 한편 ‘플라스틱ㆍ고무’의 

경우 2010년대 전반에 걸쳐 미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

다. 특히 2010~14년에는 아르헨티나(2.0억 달러)와 브라질(2.7억 달러)의 

반덤핑조치가, 2015~19년에는 중국(4.4억 달러)과 이집트(1.4억 달러)의 반

덤핑조치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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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반덤핑조치 대상이 되는 국가로 WTO 자료의 반덤핑 조

사개시 기준 1995~2020년 누계 1,478건으로 전 세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이며, 2010~20년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27.5%에 달한다. 앞

서 살펴봤듯이 세계 2위 반덤핑조치 대상 국가인 한국이 같은 기간 471건 및 

206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반덤핑조치가 특히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이 시행한 반덤핑조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은 2010~14년 평균 연간 8건(9위)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2015~20년에는 평균 연간 12건(6위)의 조사를 개시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10~14년 평균 연간 59건에서 2015~20년 평균 연간 71건으로 증가했다.

그림 2-14. 2010년대 중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단위: 건)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 대상]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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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반덤핑조치

중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89.7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38.1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2010~14년 기준으로 미국, 

EU에 이어 3위, 2015~19년 기준으로는 미국과 인도에 이어 3위에 해당한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개시의 주요 대상국으로는 미국, EU, 일본, 한국 그리

고 인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최대 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반덤핑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29.6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24.2억 달러로 소폭 감

소했고, EU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34.8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크게 감소

했다. 반면 일본, 한국, 인도에 대해서는 2015~19년 반덤핑 관련 수입 규모

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 대만 등 여러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련 수입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대체로 2017~18년을 중심으로 반

덤핑 조사개시가 나타난다. 

중국의 주요 반덤핑조치 분야로는 ‘화학공업 생산품’과 ‘비금속 및 그 제

품’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제식료품’, ‘기계류ㆍ전자기기’, ‘식물성 생산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산발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수입액은 2010~ 

14년 누계 32.8억 달러, 2015~19년 35.6억 달러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 다만 연도별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을 살펴보면 2012년(20.5억 달러)

과 2017년(27.2억 달러)에 편중되어 있다. 2012년은 비금속원소(HS_2804)

에 대해 미국(7.0억 달러), EU(6.8억 달러), 한국(4.9억 달러)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7년은 환식탄화수소(HS_2902)에 대해 한국

(14.3억 달러), 미국(3.8억 달러), 대만(2.9억 달러)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대상국별 수

입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0~14년 누계 4.9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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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EU는 같은 기간 12.5억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외에도 2010년대 후반기 들어서는 대만, 태국,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새롭게 반덤핑조치가 실시되

거나  관련 수입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대 중국의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2018년 25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개시가 두드러진다. 관련 주요 품목

은 스테인레스강 일차제품(HS_7218)과 스테인레스강판(HS_7219)이며, 주

요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19.3억 달러)이다. 이외에도 2011년(5.3억 달

러), 2013년(4.6억 달러), 2015년(3.5억 달러) EU, 일본, 한국 등을 대상으

로 하는 반덤핑 조사가 있었다.

2010년대 중국의 ‘조제식료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단 3건에 불

과했으나, 대상 품목의 수입액 규모는 2010~19년 누계 24.1억 달러에 달한다. 

3건의 조치는 먼저 미국의 전분박ㆍ비트펄프ㆍ버개스(HS_2303)에 대한 조사

개시가 2010년(7.5억 달러)과 2016년(6.8억 달러)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EU의 포도주(HS_2204, 9.7억 달러)에 대한 조사개시가 있었다.

그림 2-15. 2010년대 중국의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16. 2010년대 전ㆍ후반기 중국의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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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기계류ㆍ전자기기’, ‘식물성 생산품’ 등

의 분야에서는 2010년대 후반기 규모가 큰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

된 바 있다. 분야별 주요 품목으로는 2017년 브라질의 가금육(HS_0207, 

8.7억 달러), 2018년 일본ㆍ대만의 머시닝센터(HS_8457, 20.9억 달러), 

2018년 호주의 보리(HS_1003, 10.2억 달러)와 미국의 수수(HS_1007) 등

이 있다. 또한 ‘플라스틱ㆍ고무’ 분야에서도 합성고무(HS_4002) 및 기타합

성수지(HS_3911)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미국ㆍ일본ㆍEUㆍ싱가포르 등 다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개시되었다.

2)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0년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의 관련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670.8억 달러, 2015~19년 누계 1,006억 달러로 2010년대 전 세계 반

덤핑 관련 교역액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2010~19년 누계 교역액 기준

으로 주요 반덤핑조치 시행 국가는 미국(979억 달러, 58%), EU(276억 달

러), 인도(151억 달러)이고, 이 3개국의 비중이 84%에 달한다. 국가별 차이가 

있다면, 미국ㆍ인도의 경우 2010~14년 대비 2015~19년 증가한 반면, EU는 

같은 기간 202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3개국을 제외하

고 2010~ 14년 대비 2015~19년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 규모가 증가한 국가

로는 호주, 터키, 멕시코, 파키스탄 등이, 감소한 국가로는 브라질, 러시아 등

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10~19년 기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액이 누계 10

억 달러 이상인 국가가 15개국에 달한다.34)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의 주요 분야는 ‘비금속 및 그 제품’, ‘기

34)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10~19년 기준 반덤핑조치 대상 관련 교역액 2위 멕시코와 4위 캐나다는 

10억 달러 이상인 조치국이 미국뿐이며, 한국(3위)의 경우 미국, 인도, 중국 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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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ㆍ전자기기’, ‘잡품’, ‘플라스틱ㆍ고무’, ‘수송기기’ 5개 분야이다. 여기

서 ‘기계류ㆍ전자기기’를 제외한 4개 분야는 모두 2010~14년 대비 2015~ 

19년 반덤핑 대상 교역 규모가 증가했다. 한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 관련 교역액의 58%가 미국이 시행한 조치인바, 주요 분야의 2010년대 

변화 역시 상당 부분 미국이 취한 대중국 반덤핑조치와 연관되어 있다.

‘비금속 및 그 제품’ 관련 대중국 반덤핑조치의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150.5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237.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미국이 실시한 조치가 기간별로 32% 및 43%를 차지하며, 연도별로는 

2017년 41.1억 달러, 2018년 32.2억 달러로 최근 들어 미국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35) 다음으로 EU는 2010~14년 누계 35.7억 달러, 2015~ 

19년 누계 35.8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실시했다. 연도별

로 살펴보면 2016년 반덤핑 대상 교역 규모가 26.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2017~19년에는 총 0.2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 EU의 대중국 반덤

35) 미국이 중국의 ‘비금속 및 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치 주요 품목은 앞의 나. 1) 미국의 반덤

핑조치 참고.

그림 2-17. 2010년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18. 2010년대 전ㆍ후반기 중국에 

대한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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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조사는 도금강판(HS_7210, 12.1억 달러)과 열간압연판(HS_7208, 5.0억 

달러)을 중심으로 HS(1996) 6단위 기준 35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인도와 호주 역시 2015~19년 누계 기준 각각 19.9억 달러 및 10.4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실시하여 2010년대 전반기보다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인도의 2016년 조치는 기타합금강판(HS_ 7225, 8.3억 

달러) 등 HS 6단위 65개 품목, 총 9.5억 달러 규모에 대해 이루어졌다. 호주

는 2017년과 2019년 ‘철강제 구조물(HS_7308)’ 등에 각각 4.7억 달러 및 

5.3억 달러 규모에 반덤핑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한국, 대만, 캐나다, 태국 

등도 2015~19년 누계 8억 달러 내외 교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상기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2015~19년 중국의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총 26개국이며, 이 가운데 5년간 반덤핑 

대상 교역액 누계가 1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18개국이다.

2010년대 중국의 ‘잡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2010~14년 누계 92.6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230.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해당 반덤

핑조치 관련 교역액의 97%가 미국이 시행한 조치이다.36) 미국의 조치 외에

는 2017년 멕시코의 기타 완구(HS_9503, 6.5억 달러)에 대한 조치가 있다.

중국의 ‘기계류ㆍ전자기기’에 대한 주요 반덤핑조치국은 2010~19년 누계 

기준으로 미국(147억 달러), EU(127억 달러), 인도(49.7억 달러), 터키(21.7

억 달러) 순이다. 2010년대 전ㆍ후반기 반덤핑 관련 교역액 변화를 살펴보면 

2010~14년 누계 203.5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63.4억 달러로 감소

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EU의 감소인데, 실제로 EU의 ‘기계

류ㆍ전자기기’ 관련 대중국 반덤핑조치는 2012년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

(HS_8541, 103억 달러)에 대한 조치 이후 전무하다. 또한 다이오드ㆍ트랜지

스터의 경우 2016년 터키(20.1억 달러)와 2017년 인도(39.2억 달러)로부터 

36) 미국이 중국의 ‘잡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치 주요 품목은 앞의 나. 1) 미국의 반덤핑조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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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대상이 되었으며, 인도와 터키는 해당 조치를 중심으로 2010년대 후반

기 대중국 반덤핑조치를 크게 확대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조치 

교역 규모는 2015~19년 누계 89.4억 달러로 2010~14년(57.7억 달러) 대

비 증가했으며, 그 비중은 55%이다.37)

중국의 ‘플라스틱ㆍ고무’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계 62.1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140억 달러로 증가했다. 최대 조치

국은 미국으로 관련 교역액은 같은 기간 45.4억 달러에서 108.5억 달러로 증가

했고, 2015~19년 기준 미국의 비중은 77%에 달한다.38) 또한 2015~19년 기

준 중국의 ‘플라스틱ㆍ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총 14개국이

며, 이 중 관련 교역액 누계가 1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8개국이다. 주요 반덤

핑조치로는 2016년 일본이 폴리에테르ㆍ폴리에스테르(HS_3907) 등에 4.3

억 달러, 2017년 EU가 공기타이어(HS_4011) 등에 8.7억 달러, 2018년 인

도가 프로필렌(HS_3902) 등에 1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조사개시가 있다.

중국의 ‘수송기기’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2010~14년 42.1억 달러에서 

2015~19년 11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미국이 시행한 반덤핑

조치 관련 교역액의 비중은 78%에 달한다.39) 미국의 조치를 제외하면 EU의 

2017년 모터사이클(HS_8711, 12.1억 달러), 2019년 트레일러(HS_8716, 

4.6억 달러) 및 자동차부분품(HS_8708, 3.5억 달러)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이외에는 2018년 러시아(2.9억 달러), 2011ㆍ2018년 호주

(2.0억 달러), 2015~16년 브라질(1.0억 달러) 등의 조치가 있다.

이외 분야에서도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해 2010~19년 누계 77.6억 달러, 

37) 미국이 중국의 ‘기계류ㆍ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치 주요 품목은 앞의 나. 1) 미국의 반덤

핑조치 참고.

38) 미국이 중국의 ‘플라스틱ㆍ고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치 주요 품목은 앞의 나. 1) 미국의 반덤

핑조치 참고.

39) 미국이 중국의 ‘수송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치 주요 품목은 앞의 나. 1) 미국의 반덤핑조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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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에 대해 72.2억 달러, ‘목재 및 그 제품’에 대

해 41.4억 달러 등으로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액이 크다. 특히 앞의 두 분야의 

경우 미국보다 오히려 인도와 EU가 취한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액 비중이 큰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전술한 바 있으나, 미국ㆍEUㆍ인도 3개국 외에도 많

은 국가가 중국에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특징 역시 이러한 분야들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라. 인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하는 국가이다. WTO 자료에 따

르면 인도는 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의 17%(1,071건)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20년에는 그 비중이 18.4%로 더욱 높아졌다. 

2010년대 들어 인도는 2010~14년 연평균 30건, 2015~ 20년 연평균 55건

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40) 

한편 2010년대 후반기 인도의 반덤핑조치 건수 증가는 2014년 집권한 모

디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디 정부는 그간 관

세 인상, 수입규제 관련 법 정비 등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는 2018년 무역구제총국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적 강

화를 꾀했다.41)

반대로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 건수는 1995~2020년 누계 252

건(4.0%), 2010~20년 누계 107건으로 세계 5위에 해당한다. 2010년대 들

어서는 2010~14년 연평균 9건, 2015~19년 연평균 10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인도의 조치-대상 건수 간 괴리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40) 본 절에서는 wiiw 자료의 한계로 2019년까지만 분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92건)을 제외하면 

2015~19년 평균 40.2건이다.

41) 김경화, 홍정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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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2010년대 인도의 반덤핑조치 건수

(단위: 건)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 대상]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1) 인도의 반덤핑조치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79억 달러에서 

2015~19년 18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0~19년 기준으로 미국, 

EU, 중국에 이어 4위이며, 2015~19년으로 국한하면 미국에 이어 2위에 해

당한다.

2010년대 인도의 반덤핑조치 주요 대상국은 중국, 한국, EU,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조치가 인도의 반덤핑 조사 관련 전체 수

입액의 57%를 차지하며, 이어서 한국의 비중도 14%로 높은 편이다. 2010년

대 들어 인도는 총 39개 국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수입액 기준

으로는 상기한 주요 5개 대상국의 비중이 85%에 달해 상당히 편중된 양상이

다. 2010년대 전ㆍ후반기를 비교하면 후반기 들어 대부분 국가에 대해 반덤

핑 관련 수입액이 증가했는데, 다만 EU에 대해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인도의 주요 반덤핑 조사 분야는 ‘화학공업 생산품’, ‘비금속 및 그 제품’, 

‘기계류ㆍ전자기기’, ‘플라스틱ㆍ고무’로, 이 4개 분야의 반덤핑 관련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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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한다. 다만 다른 분야들도 비록 관련 수입액 규

모는 비교적 작지만,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반덤핑 관련 수입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도의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수

입액은 2010~14년 누계 38.4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23.4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5~19년 인도의 가장 주요한 반덤핑조치로는 2016년 중국의 

항생물질(HS_2941, 6.8억 달러)에 대한 조사개시가 있으며, 이외에도 폴리

카르복시산(HS_2917),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HS_2922), 기타 질소관능화

합물(HS_2929) 등과 관련해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대

만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수입액이 작은 경우까지 모두 고

려하면 2015~19년 인도의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영향을 

받은 국가는 22개국이며, 관련 품목은 HS(1996) 6단위 기준 72개에 달한다.

‘비금속 및 그 제품’ 관련 인도의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12.9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48.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그림 2-20. 2010년대 인도의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21. 2010년대 전ㆍ후반기 인도의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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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8.5억 달러)과 2019년(12.7억 달러)에 두드러지는데, 모두 중국ㆍ

한국ㆍ일본 등을 대상으로 강판류 관련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건이다. 2016

년에는 기타합금강판(HS_7225, 10.3억 달러), 열간압연판(HS_7208, 8.8

억 달러), 냉간압연판(HS_7209, 3.6억 달러) 등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반덤

핑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반면 2019년의 경우 도금판(HS_7210, 8.3억 달

러), 기타합금강판(2.0억 달러), 알루미늄 판ㆍ쉬트ㆍ대(HS_7606, 1.7억 달

러) 등에 집중되었다.

‘기계류ㆍ전자기기’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10.2억 달러에서 2015~19년 46.9억 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관련 수입액 대

부분은 2017년 중국의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HS_8541, 39.2억 달러)에 대

한 반덤핑조치에 해당한다.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말

레이시아(2.8억 달러)와 대만(1.0억 달러)에 대해서도 실시되었고, 또한 

2016년에는 중국의 전동기ㆍ발전기부분품(HS_8503, 3.4억 달러)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바 있다.

‘플라스틱ㆍ고무’에 대한 반덤핑 대상 수입액은 2010~14년 누계 11.9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30.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0~14년에는 주로 

중국(5.1억 달러)과 EU(3.8억 달러)에 대한 조치 위주였다면, 2015~19년에

는 중국(11.0억 달러)뿐 아니라 한국(8.7억 달러), 남아공(4.5억 달러), 태국

(3.5억 달러) 등 여러 국가가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2018년에는 에틸렌

(HS_3901, 9.4억 달러)과 미보강 판ㆍ쉬트(HS_3920, 7.6억 달러) 그리고 

2018~19년에는 염화비닐(HS_3904, 6.8억 달러)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외에도 ‘방직용 섬유 및 제품’과 ‘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여러 해 동안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목재 및 그 제품(2017년)’, ‘펄프ㆍ종이ㆍ인쇄서적(2017~18년)’에 대해서도 

2015~19년 누계 8억 달러 내외 규모의 수입과 관련된 반덤핑조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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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에 대한 반덤핑조치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사개시 관련 교역 규모는 2010~14년 누

계 17.1억 달러에서 2015~19년 24.2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세계 11위 

수준으로 앞서 인도가 취한 반덤핑조치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2010년대

(2010~19년 누계) 대인도 반덤핑조치의 주요 시행국은 미국(19.9억 달러, 

48%)과 EU(10.5억 달러, 25%), 중국(2.4억 달러, 5.7%)이다.

그림 2-22. 2010년대 인도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그림 2-23. 2010년대 전ㆍ후반기 인도에 

대한 분야별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조치 관련 주요 분야는 ‘비금속 및 그 제품’으

로 2010~14년 누계 12.1억 달러에서 2015~19년 10.0억 달러로 소폭 감소

했다. 2010~19년 주요 반덤핑조치 국가는 EU(45.0%)와 미국(44.7%)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2017년부터 인도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

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EU의 관련 교역액은 2010~14년 누계 7.0억 달러에

서 2015~19년 누계 2.9억 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이 취한 반덤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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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액은 같은 기간 4.0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도금강판

(HS_7210), 철강관연결구류(HS_7307), 스크루ㆍ볼트ㆍ너트(HS_7318) 등 

여러 품목이 대상이 되었다. 

한편 인도의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교역 규모가 

2015~19년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41.1%)을 차지하지만, 다른 분야들이 

2010년 후반기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석ㆍ시멘트ㆍ도자ㆍ유리제품’ 관련해서는 2018년 남아공의 미유약시공 

도자제 판석ㆍ타일(HS_6907), 2019년 미국의 시멘트제품(HS_6810) 등에 

대한 대인도 반덤핑조치가 있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ㆍ고무’에서 2016년 

미국의 공기타이어(HS_4011), ‘화학공업 생산품’에서 2018년 미국의 산소

관능아미노화합물(HS_2922), 2018년 중국의 기타헤테로고리 화합물(HS_ 

2934), ‘기계ㆍ전자기기’에서 2016년 미국의 건설기계부분품(HS_8431) 및 

전동기ㆍ발전기부분품(HS_8503)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있었다.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개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반덤핑조치는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에 다른 무역정책에 비해 교

역에 즉각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변화 혹은 왜곡을 초래한다. 특히 PMS, 

AFA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활용될수록 긍정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며, 

기존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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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절에서

는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주요국의 반

덤핑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 앞서 반

덤핑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변화로 반덤핑조

치 대상국(이하 A국)에서 반덤핑조치 시행국(이하 B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즉 직접적인 무역감소효과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Prusa(2001)

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반덤핑조치로 일본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Lu, 

Tao, and Zhang(2013)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로 중국의 미국 수

출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Vandenbussche and Zanardi(2010)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특정 품목뿐만 아니라 A국의 B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관련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감소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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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덤핑조치 시행국(B국)이 (반덤핑조치 대상국(A국)이 아닌) 제3국

(이하 C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효과, 즉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있다. [그림 2-25]에서 보듯이 A국에서 B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

는 반면, C국에서 B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소위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경우이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주변 경쟁국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해당 경쟁국의 수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혹

은 다수 국가가 제소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기업들이 시행국에서 비교우위를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

가 내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로 부

과되기에 대상국 내 여러 기업이 차등적으로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이때 시장 지배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 경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거나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시행국 수입 시장에서 오

히려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누리게 된다.

반덤핑조치 이후 직접적인 무역감소효과와 함께 상당 수준의 무역전환효

그림 2-25.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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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시행국(B국)의 수입규제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 

혹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이 반덤핑조치 대상국(A국)에서 

단순히 제3국(C국)으로 전환될 뿐이어서 무역정책 효과는 제한적이게 된다.42)

셋째, B국의 반덤핑조치로 A국의 제3국(이하 C′국)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 

즉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가 있다. [그림 2-26]에서 보면 A

국에서 B국으로 하는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A국에서 C′국으로 하는 수출이 

증가하는 소위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반덤핑조치로 발생하는 무역굴절효과의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반덤핑조치 대상국 기업 입장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시행국으로의 

수출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제3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시행국으로의 수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기존 생산 설비 

가동률 유지 혹은 재고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의미로

42) Prusa(2001); Konings, Vandenbussche, and Springael(2001); Durling and Prusa(2006); 

Bown and Crowley(2007).

그림 2-26.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굴절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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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로는) 새로운 해외 시장에 

마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3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 등으로부터 파생된 수출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소 단기적 관점에서 반덤핑조치 대상국 기업 입장에서는 무역굴절효과

가 유의하게 발생할 경우 반덤핑 제소로 인한 수출 감소 피해가 제3국 수출 

증가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제3국(C′)의 내수 시장은 더 경쟁적

인 환경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의 국내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일부 국가가 반덤핑조치를 취할 경우 주변국들이 상기 무역굴절효과

로 인한 자국 내 수입 급증을 우려해 반덤핑조치를 연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다.43)

넷째, B국이 A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제3국(이하 C′′)으로

부터의 수입 역시 감소하는 무역위축효과가 있다. [그림 2-27]에서 보면 A국

에서 B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동시에 C′′국에서 B국으로의 수출 역시 감

소하는 소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반덤핑조치 시행국(B국)의 국내 기업들이 내수 시장

에서의 가격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을 확대하여 대상

국(A국)뿐만 아니라 제3국(C′′)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Vandenbussche and Zanardi(2010)는 무역위축효과가 국가별로 상이하

게 발생함을 보고하였다.44) 

43) Bown and Crowley(2007); Lu, Tao, and Zhang(2013). 

44) 그 외에 중간재, 최종재에 따른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이질적임을 보인 연구가 있다(Krupp and Skeath 

2002; Blonig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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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위축효과

자료: 저자 작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조치 시행

국, 조치 대상국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만 발생할 수도 있고, 조치 시행국

의 시장 상황, 조치 대상국 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차

원에서 무역전환효과, 무역굴절효과, 무역위축효과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 세계 반덤핑조치가 교

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 즉 조치 대상국에서 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미국(조치 시행국)-일본

(조치 대상국), 미국(조치 시행국)-중국(조치 대상국) 사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약 120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2010~19년)간 전 세계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반덤핑조치가 지난 1990년대에는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면 최

근에는 인도, 터키 등의 개도국들 역시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 산업 발전 단계

별로 대상 품목이나 부과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치 시행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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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로 효과가 이질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덤핑조치 시행국, 조치 대상

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품목별 이질성을 최

대한 통제하기 위해 품목을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전 세계 반덤핑조치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이어 한국산 제품을 

조치 대상으로 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교역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에 빈번히 반덤핑조

치를 취하는 미국, 즉 미국(조치 시행국)-한국(조치 대상국) 사례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의 발생 여부를 식별하였다. 이

로써 반덤핑조치로 교역이 감소했는지뿐만 아니라 미국 수입시장에서 제3국

(C)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는지(무역전환효과)를 식별하고 한국

에서 제3국(C′)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는지(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나.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전 세계 12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기간을 2010~19년으로 설정

하여 HS 6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최하위 세번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국제 통계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세부 세번이 HS 6단위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의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45) 아

울러 분석 기간을 2010년 이후로 한정하여 1998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였다. 반덤핑조치 자료는 wiiw NTM data를, 교

역액은 WITS 데이터베이스를, 그 외 관련 설명변수는 CEPI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46) 사용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15]를 참고하기 바란다.

45) 반덤핑조치가 HS 6단위 이하의 세부 세번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HS 6단위에서 반덤핑조치가 이루

어졌다고 가정하였다.

46) 앞 절의 반덤핑조치 동향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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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og(수입액) 44,607,964 9.644736 3.30974 0 24.43282

log(수입국 GDP) 44,607,964 25.94741 2.033999 18.86614 30.69322

log(수출국 GDP) 44,607,964 27.21614 1.766879 17.27572 30.69322

반덤핑조치 44,607,964 0.001774 0.042086 0 1

자료: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CEPI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분석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조치는 기본적으로 반덤핑 조사개시, 예비 

판정, 최종 판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비 판정 이후 해당 기업은 덤핑률만큼

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최종 판정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이 실행된다. 그

러나 Vandenbussche and Zanardi(2010)가 지적하였듯이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만으로도 행정 비용 발생,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수출

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 조사개시를 기

준으로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 수준의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Lu, Tao, and Zhang(2013), Liu 

and Shi(2019)가 제시한 추정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의 데이터 및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상기 추정법은 두 가지 측면의 변동성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시계

열에 의한 변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 조사개시 전후로 변동성이 발생하

며, 다음으로 횡단면에 의한 변동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품목, 즉 처치그룹

(treatment group)과 반덤핑 조사를 받지 않은 품목, 즉 통제그룹(control 

group) 사이에 변동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경우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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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6단위 품목이 속한 HS 4단위 카테고리에서 반덤핑 조사를 받지 않은 HS 

6단위 품목을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크게 3가지 모형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로 ① 반덤핑 조사개시로 해당 품목의 반덤핑 조사 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② 반덤핑 조사국 

수입시장에서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조사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 즉 무역전환효과 발

생 여부를 식별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③ 반덤핑 규제 대상 품

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 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제3

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 즉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식별하는 모

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조치가 조사 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식 2-1]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식 2-1]

여기서 i는 수입국, j는 수출국, k는 HS 6단위 수준에서의 품목, t는 연도를 

의미한다. 종속변수 
 는 t년도 j국에서 i국으로의 k품목에 대한 로그 수출

액을 의미하고, 
 는 GDP 등 중력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변동

성이 있는 설명변수를 의미하며, 
 는 품목 관련 더미변수로 j국에서 i국으

로 수출한 k품목이 i국에 의해 반덤핑 조사를 받았으면 1(즉, 처치그룹), 아니

면 0이다. 
 는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이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

수이다. 그 외에 
 는 j국에서 i국으로 수출하는 k품목의 시차불변 고정효과

이고, 는 연도더미이며, 
 는 오차항이다. 여기에서 

 
 는 상기 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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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의 교차항으로 처치그룹, 즉 반덤핑조치 규제 대상 품목의 반덤핑 조

사 여부(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면 1, 아니면 0)를 나타

내는 관심변수로서 가 음(-)의 값을 가지면 반덤핑 조사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47) 즉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반덤핑 조사 대

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조사 대상품목 수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 사례, 즉 미국(조사국)-한국(조사 대상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무역전환효과, 무역굴절효과 분석모형을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상기 

모형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나, 추가적으로 처치그룹의 한국에서 미국으

로의 수출 변화와 제3국의 수출 변화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분석

의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역전환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기본 아이디어는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하는 반

면,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있다.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2-2]

여기서 i는 수입국(상기 모형에서는 수입국은 미국으로 한정), j는 수출

국, k는 HS 6단위 수준에서 품목, t는 연도를 의미한다. 종속변수 

47) 참고로 Blonigen and Park(2004)의 경우 매칭 통제그룹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48) 기타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추정법으로 Konings, Vandenbussche, and Springael(2001); Romalis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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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는 t년도 j국(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i국(미국)으로의 

k품목에 대한 로그 수출액을 의미하고, 
 는 GDP 등 중력모형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시변동성이 있는 설명변수를 의미하며,    


는 t년도 한국에서 i국(미국)으로의 k품목에 대한 로그 수출액을 의미한다. 


 는 더미변수로 j국에서 i국으로 수출한 k품목이 i국에 의해 반덤핑 조사를 

받았으면 1(즉, 처치그룹), 아니면 0이다. 
  역시 더미변수로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이면 1, 아니면 0이다.49) 그 외에 
 는 j국에서 i국으로 수출한 k품

목의 시차불변 고정효과이고, 는 연도더미이며, 
 는 오차항이다. 여기에

서 일반적인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   
 와 

비교하여 처치그룹, 즉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을 나타내는 관심변수  
  

  
 의 계수추정치 

가 음(-)의 값을 가지면 반덤핑조치에 의해 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반덤핑 조사개시로 해당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때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50)

무역굴절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본 아이디어는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49) 참고로 상기 모형식에서   ≠ 
   ≠ 

 는 t년도 i국(미국)이 j국(한국을 제

외한 제3국)에 k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만약 상

기 변수의 계수추정치 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t년도 i국(미국)이 j국(한국을 제외한 제3국)의 k품목

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로 해당 품목의 j국(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i국(미국)으로의 t년도 수출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50)   
 의 계수추정치인 은 일반적인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과 한국을 제외

한 제3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  
 와   



  
 의 교차항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을 의미

하는   
   

   
 의 계수추정치인 은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해당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

출의 추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참고로 상기 모형은 이전 모형과 모형 표기법이 대부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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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2-3]

여기서 i는 수입국, j는 수출국(상기 모형에서는 수출국은 한국으로 한정), 

k는 HS 6단위 수준에서 품목, t는 연도를 의미한다. 종속변수 

≠  
 는 t년도 j국(한국)에서 i국(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k품목에 대한 로그 수출액을 의미하고, 
 는 GDP 등 중력모형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시변동성이 있는 설명변수를 의미하며,   
 는 

t년도 한국에서 i국(미국)으로의 k품목에 대한 로그 수출액을 의미한다. 


는 더미변수로 j국에서 i국으로 수출한 k품목이 i국에 의해 반덤핑 조사를 받

았으면 1(즉, 처치그룹), 아니면 0이다. 
  역시 더미변수로 반덤핑 조사개

시 이후이면 1, 아니면 0이다.51) 그 외에 
 는 j에서 i국으로 수출한 k품목의 

시차불변 고정효과이고, 는 연도더미이며, 
 는 오차항이다. 한국에서 미

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  
 와 비교하여 처치그룹, 즉 한

51) 참고로 상기 모형식에서 ≠ 
 ≠ 

 는 t년도 i국(미국을 제외한 제3국)

이 j국(한국)에 k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만약 상

기 변수의 계수추정치 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t년도 i국(미국을 제외한 제3국)이 j국(한국)의 k품

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해당 품목의 j국(한국)에서 i국(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t년도 수출이 감소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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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규제 대상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나타내

는 관심변수   
   

   
 의 

계수추정치 가 음(-)의 값을 가지면 반덤핑조치에 의해 굴절효과가 발생함

을 의미한다. 즉 처치그룹에 속한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52)

라.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우선 전 세계 반덤핑조치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

고 이어서 우리나라를 조사 대상국으로 한 분석 결과, 즉 반덤핑 조사가 우리

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조사 

대상국)-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무역전환효과와 무역

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식별하였다.

1) 전 세계 반덤핑조치의 영향

본 절에서는 전 세계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기간으로 하

여 반덤핑조치의 직접적인 무역감소효과, 즉 반덤핑 조사 대상국에서 조사국

으로의 수출 감소 효과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품목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생산 단계별, 즉 1차산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품목을 구분하

52)   
 의 계수추정치인 은 일반적인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과 한국에서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수출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  
 와   



  
 의 교차항으로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을 의미하

는   
   

   
 의 계수추정치인 은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해당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과 한국에서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하는 수출의 

추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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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6]에서 모형 1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한 결과로서 처치그룹, 즉 반덤핑 규제 대상임을 의미하는 관심변수

의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반덤핑조치의 무역감소효

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생산 단계별로 품목을 구분하여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1차산품(모형 2), 중간재(모형 3), 자본재(모형 4), 소비재(모형 

5) 모두에서 반덤핑조치에 의해 무역 감소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세부 산업별53)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산업별 분

석 결과를 보면 추정 가능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음(-)의 계수추정치를 얻었으

며, 일부 산업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반덤핑조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등의 이유로 충분한 변동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대부분 산업에서 반덤핑조치가 조사 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국과 조사 대상국의 경제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국의 경제 수준, 산업 발전 단계별로 대상 

53) 산업별 분류는 앞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16. 품목의 생산 단계별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전체 1차산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log(수입국 GDP) 0.463*** 0.551*** 0.383*** 0.470*** 0.586***

(0.00315) (0.0458) (0.00452) (0.00739) (0.00545)

log(수출국 GDP) 0.318*** 0.0330 0.371*** 0.407*** 0.197***

(0.00335) (0.0444) (0.00494) (0.00829) (0.00547)

반덤핑조치 -1.701*** -4.137*** -1.810*** -0.501*** -0.508***

(0.0294) (0.318) (0.0326) (0.0873) (0.0652)

관측치 44,607,964 300,612 22,624,295 6,698,855 14,983,840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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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혹은 부과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국 혹은 조사 대상국의 

경제 수준별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이질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 수준

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일부 GDP 변수의 경우 

기대한 바와 다른 추정 부호를 얻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중력모형이 총합 변수

표 2-17. 품목의 산업별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log(수입국GDP) 0.555*** 0.510*** 0.206* 0.521*** 0.574*** 0.297***

(0.0380) (0.0211) (0.123) (0.0184) (0.0559) (0.0108)

log(수출국GDP) -0.131*** -0.184*** 0.289* 0.0688*** 0.233*** 0.368***

(0.0370) (0.0206) (0.149) (0.0203) (0.0653) (0.0119)

반덤핑조치 -0.0496 -1.440*** -0.300 -0.251* -2.135*** -1.026***

(0.190) (0.326) (0.626) (0.135) (0.476) (0.0787)

관측치 416,378 1,208,119 39,506 1,370,361 205,915 4,249,956

　변수명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7부 9부 10부 11부 12부 13부

log(수입국GDP) 0.435*** 0.698*** 0.434*** 0.497*** 0.706*** 0.567***

(0.0106) (0.0236) (0.0235) (0.00771) (0.0335) (0.0148)

log(수출국GDP) 0.338*** -0.217*** 0.341*** 0.397*** 0.120*** 0.214***

(0.0118) (0.0229) (0.0258) (0.00728) (0.0311) (0.0156)

반덤핑조치 -1.172*** -3.060*** -1.564*** -1.424*** -0.907*** -0.670***

(0.0903) (0.140) (0.171) (0.108) (0.248) (0.0848)

관측치 3,728,769 905,636 972,840 8,323,596 464,488 2,006,634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모형 16 모형 17
-

변수명 15부 16부 17부 18부 20부

log(수입국GDP) 0.394*** 0.424*** 0.602*** 0.446*** 0.695***

-

(0.00896) (0.00674) (0.0169) (0.0110) (0.0133)

log(수출국GDP) 0.398*** 0.396*** 0.379*** 0.467*** 0.0345**

(0.00988) (0.00765) (0.0187) (0.0121) (0.0139)

반덤핑조치 -2.122*** -0.629*** -0.488*** -0.189* -0.0305

(0.0452) (0.0870) (0.158) (0.110) (0.158)

관측치 5,623,059 8,317,226 1,318,868 3,254,278 2,202,335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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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 variable)를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 세부  품목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관심 정책 변수

인 반덤핑조치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선진국(조사국)-선진국(조사대상국), 

선진국(조사국)-개도국(조사대상국), 개도국(조사국)-선진국(조사대상국), 

개도국(조사국)-개도국(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어 모든 경우에 반덤핑조치에 의해 무역감소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2-18]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18. 조사국-조사대상국의 경제 수준별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선진국(조사국)

선진국(조사대상국)

선진국(조사국)

개도국(조사대상국)

개도국(조사국) 

선진국(조사대상국)

개도국(조사국)

개도국(조사대상국)

log(수입국 GDP) 0.455*** 0.416*** 0.481*** 0.451***

(0.00762) (0.0107) (0.00496) (0.00575)

log(수출국 GDP) -0.0310*** 0.269*** -0.123*** 0.427***

(0.00917) (0.00726) (0.00819) (0.00549)

반덤핑조치 -1.183*** -1.648*** -2.268*** -1.590***

(0.0887) (0.0483) (0.0663) (0.0502)

관측치 10,500,102 7,250,523 14,307,975 12,549,364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영향

본 절에서는 2010~19년 전 세계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주요 국가별

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본다.

가)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현황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별 관련 교역액을 살펴보면,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95

2010~14년에는 미국(37.3억 달러), 인도(9.4억 달러), 브라질(5.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2015~19년에는 미국(34.9억 달러)의 반덤핑 관련 교역액

이 소폭 감소한 반면, 인도(26.8억 달러)와 중국(24.5억 달러)의 반덤핑 관련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최근 이들 3개 국가에 집중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국가들의 수는 

2010~14년 16개국에서 2015~19년 18개국으로 소폭 늘어났다. 

표 2-19. 2010년대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교역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국가
2010
~14

2015
~19

순
위

국가
2010
~14

2015
~19

순
위

국가
2010
~14

2015
~19

1 미국
3,726
(11)

3,492
(18)

8 태국
120
(3)

285
(4)

15 아르헨티나
55
(5)

3
(1)

2 인도
944
(12)

2,684
(17)

9 캐나다
181
(6)

174
(4)

16 베트남 -
56
(2)

3 중국
493
(1)

2,453
(10)

10 터키 -
247
(7)

17 파키스탄
3

(2)

16

(4)

4 브라질
522
(20)

13
(2)

11 사우디 -
134
(1)

18 일본 -
18
(2)

5 EU
46
(1)

395
(2)

12 멕시코
114
(1)

5
(3)

19 이집트 -
15
(1)

6 말레이시아
182
(5)

256
(4)

13 대만
99
(4)

0
(2)

20 콜롬비아
3

(2)
-

7 인도네시아
369
(7)

61
(2)

14 호주
76
(12)

16
(4)

21 뉴질랜드
1

(1)
-

전체
6,934
(94)54)

10,323
(90) 

주: 1) 순위는 2010~19년 전체의 반덤핑 조사개시 관련 교역액 기준임.
   2) (  )는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이며, 2019년은 1~6월까지 집계된 건만 반영됨.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생산단계별 반덤핑 조사는 2010~14년 71.1%, 2015~ 

19년 99.8%가 중간재를 대상으로 했다. 참고로 2010년대 전반기를 살펴보

면, 2011년 냉장고(HS 8418.10, 10.4억 달러, 소비재), 2011년 대용량유

5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건(관련 교역액 없음)이 포함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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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2010년대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추이

(단위: 건)

[미국] [인도]

[중국] [EU]

[태국] [말레이시아]

주: 1) 주요국은 2015~19년 반덤핑 관련 교역 금액 상위 6개국임. 
   2) 반덤핑 건수는 조사개시 기준이며, 2019년은 1~6월까지 집계된 건만 반영됨.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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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식변압기(HS 8504.23, 7.1억 달러, 자본재), 2012년 대형세탁기(HS 

8450.20, 4.9억 달러, 자본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간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철강ㆍ

화학제품 등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55) 

표 2-20.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생산단계별 교역액 비중 및 품목 수

(단위: %, 개)

반덤핑 조사

교역액 비중(품목 수)

생산단계
2010~14년

(누계)

2015~19년

(누계)

1차산품
0.00

(1)
-

중간재
71.11

(166)

99.80

(317)

자본재
13.55

(11)

0.12

(2)

소비재
15.34

(3)

0.08

(1)

주: (  )는 서로 다른 반덤핑 상대국의 HS 6단위 코드 수.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현황

본 절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본다. 2010~14년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개시는 ‘기계류ㆍ전자기기’와 ‘비금속 및 그 제품’ 

두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대상 품목 역시 전자의 경우 2011년 냉

장고(HS 8418, 10.7억 달러) 및 변압기ㆍ정지형변환기(HS 8504, 3.7억 달

55) 다만 중간재뿐 아니라 여러 소비재 및 자본재와 관련된 반덤핑조치 역시 전 세계적으로는 최근 증가하

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의 가구(HS 9403), 멕시코의 채소 및 과일(HS 07; HS 08) 등 소비재에 대

해 매우 큰 교역 규모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EU의 2017년 반덤핑조치는 중국의 모터사이

클(HS 8711)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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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2012년 세탁기(HS 8450, 5.5억 달러), 후자의 경우 2013~14년 기타 

봉합한 관(HS 7306, 9.3억 달러)에 집중되어 있다. 2010년대 후반부 들어 

반덤핑 조사가 일어난 분야는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ㆍ고무’,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으로 다양해졌다. 다만 반덤핑 관련 교역액 규모는 ‘비금속 

및 그 제품’에 다소 집중되어 있는데, 관련 주요 품목은 2015~16년에는 열

간압연판(HS 7208, 8.7억 달러) 및 도금판(HS 7210, 6.8억 달러) 등이 있다. 

이외 분야 관련 연도별 주요 품목으로는 2016년 합성고무(HS 4002, 0.9억 

달러), 2017년 폴리에테르ㆍ폴리에스테르(HS 3907, 1.4억 달러) 및 카드ㆍ

코움하지 않은 합성스테이플섬유(HS 5503, 3.3억), 2019년 환식탄화수소

(HS 2902, 6.0억 달러) 등이 있다.

표 2-21.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단위: 백만 달러, 건)

분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

~14

2015

~19

비(卑)금속 

및 그 제품

- - - 972 764 1,636 394 158 135 - 1,736 2,322

- - - (4) (3) (5) (3) (2) (1) - (7) (11)

기계류ㆍ 

전자기기

- 1,436 554 - - - - 83 - - 1,990 83

- (3) (1) - - - - (1) - - (4) (1)

화학공업 

생산품

- - - - - - 50 - - 649 - 699

- - - - - - (1) - - (1) - (2)

플라스틱ㆍ

고무

- - - - - - 90 135 - - - 225

- - - - - - (1) (1) - - - (2)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 - - - - - - 164 - - - 164

- - - - - - - (2) - - - (2)

합계
- 1,436 554 972 764 1,636 533 540 135 649 3,726 3,492

- (3) (1) (4) (3) (5) (5) (6) (1) (1) (11) (18)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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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국으로부터 꾸준히 반덤핑 조

사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대상국이기는 하지만 

교역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반덤핑 조사로 우리 

수출이 받은 영향을 살펴본다.

다) 무역감소효과

우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전체 품목을 대

상으로 반덤핑조치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어서 품목을 생산단계별로 구분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

과로서 처치그룹, 즉 해당 품목에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관

심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반덤핑조치의 무

역감소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생산 단계별로 품목을 구분하

여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중간재(모형 2), 자본재(모형 3) 모두에서 반덤핑조

치 관련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무역감소효과

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56)(표 2-22 참고).

다음으로 경제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모형 3의 경우 반덤핑 조사 관련 변수와 선진국 더미를 교차항으

로 생성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교차항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나 선진국의 반덤핑 조사가 교

역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다(표 2-23 참고).

5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1차산품과 소비재는 조사 건수가 

미미하기에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한국만을 조사대상국으로 하여 자료가 구

성되었고 실증분석 모형에서 연도더미를 포함하였기에 수출국 GDP는 본 분석에서는 설명변수로 포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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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품목의 생산 단계별 분석 결과(한국만을 조사대상국으로)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전체 중간재 자본재

log(수입국 GDP) 0.391*** 0.294*** 0.721***

(0.0408) (0.0460) (0.0980)

반덤핑조치 -0.902*** -0.892*** -1.523***

(0.0964) (0.0985) (0.524)

관측치 251,911 201,889 37,870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2-23. 조사국의 경제 수준별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선진국 개도국 전체

log(수입국 GDP) 0.476*** -0.0987 0.390***

(0.0474) (0.0925) (0.0408)

반덤핑조치 -0.839*** -0.971*** -0.849***

(0.121) (0.152) (0.121)

반덤핑조치*선진국 여부 - - -0.112

- - (0.194)

관측치 175,171 76,740 251,911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품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 조사 대상 산

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모형 1)과 금속 산업(모형 2)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추정치를 얻어 이들 산업에

서 역시 반덤핑 조사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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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절에서는 미국(조사국)-한국(조사대상국)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상

기 두 산업에 대해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4. 산업별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금속

log(수입국 GDP) 0.0592 0.140

(0.0708) (0.0892)

반덤핑조치 -0.505** -0.937***

(0.196) (0.129)

관측치 78,582 66,192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라)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미국(조사국)-한국(조사대상국) 사례

먼저 미국(조사국)-한국(조사대상국)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

덤핑 조사로 조사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즉 제3국

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본다.57) 앞의 분석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증분석의 종속변수는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다. 참고

로 품목 전체를 대상(모형 1)으로 분석한 이후 산업별 특이성을 고려하여 우

리의 주요 반덤핑 조사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모형 2), 금

속 산업(모형 3)으로 품목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미국의 제3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제3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

57) 미국의 경우 반덤핑조치 지속기간이 길고 교역액이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기에 우

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절에서는 미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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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전체 품목 및 산업별 분석에서 모두 한

국의 대미 수출 변수인    
 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나타내는 관

심변수    
    

    
 의 계수

추정치의 경우 산업별로 이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8) 우선 전체 품목

을 대상(모형 1)으로 한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

업별 분석을 보면 금속 산업(모형 3)에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

수추정치를 얻어 금속 산업 평균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모형 2)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지 못하였기에 무역전환효과 발생을 확인할 수 없었다.59) 즉 금속 산

업에서의 경우 반덤핑조치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을 때 산업 평균

적으로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단 본 분석의 

효과는 산업에서의 평균적 효과로서 세부 품목별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에 유의하기 바란다. 만약 무역전환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면 반덤핑 조

사국의 소위 국내 산업 보호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소비

58) 참고로 결과표에서   
   

   
 에 대한 표기는 한

국의 대미 수출*TP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과 반덤핑 조사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의 교차항이다.

5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 
 의 계수추정치인 은 일반적인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절의 분석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치를 얻었기에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제3국의 

대미 수출이 양(+)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 
 와  

  
 의 

교차항으로서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 
  

  
 의 계수추정치인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

다는 것은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해당 품목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

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교역이 전환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 이는 산업의 평균적 효과로 세부 품목 혹은 기업 단위에서의 교역 흐름

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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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해 우리나

라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무역굴절효과 분석 결과

를 살펴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증분석의 종속변수는 우리나라에

서 제3국으로의 수출이다. 우선 제3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산업

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전 세계 및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아

울러 한국의 대미 수출 변수의 경우 양(+)의 계수추정치를 얻어 한국의 대미 

수출과 한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60) 그러나 처치그룹의 반덤핑 조사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나

표 2-25. 무역전환효과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전체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금속

log(수출국 GDP) 0.205*** 0.377*** 0.476***

(0.0219) (0.0607) (0.0762)

반덤핑조치 -1.140*** -0.850*** -1.437***

(0.0830) (0.230) (0.110)

한국의 대미 수출 0.0432*** 0.0536*** 0.0624***

(0.00244) (0.00710) (0.00798)

한국의 대미 수출*T -0.00545*** -0.0125*** -0.00367

(0.00188) (0.00352) (0.00347)

한국의 대미 수출*P 0.0122 -0.0354 -0.0106

(0.0138) (0.0545) (0.0164)

한국의 대미 수출*TP -0.00955*** 0.0128 -0.00808*

(0.00299) (0.0109) (0.00419)

관측치 652,233 102,606 72,966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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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관심변수    
    

    


의 계수추정치의 경우 산업별로 이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61) 우선 전

체 품목을 대상(모형 1)으로 한 경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 아울러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모형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계수추정치를 얻어 산업 평균적으로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금속 산업(모형 3)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지 못하

였기에 무역굴절효과 발생을 확인할 수 없었다.62) 즉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을 때 산업 평균적

으로 우리나라에서 제3국으로 하는 수출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단 앞

서 설명하였듯이 이는 산업 평균적인 효과로 개별 기업별 혹은 세부 품목별로

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63) 금속 산업의 경우 미국 시장이 우리의 주력 시

장이고 특히 유정용강관 등 미국 특화 수출 품목의 경우 단기에 수출선을 다

변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금

속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무

역굴절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64) 참고로 상기 무역전환효과와 무역

60) 단 금속 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61) 참고로, 결과표에서   
   

   
 에 대한 표기는 

한국의 대미 수출*TP이다.

6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  
 의 계수추정치인 은 일반적인 품목의 한국에서 미

국으로의 수출과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속 산업 제외) 본 절

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치를 얻었기에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미

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이 양(+)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  
 와 

  
   

 의 교차항으로서 반덤핑 조사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  
   

   
 의 계수추정치인 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해당 품목의 한국에서 미국으

로의 수출과 한국에서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수출이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교역 통계 흐름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제3국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을 보여준다. 단 이는 산업의 평균적 효과로 세부 품목 혹은 기업 단위에서의 교역 흐름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63) 무역굴절효과 발생에는 수출선 다변화,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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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효과를 종합해 보면 우회 수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물론 본 실증

분석은 산업의 평균적 효과이므로 개별 기업 단위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65)

표 2-26. 무역굴절효과 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전체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금속

log(수입국 GDP) 0.553*** 0.253*** 0.326***

(0.0213) (0.0474) (0.0564)

반덤핑조치 -0.814*** -0.490*** -0.966***

(0.109) (0.187) (0.153)

한국의 대미 수출 0.0863*** 0.123*** 0.00132

(0.00315) (0.00809) (0.00897)

한국의 대미 수출*T -0.000158 0.00115 -0.00872***

(0.00162) (0.00252) (0.00329)

한국의 대미 수출*P -0.0712*** 0.0232 0.0119

(0.00914) (0.0482) (0.0128)

한국의 대미 수출*TP -0.00561*** -0.0113** 0.00338

(0.00217) (0.00527) (0.00359)

관측치 873,402 167,325 130,220

주: (  )는 강건표준오차임.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64) 향후 기업 수준의 미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기업 사례 분석 등 좀 더 심화된 미시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교역 흐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현재의 분석은 제한된 추론만이 가능하다.

65) 만약 반덤핑조치로 우회수출이 발생하면, 세부 품목단위에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가 동시에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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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1995년 WTO 출범 이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대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0년대 반덤핑조치의 국

제적 확산에 대하여 2010년대 전반기(~2014년)와 후반기(2015년~) 간 반

덤핑조치 관련 교역액 규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계 반덤핑조치

는 2010년대 후반기 들어 건수, 대상국 수, 품목 수 그리고 관련 교역액 규모

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금속 및 그 제품’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전 세계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반덤핑 조사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품목의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산 단계별, 산

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 조사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국 

혹은 조사대상국의 경제 수준별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이질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 조사는 교

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

였을 때뿐만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반덤

핑 조사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주된 반덤핑 규제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

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 조사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조사국)-한국(조사대상국) 사

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의해 무역전환효과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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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화

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속 산업에서는 나타났

다. 무역전환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면 조사국의 소위 국내 산업 보호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식별되었으나 금속 산업에서는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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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최근 들어 우리 수출기업의 이해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생각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정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

보(AFA)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인도 등 주요국의 국내법ㆍ제도

와 최근 적용사례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각국 법원 판례 및 WTO 분쟁사

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반덤

핑조치 사용빈도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량적 성격의 반덤핑 조

사기법이 적용되는 방식에서도 지속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특별한 시장상황(PMS)

가. WTO 협정의 PMS 규정

PMS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는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 찾을 수 있

다. 원칙적으로,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NV: normal value)과 수출가격

(EP: export price)의 차이인 덤핑마진에 따라 결정ㆍ부과된다. 이 중 정상

가격은 수출국(조사대상국)의 국내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

이나,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 따라 ① 통상적인 거래에서 조사대상물품

의 국내 판매가 없거나 ②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PMS)이 있거

나 국내 판매물량이 적어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반덤핑 조사당국

은 조사대상 기업의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

우 정상가격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하거

나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ㆍ행정ㆍ일반 비용을 합한 원산지국의 생산원가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할 수 있다.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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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을 

의미한다.66)

지금까지 GATT/WTO 차원에서 PMS가 직간접적으로 문제된 통상 분쟁으

로는 GATT 1947 체제 시절의 EEC–Cotton Yarn 사건(1995),67) WTO 출

범 이후 EU–Biodiesel 사건(2016),68) Australia–Copy Paper 사건(2020),69) 

EU-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Russia) 사건(2020)70)이 있다. 

1) EEC–Cotton Yarn 사건

EEC–Cotton Yarn 사건에서 제소국 브라질은 자국의 시장가격이 높은 것

은 환율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시장상황에 비추어 EEC가 브

라질의 국내 시장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사대상국이’ PMS를 주장한 사건이다.71) 

패널은 도쿄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코드 제2조 제4항72)에 따라 구성가

격 또는 제3국 판매가격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PMS 자체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PMS로 적절한 비교가 불가한지’이며,73) 국내판매가 PMS로 인해 영

향을 받아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74)

66)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67) GATT, Panel Report,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 Yarn from Brazil.
68) WTO, Panel Report, EU – Biodiesel ;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69) WTO, Panel Report,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70) WTO, Panel Report, EU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 (Russia).
71) 반면 최근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국(수출국)의 법ㆍ제도ㆍ정책적 개입으로 수출국 국내가격이 

인위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조사당국이’ PMS를 인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72) 현행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의 PMS와 내용이 유사하다.

73) GATT, Panel Report, EEC – Cotton Yarn, para. 478: ‘[...] In the Panel’s view, the wording 

of Article 2:4 made it clear that the test for having any such recourse was not whether or 

no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ed per se.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was 

only relevant insofar as it had the effect of rendering the sales themselves unfit to permit 

a proper comparison. In the Panel’s view, therefore, Article 2:4 specified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intrinsic to the nature of the sales themselves that dictates they can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밑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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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Biodiesel 사건 

이 사건에서는 EU가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수입에 부과한 반덤핑조치

가 문제되었다.75) EU 집행위는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수입에 대한 반덤

핑 조사에서, 아르헨티나에서의 바이오디젤 국내 판매가 ‘통상적인 상거래’

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이 기록한 생산원가 및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 

매출액의 15% 이윤을 합산한 가격에 기초해서 정상가격을 구성하기로 하였

는데, 이 중 생산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주요 투입재인 대두 가격을 결정해야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EU 집행위가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생산원가 결정

에 대두의 아르헨티나 국내가격 대신 대체가격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아르

헨티나가 투입재(대두)와 해당 투입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최종재(바이오디

젤)의 수출에 수출세를 부과하여 아르헨티나의 국내 대두 가격이 국제가격보

다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PMS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U 집

행위는 아르헨티나 조사대상 당사자의 생산원가가 그들이 유지한 기록에 ‘합

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아르헨티나 조사대상 당사자가 유지

한 기록 대신 대체가격(아르헨티나 농무부 준거가격)을 사용하여 투입재 원

가를 산정하였다.

아르헨티나는 EU의 위 반덤핑조치에 대해 2013년 12월 19일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4년 4월 25일에 패널이 설치되고 동년 6월 23일에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패널 보고서 및 이후 상소심을 거쳐 상소기구 보고서가 2016

년 10월 26일에 최종 채택되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반덤핑 조사당국이 덤

핑마진 산정에 가격왜곡을 참작하는 것이 WTO 반덤핑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74) Ibid., para. 479.

75) WTO, Panel Report, EU – Biodiesel, paras. 2.2-2.3, 7.179-7.184;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paras. 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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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로 이하와 같이 위반 판정을 내렸다.

첫째, EU 집행위가 아르헨티나 조사대상 생산ㆍ수출 업자가 유지한 기록

에 기초해서 바이오디젤의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은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EU는 투입재 가격이 왜곡으로 인해 국제가

격보다 ‘인위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이 점만으로는 조사

대상 생산ㆍ수출 업자의 기록이 바이오디젤 생산ㆍ판매에 관련된 원가를 합

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76) 

둘째, WTO 반덤핑협정 제2.2조는 정상가격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

가’에 기초하여 구성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생산원가 자

료의 출처를 반드시 원산지국 내로 제한할 것을 제2.2조가 규정하는 것은 아

니나, 조사당국이 제3국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러한 자료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가에 이를 수 있도록 조사당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아르헨티나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대두의 대체가격은 ‘원산지국에서의’ 원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므로, 패널

과 상소기구는 EU가 원산지국, 즉 아르헨티나에서의 지배적인 원가를 사용

하지 않은 것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77)

3) Australia–Copy Paper 사건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A4 카피용지에 부과한 

반덤핑조치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PMS에 대

해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였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카피

용지 시장에 PMS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업자의 국내 판매가격이 아닌 구성

76) WTO, Panel Report, EU – Biodiesel, paras. 7.223-7.249;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para. 6.57.

77) WTO, Panel Report, EU – Biodiesel, paras. 7.256-7.260; Appellate Body Report, EU – 

Biodiesel, para.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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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적으로 목재 공

급을 제고하기 위해 목재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목재와 종이 

가격이 순차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PMS와 관련하여 호주의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인

도네시아는 ① 제2.2조의 의미에서 어떠한 특별한 시장상황도 없었으며 ② 

인도네시아 시장에 PMS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모두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구성가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8) 

인도네시아는 2017년 9월 1일에 호주에 협의를 요청하였고79) 2018년 4

월 27일과 동년 7월 12일에 패널이 각각 설치 및 구성되었으며, 2020년 1월 

27일에 패널보고서80)가 채택되었다. 패널은 호주 조사당국이 인도네시아 국

내시장에 PMS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

하지 않은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는데,81) 

PMS와 관련된 분쟁당사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은 ‘투입재’에 부과된 조치로 투입재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도 제2.2조의 의미에서 ‘최종상품’에 대한 PMS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

다.82) 인도네시아가 상류산업인 목재 및 펄프 산업에 취한 조치로 인해 하류

산업인 제지산업에 들어가는 투입재 가격을 낮추었으며, 이는 최종상품(A4

용지)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 

경우는 PMS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가격에만’ 영향을 미쳐 수출가격과 적

절한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만 PMS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

78)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Indonesia, WT/DS529/1, G/L/1184, G/ADP/D118/1, 5 September 2017.

79) Ibid.,

80) WTO, Panel Report,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WT/DS529/R, 

4 December 2019.

81) Ibid., para. 7.90.

82) Ibid., para.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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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은 정부 개입으로 투입재 원가가 낮아짐으로써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인

위적으로 상이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 생산되

는 상품에 동일하게 저가의 투입재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국내가격과 수출가

격에 반드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내가격이 수출가격 

사이에 적절한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토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국내시장 판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일방적인 영향

(exclusively unilateral effect)을 가지지 않는 상황’, 즉 국내시장 판매 이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PMS라 볼 수 없으며,83) PMS가 ‘국내시장가격

의 비교가능성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수출가격과 비교가 불가능하도

록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호주는 PMS의 일반

적 의미에는 일방성(unilateral)이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시장만이 영향을 받

는지,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아니면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지 여부는 PMS 유무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였다.84) 패널은 단순히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수출판매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PMS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PMS가 ‘배타적으로 일방적인 영향’ 유무를 요건으로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85) 국내 판매에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출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내 시장상황의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의 

의미에서 PMS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인도네시아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은 호주 반덤핑위원회의 PMS 판정이 제2.2조 위반이

라는 인도네시아의 위반청구를 기각하였다.86)

83) Ibid., para. 7.33.

84) Ibid., para. 7.35.

85) Ibid., para. 7.37.

86) Ibid., para.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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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Russia) 사건

이 사건은 EU 반덤핑 기본규정, EU 집행위가 조사대상 생산ㆍ수출 업자의 

투입재(주로 가스 및 전기) 원가가 인위적으로 낮거나 정부개입의 영향을 받

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투입재 원가를 조정하는 ‘원가조정 방법(Cost 

Adjustment Methodology)’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2015년 5월 7일에 러

시아는 EU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2016년 12월 16일과 2018년 12월 

17일에 패널이 설치 및 구성되었으며, 2020년 7월 24일에 패널보고서87)가 

회람되었다. PMS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판정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원가조정 방법에 대해 두 건의 위반청구를 제기하였다. 첫째, EU

가 원가가 인위적으로 낮거나 정부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EU 집행위

가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기업의 일부 원가자료를 거부하고 조사대상기업

이 합리적으로 기록한, 조사대상물품 생산ㆍ판매 관련 원가 대신 다른 원가를 

적용하는 조치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

2.2.1.1조 1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동 협정 제2.2.1.1조는 “조사대상 수

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 조사대상]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와 관련되는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기업의 자료에 

기초하여 원가를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 내 국내 투입재 가격이 단순히 

국제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해당 가격을 덤핑마진 산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는 ‘합리성’ 기준이 제2.2.1.1조상 없다고 지적하였다.88) EU 집행위

는 원가조정 방법하에서 조사대상기업의 국내 투입재 가격이 다른 시장과 비

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을 경우 조사대상 생산ㆍ수입 업자가 기록ㆍ제출한 자료

를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패널은 상

87) WTO, Panel Report, EU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 (Russia), WT/DS494/R, 24 July 

2020.

88) Ibid., paras. 7.9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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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대상기업의 자료가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의미에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89) 그 결과 EU의 원가조정 방법이 동 협정 제

2.2.1.1조 제1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90)

둘째, 러시아는 EU 집행위가 원가조정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국 내 생산원가’의 사용을 거부하고, 대표성을 가진다고 EU 집행위가 판단하

는 그 외 제3국(out-of-country)에서의 생산원가를 가지고 정상가격을 구

성하였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91) 이에 대

해 패널은 원가조정 방법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는 러시아 측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3국 투입재 가격 자료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가를 

반영하거나 대표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 없이 그러한 자료를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92)

다음으로 러시아는 EU 반덤핑 기본규정에 대해서는 세 건의 위반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중 두 건은 동 기본규정 제2조 제3항, 한 건은 제2조 제5항에 

관련된 청구이다.

첫째,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3항의 첫 번째 문단93)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두 가지 대체 방법으로서 ①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가 ② 정상

적인 거래에서의 적절한 제3국 수출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항은 

‘그러한 가격이 대표적인 경우에 한하여(provided that those prices are 

89) Ibid., paras. 7.97-7.102

90) Ibid., para. 7.107.

91) Ibid., para. 7.112.

92) Ibid., para. 7.131.

93)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3항 첫 번째 문단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n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r where, 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such sales do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the 

normal value of the like produc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and for profits, or on the basis of the export pric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provided that those prices are representative.” [밑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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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그러한 대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

해 러시아는 ‘가격’이 ‘대표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94) 그러나 패널은 오로지 ‘대표적인’ 가격만

이 동종상품의 정상가격 구성에 사용될 수 있다고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3항이 해석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러시아가 다하지 못하였

다는 이유에서 러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95)

둘째,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3항의 두 번째 문단96)은 WTO 반덤핑

협정 제2조 제2항에는 규정되지 않은, 조사당국이 정상가격 산정에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상황으로서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은(prices are artificially low)” 경우에 PMS가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의 PMS 개념이 

GATT Ad Note VI:1 제2항에 규정된 상황, 즉 ‘자국의 무역을 완전하게 또

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점하고, 또한 모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정

하여지는 국가로부터의 수입’97)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러시아의 주

장을 기각하였다.98)

셋째, 러시아는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5항 두 번째 문단99)은 EU 집

94) WTO, Panel Report, EU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 (Russia), para. 7.132.

95) Ibid., para. 7.170.

96)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3항 두 번째 문단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for the product concerned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subparagraph may be 

deemed to exist, inter alia, when prices are artificially low, when there is significant 

barter trade, or when there are non-commercial processing arrangements.” [밑줄 추가]

97) GATT Ad Note VI:1 제2항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mports from a country which 

has a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monopoly of its trade and where all domestic 

prices are fixed by the State.”

98) WTO, Panel Report, EU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 (Russia), paras. 7.193-7.201.

99)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5항 두 번째 문단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re not reasonably reflected in 

the records of the party concerned, they shall be adjusted or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sts of other producers or exporters in the same country or, where such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or cannot be used, on any other reasonable basis, including information 

from other representative markets.”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19

행위로 하여금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에 관련되는(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원가에 기초해서 생산원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한 조사대상물품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에서의 동종상품 생산원가

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100) 이에 대해 패널은 제2.2조는 생산원가 

산정에 사용될 자료의 출처를 원산지국 내의 출처로 국한하지는 않으나, 조

사당국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데 해당 자료가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3국 자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따라

서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가 반드시 동일국 내 다른 생산ㆍ수출 

업자의 원가자료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 EU 반덤핑 

기본규정 제2조 제5항 두 번째 문단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위반이라

는 러시아 청구를 기각하였다.101)

현재 위 패널 판정에 대해 EU는 2020년 8월 28일에 상소 결정을 WTO 

DSB에 통보하였으며,102) 2020년 9월 2일에 러시아도 교차 상소를 통보한 

상태이다.103) 

100) Ibid., para. 7.205.

101) Ibid., paras. 7.207-7.208

102) WTO, European Union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and Certain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From Russia (Second Complaint) – Notification of an Appeal by 

the European Union under Article 16.4 and Article 17.1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nd under Rule 20(1) of the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WT/DS494/7, 1 September 2020.

103) WTO, European Union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and Certain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From Russia (Second Complaint) – Notification of an Other Appeal 

by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Article 16.4 and Article 17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and under Rule 23(1) 

of the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WT/DS494/8, 8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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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의 적용 현황 

1) 미국

가) 미국의 PMS 관련 법

미국은 TPEA 제504조를 통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관한 조사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104)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 상응하는 내용을 동 법 제771조 제(15)항에 반영하고,105) [표 

3-1]과 같이 PMS 확인 시 구성가격 또는 그 밖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조사

당국이 활용할 수 있음을 제773조 제(e)항 말미에 명시하였다. 

위 개정 이전까지는 기존에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시 수출국 국내시장 

내 판매의 성격(계열사 간 판매 등)을 주로 검토하고 상품의 생산비용 측면에 

주목하지는 않아왔다.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 따른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심으로 해석ㆍ적용되어 왔다. PMS 개념은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가격과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106) 수출국에서의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1930년 관세법 제773조 제(a)항에 규정되어 있기 

104) TPEA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아프리카성장과기회법안(AGOA)

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규칙에 관한 개정 또한 일부 

포함되었다.

105) 19 U.S.C. § 1677 - Definitions; special rules

        (15)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rade” means the 

conditions and practices which, for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have been normal in the trade under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of the same class or ki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 Sale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b)(1) of this title.

               (B) Transaction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f)(2) of this title.

               (C) 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2015년 TPEA 제504조 제(a)항에 의해 신설된 내용]

106) 1930년 관세법 제773조 제(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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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자적으로 생존가능한 동종상품이 국내시장에 없는 경

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TPEA 이전에 있었던 Pasta from Italy 사

건108)에서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기업이 하나의 제3국에만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므로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PMS가 있다고 결정을 내

린 바 있다. 이 경우 개정 이전의 1930년 관세법은 상무부가 비교대상으로서 

제3국의 국내시장을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국 국내시장이 없을 경

우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국내 시장가격을 구성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정에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생산원가 자료 중 수출국에서의 실제 판매 자료를 고

려하지 않기 위한109) 근거로 PM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TPEA는 특

별한 시장상황이 있다고 상무부가 결정할 경우 행정당국이 어떠한(any) 산정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무부는 피조사기업의 실제 

원가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는 그 밖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07)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Pub. L. No. 114-27, § 504, 129 Stat. 362(June 29, 

2015).

108) U.S. Department of Commerce(DOC), Notice of Final Result of the Ninth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Pasta from Italy, 72 Fed. Reg. 
7011(Feb. 14, 2007).

109) 이 경우 정상가격 산정에 조사당국은 구성가격, 제3격 가격 등 대체 산정방식을 사용 가능하다.

표 3-1. TPEA 제773조 제(e)항 (밑줄 추가)

원문 국문번역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

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subtitle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107)

만약 특별한 시장상황이 존재하여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재료비, 제조원가, 여타 유형의 그 

밖의 가공이 생산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행정당국은 이 단(subtitle)상의 다른 

산정방법 또는 그 밖의 다른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TPEA 제773조 제(e)항. 원문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4publ27/pdf/PLAW-114p
ubl27.pdf(검색일: 2021. 8. 25)를 참고하고 국문은 저자 번역.



122•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상무부는 피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의 거절, 수정, 재산정 여부 및 

어떠한 경우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거절, 수정, 재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개

정 이전보다 훨씬 광범한 재량을 향유하게 되었다. 

개정된 PMS 조항을 원용하려면 조사신청인은 수출국 정부에 의한 원자재, 

그 밖의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 공여 등 시장왜곡이 있고, 그로써 생산원가 또

는 수출비용이 불공정하게 낮아졌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상무부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 상무부는 그러한 시장왜곡을 조사대상수입상품의 생

산원가를 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외국 기업과 수입업자가 부담

해야 하는 덤핑마진이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 법 개정으로 인해 

상무부 덤핑 판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더 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110)가 제기되어 왔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PMS 조항을 해석ㆍ적용하게 된 주된 계기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이다. 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마진 산정에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시장경제 산정방식(‘NME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는데, 동 조항은 2016년 12월 11일부로 효력을 다하였다. 이

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의 국내 가격ㆍ원가를 대신할 수 있을 대체 

산정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의 PMS 조항에 주목

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111) NME 산정방식과 PMS 조항에 근거한 정상

가격 산정방식은 보통 덤핑마진 상승이라는 유사한 결과로 이어진다. 다만 PMS

가 NME 산정방식과 다른 점은 PMS는 ‘조사대상국이 NME인지 여부를 불문하

고’, 즉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뿐 아니라 시장경제국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의 

수출국 국내시장에 왜곡이 있다는 이유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10) 또한 2015년 법 개정이 상무부가 외국 제조업체 및 미국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덤핑ㆍ상계관세 마진

을 상향 조정하는 데 더 큰 재량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평가로는 다

음을 참고. Ellis, Jacobs, and Weiner(2015. 7. 8).

111) 다른 대표적인 예가 호주이다. 호주는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의 국내가격과 원가를 사용하지 않기 위

해 중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PMS 조항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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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PMS 적용 현황

2015년 TPEA를 통한 1930년 관세법 개정 전후에는, 개정된 PMS 조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사건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

나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 비시장경제 산정방식 조항이 2016년 말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에 기존의 NME 접근법을 변경 없이 유지하였으며, 개정

된 PMS 조항은 오히려 2017년 4월 11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상무부가 조사대상국에서의 정상가

격을 왜곡하는 특별한 시장상황(PMS)이 있다는 이유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생산원가 자료를 거절할 광범한 재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TPEA를 통해 개정된 PMS 조항을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국내 제조업 보호를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2017년 유정용강관 재심 사건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PMS가 있다고 판

단된 사건은 총 27건으로 이 중 17건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것일 만큼 한국에 

대한 PMS 적용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회귀분석이 활용되는 

등 PMS 적용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2021년 들어 한국의 제품에 

대해 PMS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2017년 한국산 유정용강관 재심에서 PMS가 있다고 보아 대체가

격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여러 건의 반덤핑 조사 

원심과 재심에서 PMS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PMS 관련 일련의 CIT 판

결112) 이후 2021년에 들어 냉연강판,113) 스탠더드강관,114) 유정용강관115) 

등 기존에 PMS가 적용되어 왔던 사건의 연례재심에서 자료 불충분 등을 이

112) CIT, SeAH Steel Corp. et al. v. United States, Consol. Court No. 19-00086, Slip Op. 21-43 

(April April 14, 2021) 등 한국 기업들은 CIT에 제소하였고 CIT는 반덤핑관세율 재산정 명령을 내

려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113)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114)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115) Oil Country Tubula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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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PMS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무계목강관116) 및 알루미늄시트117)에 대한 

원심에서도 PMS 적용을 배제하였다.

116) 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

117) Common Alloy Aluminum Sheet. 

표 3-2. PMS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

(단위: 건)

대상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한국

유정용 

강관(재심)

유정용 

강관(재심)

유정용 

강관(재심)

유정용 

강관(재심)
4

17

송유관(재심) 송유관(재심) 송유관(재심) 3

스탠더드

강관(재심)

스탠더드

강관(재심)

스탠더드

강관(재심)
3

대구경강관

(원심)
1

강벽사각파이프 

(재심)

강벽사각파이프 

(재심)
2

도금강판(재심) 도금강판(재심) 2

냉연강판(재심) 1

열연강판(재심) 1

인도

용접 탄소강 

표준 파이프 및 

튜브(재심)

용접 탄소강 

표준 파이프 

및 튜브(재심)

2 2

터키

대구경강관

(원심)
1

2

일반강관(재심) 1

독일
단조강 유체 

엔드블록(재심)
1 1

태국

원형 용접 

탄소강관 및 

튜브(재심) 

원형 용접 

탄소강관 및 

튜브(재심) 

원형 용접 

탄소강관 및 

튜브(재심) 

3 3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원심)
1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원심)
1

합계 1 6 7 10 2 27

주: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준으로 연도를 부여함.

자료: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검색일: 2021. 12. 31)에서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

로 검색된 최종 판정 사건에 대해 PMS 판정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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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련 PMS 조정

최종

판정일
구분 조사대상 기간 최종판정 비고

2014년 

9월 
원심

2012. 7. 1-

2013. 6. 30

현대: 15.75%, 

넥스틸: 9.89%, 

기타: 12.82%

구성가격 산정

(이익산정 시 Tenaris의 

2012년 이익률 26.11% 적용)

현대, 넥스틸 FA적용

2017년 

4월
1차 재심

2014. 7. 18-

2015. 8. 31

세아: 2.76%, 

넥스틸: 24.92%, 

비검토기업: 13.84%

PMS 최초적용 사건

(포스코 열연강판 사용에 따라 

포스코 CVD%: 47.2% 적용)

2017년 

7월

1차

재심 

재산정

2014. 7. 18-

2015. 8. 31

넥스틸: 29.76%

비검토기업: 16.26%

Maverick, 넥스틸이 오류로 

재산정 요구 

2018년 

4월
2차 재심

2015. 9. 1-

2016. 8. 31

세아: 6.75%, 

넥스틸: 75.81%,

 비검토기업: 6.75%

PMS 조정

(포스코 CVD%: 47.2%)

넥스틸 Total AFA 적용

* 25% 관세 면제혜택118)

2019년 

5월
3차 재심

2016. 9. 1-

2017. 8. 31

세아: 16.73%, 

넥스틸: 32.24%, 

비검토기업: 24.49%

PMS 조정

(포스코 CVD%: 34.22%)

2020년 

7월
4차 재심

2017. 9. 1-

2018. 8. 31

세아: 3.96%, 

현대: 0%, 

비검토기업: 3.96%

PMS 조정

(회귀분석: 17.13%)

2020년 

9월

1차 재심 

재산정

2014. 7. 18-

2015. 8. 31

세아제강: 2.76% → 2.97% 

넥스틸: 29.76% → 3.63% 

비검토기업: 16.26% → 3.30%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19. 1. 2)

2020년 

11월

2차 재심 

재산정

2015. 9. 1-

2016. 8. 31

세아제강: 6.75% → 3.40% 

넥스틸: 75.81% → 18.29% 

비검토기업: 6.75% → 10.85%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19. 6. 17)

2021년 

6월

3차 재심 

재산정

2016. 9. 1-

2017. 8. 31

세아제강: 16.73% → 5.28% 

넥스틸: 32.24% → 9.77% 

비검토기업: 24.49% → 7.53%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

(2021. 4. 14)

* CIT 승인 이전

2021년 

7월
5차 재심

2018. 9. 1-

2019. 8. 31

세아: 0.77%, 

현대: 0.00%, 

비검토기업: 0.77% 

미소마진

2022년 

1월

(예정)

4차 재심 

재산정

2017. 9. 1-

2018. 8. 31
-

 CIT 반덤핑관세 재산정 

명령(2021. 10. 19)

* 상무부 재산정 결과 제출 이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수입규제 DB, 유정용 강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를 기초로 관련 내용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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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산 유정용강관(사건번호: A-580-870)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PMS 관련 적용 추세와 맥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산 OCTG와 관련하여 미국 국내정치가 반덤핑 이슈에 개입하기 시작

한 정황은 2014년 반덤핑 조사 원심에서 처음 확인된다. 예비 판정에서 상무

부는 조사신청자들이 제시한 이윤 대체값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덤핑 부정

판정을 내렸다. 예비 판정 당시 상무부는 이 이윤 추정치가 조사대상 시장에

서의 생산과 판매를 대표하지 못하고, 아이오와주립대 학생 한 명이 준비한 

연구물에 기초한 것이며, 해당 연구물은 연구의 정확성에 대한 면책 선언

(disclaimer)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19) 

그러자 이에 대해 철강 로비단체와 미 의회 일부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

고, 예비 판정과 최종 판정 사이의 몇 개월 동안 상무부가 사실관계를 새로 검

토하고 분석을 다시 진행하도록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120) 그 결과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자신이 보인 주장을 번복하고, 상기 

연구물에서 제시되었던 이윤 추정치(26.11%)를 적용하여 9.89~ 15.75%의 

덤핑마진을 도출, 최종적으로 덤핑 긍정판정을 내렸다.121) 상무부의 입장 번

복이 없었다면, 최종 판정에서도 예비 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덤핑 부정판정

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4년 반덤핑 조사 원심을 시작으로 한

118)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

미 철강 수출량을 2015~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여 25%의 관세 면제를 

부과받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품목별 쿼터 적용 시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인 104만 톤 수출

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美, 韓 유정용강관 AFA적용으로 75% 반덤핑관세 부과｣(2018. 4. 13),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12. 26) 참고.

119) DOC, Taverman to Piquado(2014. 2. 14), “Decision Memorandum for the Negative Prelim
inary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Negative Preliminary Determinati
on of Critical Circumstances, and Postponement of Final Determination in the Less-Tha
n-Fair-Value Investigation of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
rea.” 

120) DOC, Taverman(2014. 4. 9), “Case Briefing with U.S. Senate Staff,” memorandum to the 

case file.

121) DOC,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and Neg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ritical 
Circumstances, 79 Fed. Reg. 41983–41986 (July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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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OCTG에 대해 반덤핑 부과 명령이 내려진 이후의 시점에, 2015년 

TPEA 입법으로 새로운 PMS 조항이 발효하게 되었다. 한국산 OCTG에 대한 

제1차 연례재심122)에서 신청인들은 네 가지 요소를 근거로 즉 ① 한국은 저

가의 중국산 열연강재를 수입하는데 그 결과 OCTG의 가격이 왜곡되고 ② 

한국정부는 열연강재의 국내생산에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③ 한국 내 열

연코일 공급업자와 OCTG 생산업자 간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 열연강재의 원

가가 왜곡되고 ④ 한국정부 개입으로 산업용 전기의 가격 책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시장에 특별한 시장상황(PMS)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상무부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국산 상품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비판

정 이후 미 의회와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특히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에게 보낸 메모에서 약 36% 수준의 반덤핑관세율을 제안하였으며, 새롭게 

개정된 PMS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23) 

이러한 정치적 압력으로 상무부는 최종 판정에서 분석을 변경하여 한국시

장에 특별한 시장상황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새롭게 제출된 정보가 없음

에도 이처럼 결론이 변경된 것에 대해,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는 앞에서 언

급한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한 결과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는 특별한 시장상황을 

구성하지 않았으나,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특별한 시장상황을 야기하는 요

소를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기 네 요소가 전체적으로는 한국시장에서의 특별한 

시장상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PMS를 이유로 피조사기업의 원가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결

122) DOC,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4–2015, 82 FR 18105 (April 17, 2017), 
[A-580-870].

123) See Cassella(2017. 3. 23), “Morning Trade: White House Preps Formal NAFTA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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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과정에서 상무부는 네 가지 기여요인 중 추산이 가능한 요소는 한국정부

가 열연강재 생산업자들에게 공여한 보조금뿐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산 열

연강재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무부

는 OCTG 생산업자의 원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원심에서 도출된 보조금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률(57%)을 활용하였다. 참고

로 위 보조금률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치이다. 

이처럼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PMS 사건에서 상무부는 미국 상계

관세 사건에서 산정된 보조금률 추정치를 활용하여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열연강재 원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PMS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를 다루

어왔다. 

PMS 긍정 판정과 원가 상향 조정 결정에 대해 피조사기업들이 문제를 제

기하자 상무부는 크게 두 가지 대응논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관련 법률상 상

무부에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상무부가 취한 접근법은 합리적이라고 반

박하였고, 둘째, TPEA 재정 이후 PMS 긍정판정이 내려진 최초 사례임을 지

적하면서, 앞으로 PMS가 있다는 주장을 신청인이 제기하는 경우 상무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석의 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124)

이처럼 2015년 법 개정 후 초기 사건들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collectively) 고려’하여 관련 요소들을 ‘전체적으로(as a whole)’ 보았을 

때 특별한 시장상황이 있다고 보는 접근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여기에 더하

여, 좀 더 최근에는 몇 개 사건에서 조사신청인들의 요구로 상무부에서 생산

원가 왜곡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한 바 

있어 주목을 요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 등에

124) DOC, Maeder to Lorentzen(2017. 4. 10),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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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무부는 수입 열연강재의 평균가격에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이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신청자가 제시한 회귀모델을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서는 상무부의 PMS 적용에 반

대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상무부가 PMS 적용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예를 들어 CIT는 ①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무부의 제1차 행정재심 ② 터키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

정 ③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행정재심 등에 대해 상무부의 판정을 파기ㆍ

환송한 바 있다. 이 중 대표 사례로서 한국산 송유관과 OCTG와 관련해 CIT 

판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PMS 적용 파기ㆍ환송 사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미국에 반입된 한국산 송유관(WLP: 

welded line pipe)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8일 발표하고 8월 10일에 기

술적 오류를 수정하여 재발표한 제1차 행정재심 판정에서, 상무부는 해당 조

사기간 동안 한국에 PMS가 있다는 이유로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하여 현대제

철에 18.77%, 세아제강에 14.39%, 그 외 22개 기업에 16.58%(위 두 기업 

덤핑마진의 평균치)의 덤핑마진을 최종 결정하였다.125) 이후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대해 현대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은 CIT에 소를 제기하였다. 

2020년 1월 3일에 발급된 의견서에서 CIT의 클레어 R. 켈리(Claire R. 

Kelly) 판사는 상무부 판정을 번복하였다. 그 이유로서 ① 켈리 판사는 PMS

가 있다고 해서 수출업자의 생산원가를 조정할 법적 권한을 상무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관련 법이 생산원가 미만 판매를 식별하기 위한 생산원

가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PMS를 이유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125) DOC, Welded Line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mended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5–2016, 83 FR 39682 (August 10, 2018) (Amended Final 

Results), 396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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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② 중국발 공급과잉, 한국산 열

연코일 제조업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 열연보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

부에 의한 전기가격 통제 등 네 가지 시장요소가 누적적으로 효과를 발한 결

과로 한국에 시장왜곡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한국에 PMS가 있다는 상무부 판정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그 결과 CIT는 상무부가 한국의 열연코일 투입재 시장에 PMS가 존재

한다는 판정, 조사대상기업들의 생산원가(COP)에 대한 PMS 조정 등을 재

검토하거나 이에 관해 추가 설명을 제공하도록 사안을 환송하였다. 

상무부는 2020년 4월 1일 환송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산 송유관의 생

산원가를 왜곡하는 PMS가 없다고 보아 원가 미만 판매 테스트를 적용받는 

생산원가에 대한 PMS 조정 없이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에 대한 덤핑마진을 재

산정하였다.126) 그 결과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덤핑마진을 각각 

9.24%와 4.70%로 재산정하고, 그 외 기업에 적용되는 덤핑마진도 6.97%로 

재산정하였다. 2021년 1월 4일 CIT는 상무부의 제1차 환송 결과를 지지하

였다.127) 이후 웰스펀(Welspun)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12월 

10일 판정128)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CIT 판정을 지지하면서, 

PMS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업의 생산원가를 조정할 권한을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무부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만약 조사대상기

업이 국내 판매를 원가 미만으로 한다면, 상무부는 해당 판매를 조사대상국 

국내가격과 미국 수출가격 비교, 즉 덤핑마진 산정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라

고 부연하였다. 

126) DOC,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 Consol. Court No. 

18–00169, dated April 1, 2020 (First Remand Results), at 1–2.

127)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 Husteel Co., Ltd. et al. v. United States and 

California Steel Industries et al., Slip Op. 21-01 (January 4, 2021), p. 11.

128)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 Hyundai Steel v. US, Case No. 

2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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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OCTG에 대한 PMS 적용 파기ㆍ환송 사례

2017년 4월 17일 발표 및 7월 10일에 일부 수정된 한국산 OCTG 반덤핑관세 

제1차 행정재심 최종판정(대상기간129): 2014. 7. 18~2015. 8. 31)130)에 대

해 넥스틸과 세아제강은 CIT에 제소하였으며, 행정재심에서 별도의 검토를 

받지 못한 아주베스틸, 동부인천제강, 동부제철, 휴스틸, 현대제철, 일진제강

도 소송에 참가하였다. 2019년 1월 2일 CIT의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판사는 상무부의 PMS 판정을 환송하였는데, 상무부가 조사

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왜곡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한 판

단을 내리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세아

제강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추가 설명ㆍ분석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덤핑

마진에서 일반 및 행정비용을 차감하라고 지시하였다.131) 환송된 사안에 대

해 상무부는 반덤핑부과명령 내 PMS 판정 부분을 제거하고, 넥스틸과 그 밖

의 한국 제조업체들에 적용되는 덤핑마진을 재산정하였다.132) CIT는 2019

년 9월 4일에 상무부의 재산정 결과를 승인하였다.

2018년 4월 18일에 발표된 제2차 행정재심 최종 판정(대상기간: 2015. 

9. 1~2016. 8. 31)133)에서 상무부의 PMS 적용 등을 이유로 넥스틸과 세아

129) 2014년 7월 18일부터 2015년 8월 31일 사이에 미국에 반입된 한국산 OCTG를 반덤핑 조사대상

으로 함을 의미한다.

130) DOC,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4–2015, 82 FR 18105 (April 17, 2017), and 

accompanying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IDM), as amended by Certain Oil 

Country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mended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4–2015, 82 FR 31750 (July 10, 2017) (collectively, Final 

Results). 

131) CIT,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7–00091, Slip Op. 19–01 

(January 2, 2019).

132) CIT,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7–00091, Slip Op. 19–01 (January 2, 2019), dated April 2, 2019.

133) DOC,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and Final Determination of No Shipments; 

2015–2016, 83 FR 17146 (April 18, 2018), and accompanying Issues an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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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이 CIT에 소를 제기한 건에서도 최 그로브스 판사는 2019년 6월 17일 

상무부 판정을 환송하고, 상무부가 넥스틸에 대한 AFA 적용 및 PMS 판정, 

일반비용 및 행정비용을 미국 판매비용으로 차감한 점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

시하였다.134) 상무부는 환송된 사안을 재검토하여 넥스틸에 대한 AFA 적용

을 파기하고 상무부의 PMS 판정, 일반ㆍ행정비용 차감 등에 관해서는 추가 

설명을 제시하였다.135) 그러나 2020년 5월 18일 CIT는 주어진 증거기록만

으로는 PMS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는 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PMS에 대한 상무부 판정을 두 번째로 환송하였다.136) 환송된 사항에 대해 

상무부는 2020년 8월 4일에 기존의 PMS 판정을 번복하고 의무답변자 및 그 

외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마진을 변경하는 제2차 재산정 결과를 제출하였

다.137) 2020년 10월 16일 CIT는 재산정 결과를 승인하였으나,138) CIT 판

결에 대해 2021년 2월 19일에 US스틸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를 제기한 상태이다.139) 

2019년 5월 24일 발표된 제3차 행정재심(대상기간: 2016. 9. 1~2017. 

8. 31)에서 상무부는 PMS를 적용하여 넥스틸에 32.24%, 세아제강에 16.73%, 

그 외 기업들에 24.49%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였다. 위 판정을 세아제강, 넥스

틸 및 AOR을 적용받은 그 밖의 기업들이 CIT에 제소한 건에 관해, 2021년 

Memorandum (IDM) (Final Results).

134) CIT,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8–00083, Slip Op. 19–73 (June 

17, 2019). 

135) CIT,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8–00083, Slip Op. 19–73 (June 17, 2019), dated November 5, 2019. 

136) CIT,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8–00083, Slip Op. 20–69 

(May 18, 2020).

137) CIT,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8–00083, Slip Op. 20–69 (May 18, 2020), dated August 3, 2020 (Remand Results).

138) CIT, Nexteel  Co. v. United States, Consolidated Court No. 18–00083, Slip Op. 20–145 

(October 16, 2020), p. 4.

139) CAFC, OPENING BRIEF FILED by Appellant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Service, 02/19/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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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에 CIT는 PMS로 인해 한국의 철강 및 전기 가격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상무부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상무부의 PMS 판정을 환송

하였다.140) 이후 상무부가 재산정 결과를 여러 차례 수정ㆍ제출하였고,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 및 답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141)

2020년 7월 13일 발표된 제4차 행정재심(대상기간: 2017. 9. 1~2018. 

8. 31)에 대한 최종판정에서도 상무부는 철강 생산, 철강 산업 구조조정 등에 

한국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한국에 PMS가 있다며 세아제강의 원가

를 상향조정하였으며, 그 외 한국 생산ㆍ수출업체에도 해당 마진율이 동일하

게 적용되었다. 그 결과 현대제철에 0%, 세아제강에 3.96%, 그 외 기업들에 

3.96%의 덤핑마진이 결정되었다. 세아제강은 상무부 판정을 2020년 9월 11

일에 CIT에 제소하였다. 2021년 10월 19일에 CIT의 최 그로브스 판사는 제

시된 실질적 증거만으로는 PMS로 인해 한국에서 OCTG 생산원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상무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142) 상무부의 PMS 판

정을 환송하였다.143) 이후 상무부는 재산정 결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였

고, CIT는 상무부의 일정 재조정 신청을 일부 승인하되 PMS 적용에 관한 재

산정은 2022년 1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한 상태이다.144)

140) CIT, SeAH Steel Corp. et al. v. United States, Consol. Court No. 19-00086, Slip Op. 21-43 

(April 14, 2021), pp. 43-52.

141) Bloomberg Law, Court Dockets, “SeAH Steel Corporation v. United States -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LIVE Database (New York) - CIT DOCKET FOR CASE #: 1:19-cv-00

086-JC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1). 

142) 예를 들어 조사대상기간 구조조정 프로그램하에서 한국의 OCTG 생산업체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상

무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CIT, SeAH Steel Corporation v. United 

States, Court No. 20-00150, Op. 21-146 (October 19, 2021), p. 32.

143) 다만 상무부는 한국 내에 존재한다고 자신이 판단한 PMS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한 회귀분석에 대

해서는, 한국 내에 PMS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실질적 증거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였

다. Ibid., p. 33.

144) Bloomberg Law, Court Dockets, “SeAH Steel Corporation v. United States -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LIVE Database (New York) - CIT DOCKET FOR CASE #: 1:20-cv-0015

0-JC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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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가) 배경 

WTO 반덤핑협정하에서 덤핑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책임은 개별 회원국

(수입국)에 있다. 그러나 EU의 경우 국제상품무역에 관련된 문제가 EU의 공

동통상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에 해당되고, CCP에는 

EU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27개 EU 회원국을 

대신해서 행위하고, 역외적으로 통상조약을 협상ㆍ체결한다. 또한 무역구

제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EU 집행위가 역내 산업 또는 EU 회원국 정부를 

대신해서 반덤핑 조사, 반보조금조사,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2017년 말 EU는 무역구제 제도에 큰 변화를 감행하게 되는데, 변경된 제

도에 따라 EU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에서 수출국 내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정에 대체가격과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허용되

었다. WTO 반덤핑협정하에서도 조사대상국(수출국)에서의 가격ㆍ원가 자

료 대신 대체가격을 구성하는 것이 일정 경우 가능하기는 하나, EU법에서와 

같은 ‘중대한 왜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145) 

EU는 2017년 12월 반덤핑 기본규정(EU Basic Regulation)146)을 개

정147)하여 정부개입으로 인해 시장왜곡이 있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

되는 상품에 적용될 새로운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PMS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반덤핑 기본규정의 가장 큰 개정 배경은 중국 WTO 가

145) 실질적으로는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의 PMS에 유사한 개념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WTO 

합치성이 추후 문제될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146)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2016] OJ L 176/21(이하 “EU Basic Regul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47)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2017] OJ L 338/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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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정서 제15조에 따른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였다.148) 시장경제국

(ME)과 비시장경제국(NME)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왜

곡’ 여부를 덤핑마진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으로 ① 유럽연합법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국(NME)에 이전까지 적용되어온 ‘제3국 가격 산정방식

(analogue country methodology)’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 ② 시장경제

지위 유무에 따라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달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국가개입

으로 인한 가격과 비용의 왜곡 여부에 주목하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미국 

1930년 관세법의 PMS 산정방식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나) EU의 PMS 관련 법

2017년 12월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

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반덤핑 기본규정 개정 이후에도 수출국 국내가격이

나 원가에 왜곡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마진은 수출가격과 수출국(조사대상국) 

국내가격을 비교해 결정한다. 반면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EU 집행위가 판단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하는 수출국 국내가격이나 원가 대신 ‘적

절한 대표국’의 가격 또는 구성가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적절한 대표국’이 1국 이상인 경우 조사당국은 ‘충분한 수준의 사

148) EU 집행위는 2016년 11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반덤핑 기본규정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중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서 EU 집행위는 반

덤핑 기본규정 개정을 제안하는 배경으로 ①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중 일부 조항의 만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② EU 무역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③ 중국과 그 외 비시장경제

국의 국내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왜곡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④ 덤핑 등 불공정무역에 따른 수입품이 

야기하는 수입국 내 피해를 상쇄하는 데 충분한 구제를 보장하며 ⑤ 교역당사국들(특히 중국)과 상호 이

해에 기초한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other non-market 

economies) - Accompanying the document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 

(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9. 11. 2016, SWD(2016) 370 final, para. 4.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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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ㆍ환경 보호를 갖춘 국가’를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표국으로 선정해야 한

다.149)

중대한 왜곡은 ‘원자재, 에너지 관련 원가 등 문제된 가격 또는 원가가 상당

한 정부개입의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력의 결과가 아닌 경우’에 발생한다. 개정

된 반덤핑 기본규정은 중대한 왜곡 판단기준으로 ① 수출국 권한당국의 소유, 

지배 또는 정책개입 또는 지도하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조사대상 시장에 상당

수인 경우 ② 가격 또는 원가에 국가 개입이 가능하도록 기업 내에 정부인사가 

존재하는 경우 ③ 국내기업에 유리하게 차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유시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ㆍ조치가 있는 경우 ④ 파산법ㆍ기업법ㆍ재산법

의 미집행되거나 차별적 또는 불충분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⑤ 임금 왜

곡이 있는 경우 ⑥ 공공정책 목표를 이행하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부

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 요소를 

예시하였다.150) 

반덤핑 기본규정 개정 이후 처음 발표된 2017년 12월의 중국보고서151)에 

149) 예를 들어 2019년 5월 2일 발표된 중국산 특정 도장 철강제품(organic coated steel products)에 

대한 종료재심 최종 판정에서 EU 집행위는 중국에 ‘중대한 왜곡’이 있어 중국의 국내가격과 원가를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대표국으

로 말레이시아와 멕시코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기본규정 제2조 제6a항 제(a)호 마지막 문장에 따라 

‘선호되는(preference shall be given)’ 국가를 선택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해당국의 사회 환경 보

호 수준을 평가하였다. EU 집행위는 말레이시아가 국제노동보호기준을 준수하고 기본규정 부속서 

Ia에 규정된 ILO 협약을 비준하는 데 ‘뒤처지고 있으며(lags behind)’ ILO 핵심협약도 한 개밖에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EU 집행위는 멕시코의 경우 ILO 핵심협약 중 한 개를 제외하

고 모두 국내적으로 비준하는 등 좀 더 수준 높은 ILO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환경

협약에 가입ㆍ비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상기 근거에서 EU 집행위는 멕시코를 대표국으로 선택하

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687 of 2 May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organic coated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116, 3. 5. 2019), paras. 108, 110-1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50) EU Basic Regulation, 제2조 제6a항 제(b)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5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20. 12. 2017, SWD(2017) 483 final/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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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 10월 23일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시장왜곡에 관한 보고서152)

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별 보고서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조사

신청인은 덤핑 판정에서 중대한 왜곡 조항 및 원가조정 산정방식(cost 

adjustment methodology)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일차적 증거로 

국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153) 둘째,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에서 국가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해관계자들에게 국가보고서나 해당 

조사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해 반박, 보충, 의견개진,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어

야 한다.154) 중국과 러시아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EU 집행

위는 EU 반덤핑조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유로 이들 두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준비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155)

다) EU의 PMS 적용 현황

EU 반덤핑 기본규정이 개정된 이후 2018년을 기준으로 EU가 운영 중인 

반덤핑조치 120건 중 중국에 부과된 조치가 85건이고156) 2019년 121건 중 

86건이157) 중국을 대상으로 취해진 반덤핑조치이다. 

15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

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22. 10. 2020, SWD(2020) 242 fin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53) EU Basic Regulation, 제2조 제6a항 제(d)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54) EU Basic Regulation, 제2조 제6a항 제(a)호 및 제(c)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55) European Commission(2020. 10. 23), “Trade defence: EU publishes a report on market 

distortions in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한편 국가보고서는 위 중대한 왜곡 조항을 적

용하기 위한 필요 요건은 아니나, 조사대상국에 대해 국가보고서가 있는 경우 중대한 왜곡 조항을 적용받

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는 다음을 참고. Mizulin et al.(2020. 10. 29), 

“Russian Exporters Faced with EU’s Non-Standard Dumping Methodology: What Does the 

EU’s Recent Report on Market Distortions in Russia Really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5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37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and the Use 

of trade defence instruments by Third Countries targeting the EU in 2018, 27. 3. 2019, 

SWD(2019) 141 final, Annex O, pp.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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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대한 왜곡 조항 및 그에 따른 원가조정 산정방식은 반덤핑 기본규정 

개정 이후 아직까지 중국 관련 반덤핑 사건에만 적용되어 왔으며158) 러시아

나 그 외 국가에는 적용된 바 없다.159) EU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

조 제(d)항이 만료된 2016년 12월 이후로도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대우하

지 않고 NME 산정기법 대신 새롭게 도입한 ‘중대한 왜곡’ 조항을 적용함으

로써 중국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실질적으로 약 15~20% 상향조정되는 효과

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160) 반덤핑 기본규정 제6조 제6a항 신설 

이후 개시된 ①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8. 3. 13)161) 

② 중국산 가단주철 튜브 또는 파이프 부품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8. 5. 

8)162) ③ 중국산 유기코팅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5. 2)163) 

15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38th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EU’s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activities 

and the Use of trade defence instruments by Third Countries targeting the EU in 2019, 

30. 4. 2020, SWD(2020) 71 final, Annex O, pp. 87-95.

158) Müller-Ibold, Laprévote, and Nobbs(2019. 12. 20), “Two Years On: Implementation of 

the New Methodology in Anti-Dumping Ca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0).

159) Mizulin et al.(2020. 10. 29), “Russian Exporters Faced with EU’s Non-Standard Dumping 

Methodology: What Does the EU’s Recent Report on Market Distortions in Russia Really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60) Hu and Pelkmans(2020. 11), p. 11.

16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15 of 4 June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aluminium foil in roll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under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146, 5. 6. 2019, p. 63).

16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259 of 24 July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and spheroidal graphite cast iron,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ailand,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197, 25. 

7. 2019,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6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687 of 2 May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organic coated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116, 3. 5. 

2019,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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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산 테이블웨어 및 주방용품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7. 12)164) ⑤ 중

국산 텅스텐전극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7. 26)165) ⑥ 중국산 자전거 반

덤핑관세 종료재심(2019. 8. 28)166) ⑦ 중국산 다리미판 반덤핑관세 종료재

심(2019. 10. 1)167) ⑧ 중국산 과산화황산염 반덤핑관세 종료재심(2020. 1. 

16)168)에서 EU 집행위는 가격 및 원가에 중대한 왜곡이 있어 중국 국내가격

과 원가를 가지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U 반덤핑 기본규정상의 중대한 왜곡 조항은 지금까지 비시장경제국 중에

서도 중국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미국의 PMS 조항과 달리 근시

일 내에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낮아 보인다. 다만 미

국의 PMS가 비시장경제가 아닌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국을 주된 대상으로 적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EU도 향후 시장경제국에까지 중대한 왜곡 조항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제도적으로

16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198 of 12 July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amic tableware and kitchenware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No 2016/1036 (OJ L 189, 15. 7. 2019, p. 8).

16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267 of 26 July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tungsten electrode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under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J L 

200, 29. 7. 2019, p. 4).

16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379 of 28 August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bicycle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extended to imports of bicycles consigned from Indonesia, 

Malaysia, Sri Lanka, Tunisia, Cambodia,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whether declared 

as originating in these countries or not,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No 2016/1036 (OJ L 225, 29. 8. 2019, p. 1).

16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662 of 1 October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ironing board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252, 2. 10. 2019, p. 1).

16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39 of 16 January 2020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peroxosulphates (persulphate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pursuant to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13, 17. 1. 

20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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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7년 12월 개정으로 그러한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기후변화 파리협정, ILO 핵심협약에 따른 노동권 보호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역외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사회ㆍ환경 보호 제고를 요구하고 있

으므로, EU가 추구하는 기후ㆍ노동ㆍ환경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EU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minimum standard)까지 다른 국가들의 사회ㆍ환

경 보호 수준의 상향조정을 유도 또는 사실상 ‘강제’하려는 레버리지로 중대

한 왜곡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위 반덤핑 조사기법의 WTO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해서도 다른 국가

들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MS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과 달리, ‘중대한 왜곡’은 WTO 

협정상 정의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중대한 

왜곡 조항은 반덤핑 조사에서 ‘국가의 사회 및 환경 보호 기준’ 등 비교역적

(non-trade)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WTO 반덤핑협정과의 합치성

이 문제될 소지169)가 있어 보인다. 

169)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등 11개 WTO 회원국은 2017년 10월 25일에 열린 WTO 반덤핑ㆍ상계관

세 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동 위원회에서 특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

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중국은 EU가 ‘상당한 왜곡’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으며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는 데 WTO 반덤핑협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MINUTES OF THE REGULAR MEETING - 

HELD ON 25 OCTOBER 2017, G/ADP/M/53, 25 January 2018, paras. 103, 106, 107. 반면 

유럽연합은 새로운 반덤핑규칙이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EU 반덤핑 기본

규정상 노동ㆍ환경기준이 그 자체로서 심각한 왜곡을 구성하느냐는 멕시코 측 질의에 EU는 핵심 사

회, 노동 기준의 준수 여부는 오로지 EU 집행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왜곡되지 않은 벤치마크 

시장(‘대표국’)이 두 개국 이상일 경우에만 EU 집행위의 고려대상이 되고, 이러한 기제는 가능한 한 

핵심 노동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의 자료를 덤핑 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바 있다.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Replies to question 1 from Mexico 

regarding the Notification of the European Union,” G/ADP/Q1/EU/10, 9 October 2018, 

p. 3; 이천기(2017), p. 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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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가) 배경

호주의 경우 NME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호주는 2005년 중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무역구제 조사 목적에서 중국에 완

전한 시장경제(Market Economy)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에 따른 NME 산정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170) 그 대신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PM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171)

나) 호주의 PMS 관련 법

호주의 반덤핑 기본법인 1901년 관세법 제269TAC조 제(1)항은 정상가격

이 수출국에서의 조사대상물품 실제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결정될 것을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다.172) 그러나 ‘수출국 시장의 상황(situation in the 

market of the country of export)’으로 인해 특정 국내 판매가 정상가격 

결정에 ‘부적합(unsuitable)’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당국은 WTO 반덤핑협

정 제2.2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173) 다만 

PMS를 결정하기 위해 호주가 활용하는 위 적합성 테스트는 WTO 반덤핑협

정 제2.2조에 따른 PMS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174)이 있다. ‘시장 상황’

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우가 ‘부적합한’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상세

17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Recognition of China’s Full Market Economy Status and the Commencement of 

Negoti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8 April 2005.

171) Noël and Zhou(2016), pp. 559-560.

172) Customs Act(1901), s. 269TAC(1).

173) Ibid., 269TAC(2)(a)(ii). 

174) Zhou and Percival(2016), p.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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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주 반덤핑위원회(ADC: Anti-Dumping Commission)

는 PMS 유무를 판단하는 규칙을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매뉴얼(Manual for 

Dumping and Subsidy)’에 자체적으로 고안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조사대

상 수출업자의 무역관행에서 PMS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지

침과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다. 반덤핑위원회는 특정 판매의 부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①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은지 ② 해당 시장에서의 판매가 제

269TAC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결정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도록 만드

는 그 밖의 조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175) 예를 들어 가격이나 원가

에 정부(중앙ㆍ지방 정부 불문)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위 ①번의 인위적으

로 낮은 가격 설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②번에서 볼 수 있듯이 PMS가 적용되

는 범위를 정부개입으로 가격왜곡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한정지어 놓은 것은 

아니므로, 그 외 어떠한 상황에서 PMS가 적용가능한지 정확한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다.

다) 호주의 PMS 적용 현황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경우를 중심으로 PMS 긍

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조사대상물품인 최종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나 

그 밖의 투입재에 중국정부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PMS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당국은 조사대상 수출업자가 실제 부담한 

투입재 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가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재

구성해 왔다. 투입재 대체가격을 사용한 결과 투입재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

고, 궁극적으로는 정상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산 투입재 등에 대해 PMS가 적용된 대표 사례로는 ① 철

175) Anti-Dumping Commission(2021. 12), “Dumping and Subsidy Manual,” p. 2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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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산업과 관련하여 철강재 파이프, 아연도금강 등 철강제품 생산에 사용되

는 주요 투입재인 열연코일(HRC)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사

례 ② 알루미늄 산업과 관련하여 알루미늄 휠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가

격이 인위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사례 ③ 태양전지 산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패

널 및 모듈 생산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확인 가능하다. 조사당국이 PMS를 긍정한 주요 논거로는 5개년 규획 

등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및 산업발전 촉진 정책,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제

도(FIT) 등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국내 판매 물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관세, 쿼터 등 국경조치가 지적된 바 있다.176)

4) 중국177)

가) 배경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a)(ii)조는 만약 조사대상인 생산자가 해당 산업

에서 시장경제 조건이 우세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 수입

국이 중국 내의 국내가격 또는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5(d)조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어

떠한 경우에도(In any event) 가입 15년 경과 후 만료되도록(expire) 규정

하고 있었다.178) 2016년 12월 12일 중국은 미국과 EU가 덤핑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대우하는 데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인 ‘협의’를 개시하였고

(대미국: DS515,179) 대EU: DS516180)), 중국이 EU에 대해 패널절차를 개

176) See, e.g., Nedumpara and Zhou(2018), p. 52; Zhou and Percival(2016), pp. 870-871.

177) 강민지(2020)의 내용을 기초로 업데이트하였다. 

178) WTO,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ision of 10 November 2001, 

WT/L/432, Section 15(d). Once China h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it is a market econom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e terminated provided that the importing Member’s national law contains 

market economy criteria as of the date of accession. In any even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ii) shall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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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나 패널보고서가 회람되기 전 중국 요청으로 패널절차가 도중에 종

료되었으며 사실상 중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81) 이에 앞서 살펴보았

듯이 미국과 EU는 여전히 중국을 비시장경제 또는 중대한 왜곡이 있는 것으

로 보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양한 시장경제 모델이 있을 수 있으며 선진국들도 여

러 산업정책 및 투자제한 등 국가 개입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상

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 및 EU의 개정된 반덤핑법의 조사방식을 참

고하여 해당산업에 ‘비시장상황(非市场状况)’이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나) 중국의 PMS 관련 법

중국의 「中 반덤핑조례」는 ‘비시장상황’에 대한 근거가 되는 명시적인 규

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산 프로판올(정식 명칭: 프로필

렌글라이콜, 正丙醇)182)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에서 미국은 “반덤핑법에 ‘비시

장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비시장상황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中 반덤핑

조례」 제6조에서 ‘수입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하도록’ 규정하

179) WTO,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DS5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4).

180) WTO, European Union — Measures Related to Price Comparison Methodologies (DS5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4).

181) 유출된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해당 산업이 시장경제 상황하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수입

국이 발견할 경우 수입국은 중국 내 가격 및 비용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만약 증거가 있다면 중

국을 여전히 비시장경제로 대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McMullan(2019. 10. 15), “WTO 

Report Revealed: Yes, EU Industries Can Treat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82) 여기에서 프로판올은 1-프로판올(1-Propanol)로 n-프로판올(n-Propanol), n-프로필 알코올(n- 

Propylalcohol), 1-프로필 알코올(1-Propylalcohol), 프로판-1-올(Propan-1-ol) 등으로도 불리

며 식품첨가물, 사료첨가제, 합성향료, 세정제, 가소제, 윤활제, 탈지액, 접착제, 방부제, 브레이크 오일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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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바,183) 조사당국은 정상가격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조

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비시장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

적인 방식으로 비교하기 위해 비시장상황에 대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 중국의 PMS 적용 현황

2017년 미국산 스티렌(styrene) 덤핑조사 사건에서 덤핑조사 신청자들은 

미국정부가 국유자원의 채굴권 양도 및 각종 지원조치로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쳤으며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에 관여ㆍ통제 또는 규제ㆍ관리하여 동종제

품의 원자재, 에너지시장 및 화학제품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

으나, 중국 조사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4)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2020년 11월 17일 미국산 프로판올 수입과 관련하

여 덤핑 긍정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미국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

야를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덤핑조사 신청자들185)은 

미국의 석유 수출 통제, 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미국 에너

지시장과 석유화학시장에 비시장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186) 중국 

183)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第六条: ... 对进口产品的出口价格和正常价值，应当考虑影响价格的各种
可比性因素，按照公平、合理的方式进行比较。　

184) 商务部公告2018年第43号 关于原产于韩国、台湾地区和美国的进口苯乙烯反倾销调查最终裁定的公告

(상무부 고시 2018년 제43호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스티렌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8).

185) 남경노오(南京诺奥)신소재유한공사, 남경롱신(南京荣欣)화학공업유한공사, 쯔보노오(淄博诺奥)화학

유한공사 등.

186) 해당 사건의 덤핑조사 신청자들은 “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미국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② 미국의 

에너지산업 정책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촉진(刺激)함 ③ 미국의 에너지산업 정책이 셰일가스 생

산을 촉진함 ④ 수출통제정책으로 석유, 가스 시장이 왜곡됨 ⑤ 미국정부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함 ⑥ 미국정부가 석탄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함 ⑦ 미국의 에틸렌, 합성 가

스, 수소의 가격이 왜곡(扭曲)됨 ⑧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의 전기요금이 왜곡됨 ⑨ 조사 대상제품 및 

동종 생산업체는 에틸렌을 비롯하여 조사 대상제품 및 동종제품의 가격을 조작(操纵)할 능력이 있음 

⑩ 장기간의 정부 금융지원에 의해 화학제품시장이 왜곡되는 등 10개 요소가 복합적으로 미국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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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국은 미국이 자원의 관리에 관여 및 감독, 수출입 통제, 자금 지원, 세

금 감면 등의 입법 및 정책을 수립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비시장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에틸렌, 합성가스, 수소에 비시장 

상황이 존재하고, 가격이 왜곡되어 있어 이들 제품을 원료로 하는187) 미국산 

프로판올의 원가에도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188) 

2020년 8월 3일부터 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미국산 폴리페닐에테르

(PPE: Polyphenylene Ether, 聚苯醚)189)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가 진행 중으로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미국의 비시장상황 조사신청’ 부분에

는 프로판올 사건에서 제기된 것과 유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190) 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복잡성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

하기로 하였다.191) 

‘비시장상황’ 대상은 미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20년 4월 호주가 코로

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여러 

무역제재를 취하고,192) 2020년 8월 18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상제품과 동종상품 시장에 적용되면서 미국이 조사 대상제품 및 동종제품의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비시장상황을 초래해 미국시장에서 동종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비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관련하여 강민지(2020), p. 7.

187) 프로판올은 프로피온알데히드의 촉매수소에 의해 생성되는데, 프로피온알데히드는 에틸렌의 하드

로포르밀화 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합성가스를 바이오촉매와 접촉시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알코올 생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188) 商务部公告2020年第46号 关于原产于美国的进口正丙醇反倾销调查最终裁定的公告(상무부 고시 2020

년 제46호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189) 폴리페닐렌옥사이드(PPO: polyphehyleneoxide)라고도 한다. 강도, 내열성, 전기특성 등에 뛰어

나 전자전기 부품, 기계 부품, 기타 분야에 쓰인다. 

190) 商务部公告2020年第31号 关于对原产于美国的进口聚苯醚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상무부 고시 2020년 

제31호 미국산 폴리페닐에 대한 반덤핑 입안 조사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中华人

民共和国聚苯醚产业反倾销调查申请书(중화인민공화국 폴리페닐산업 반덤핑 조사 신청서), 美国非市场状况
调查申请, pp. 33~64 참고.

191) 商务部公告2021年第17号 关于对原产于美国的进口聚苯醚反倾销调查的延期公告(상무부 고시 2021년 

제17호 미국산 폴리페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연장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192) 2020년 5월 12일부터 호주 육류 가공기업 4곳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 금지; 2020년 5월 19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총 80.5%의 반덤핑(73.6%)ㆍ상계관세(6.9%) 관세부과 조치; 2020년 6월 9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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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하였다.193) 해당 덤핑조사 신청서에

서 중국 와인 제조업자는 호주정부가 포도 재배, 와인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관

리와 규제를 하고, 호주산 와인 제조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해 호주의 와인 산업에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194) 최종판정

에서도 호주정부의 개입으로 호주의 와인 산업에 비시장상황이 생겼다고 판

단하였다.195)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최종판정에서는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상계관세율을 부과하지는 않았다.196) 호주는 2021년 6월 22일 

해당 사건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197)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시장 및 석유화학 시장에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

한 이후 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미국산 폴리페닐에테르도 조사가 진행 중으

로, 해당 산업 분야가 비시장상황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와 관련한 모

든 제품이 비시장상황으로 인한 높은 반덤핑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반박이 어려운바 앞으로 다른 미국산 에너지 및 석

유화학 분야 제품에 대해 연쇄적으로 덤핑이 제기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의 호주 유학 위험경고 및 중국 문화관광부의 호주 여행 자제 권고 등.

193) 商务部公告2020年第34号 关于对原产于澳大利亚的进口相关葡萄酒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상무부 

고시 2020년 제34호 호주산 수입 관련 와인에 대한 반덤핑 입안조사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商务部公告2020年第35号 关于对原产于澳大利亚的进口相关葡萄酒进行反补贴立案调
查的公告(상무부 고시 2020년 제35호 호주산 수입 와인에 대한 반보조금 입안조사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194) 商务部公告2020年第34号 关于对原产于澳大利亚的进口相关葡萄酒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상무부 

고시 2020년 제34호 호주산 수입 관련 와인에 대한 반덤핑 입안조사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中华人民共和国葡萄酒产业反倾销调查申请书(중화인민공화국 와인산업 반덤핑 조사 신

청서), 澳大利亚葡萄酒非市场状况调查申请, pp. 29~48.

195) 商务部公告2021年第6号 关于对原产于澳大利亚的进口相关葡萄酒反倾销调查最终裁定的公告(상

무부 고시 2021년 제6호 호주산 수입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관한 최종판정 공고),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0).

196) 商务部公告2021年第7号 关于对原产于澳大利亚的进口相关葡萄酒反补贴调查最终裁定的公告(상

무부 고시 2021년 제7호 호주산 수입 와인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관한 최종판정 공고,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0).

197) WTO,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wine from Australi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Australia, WT/DS602/1, 28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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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비시장상황’이라는 독특한 조사기법의 강화는 자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 비시장국으로 보거나 PMS를 활용하여 고율의 덤핑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호주 등에 부과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대해 시장경

제지위를 인정하였고, 실제 실행에서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로 보지 않고 PMS

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보복성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가

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ㆍ중 FTA 제7.7조 제4항은 “덤핑마진 결정 

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서 대체가격 또는 대체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는 관행이 양 당사국 간에 없을 것이

라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여 상대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대우해 제3국

에 대한 대체가격을 활용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해 ‘비시장상황’을 적용하는 일은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PMS, AFA 등의 반덤핑 계산방법에 대해 부정적이던 중국

이 이러한 조사방법을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가용정보(AFA)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사당국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대상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사당국에 정보를 제

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대상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다.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

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조사대상기업의 비

협조를 억지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당국이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s)’, 즉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AFA라 함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피조사기업이 미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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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

하지 않을 경우,198) 조사당국이 피조사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고려

하여 반덤핑 유무 및 반덤핑률의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다.199) 

AFA는 현행 미국 무역구제 체제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제도 중 하나다. 미 

상무부는 협조하는 조사대상기업과 비협조 또는 무응답 조사대상기업을 나

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이용가능한 사실(FA) 규칙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

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칙을 적용한다. 19 

U.S.C. 제1677e조(b)에 따라 미 의회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

금 조사 시 상무부가 AFA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조사대상 응답자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만 제출하고 

‘최선의 능력(best of its ability)’을 다하여 상무부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경

우200) AFA를 적용하여 누락되었거나 달리 불완전한 정보를 조사대상 응답

자에게 ‘불리한(adverse)’ 정보로 대체해 왔다. 그 결과 반덤핑관세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해 상무부가 AFA를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배경에

서 적용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무역관행을 따라 AFA를 적용하

고 미국산 상품 수입에 동일 규칙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술하는 바

와 같이, 이미 중국의 경우 미국산 상품에 대해 다수의 반덤핑 조사 건에서 미

국의 AFA와 유사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하에서는 우선 WTO 협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 19 U.S.C. § 1677e(b)(1): “[...]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  [밑줄 추가]

199) 19 U.S.C. § 1677e.(b)(1)(A): “[...]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 [밑줄 추가]

200) 19 U.S. Code § 1677e(b)(1):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finds that an interested party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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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사실’ 및 관련 판정례를 살펴보고, 관련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법상 규정ㆍ시행하는지를 미국, 인도, 중국 순으로, 특히 미국의 AF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WTO 협정상 관련 규정

WTO 협정상 ‘이용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과 관련된 규정은 아

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부속서2이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2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

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당국이 이를 무시

하여서는 안 된다.201)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

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설명

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면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

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202) 당국은 조

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

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특별히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

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

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201)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른 부속서2 제5항.

202)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른 부속서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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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203)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1문이 반덤핑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

의 답변서에 정보가 부족할 경우, 판정을 내리는 기초로 조사당국에 달리 ‘이

용가능한(available)’ ‘정보(facts)’를 사용할 수 있도록(may) 허용하는 것이

므로,204) 제6.8조는 이해당사자의 답변서에 일정한 흠결(gap)이 있을 때 조

사당국이 마주할 수 있을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조항이다.20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6.8조 1문은 이해당사자가 ① “합리적인 기간 내

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②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권한을 허용하므로, 조사당국이 달리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권한

에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206) 또한 제6.8조 2문 및 부속서2도 

조사당국이 달리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추가로 제약하고 있다. 

부속서2에는 ‘should’가 여러 번 사용되었으나, 제6.8조 2문에는 ‘shall’이 

사용되었으므로 부속서2 조항도 강제성을 가진다.207) 

제6.8조와 부속서2는 일방 반덤핑 조사를 통제하고 완료하려는 조사당국

의 이해와 타방 적법절차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권 사이에서 “입안자들이 면

밀하게 구성한, 섬세한 균형”을 반영한 것이다.208) 제6.8조는 사안마다 주어

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하에서 필요하나 결여된 정보(missing necessary 

information)를 합리적으로 대체할 이용가능한 정보를 공평하고 객관적으

203)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른 부속서2 제7항.

204)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 7.24. See also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para. 77.

205)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 7.24. See also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para. 7.146.

206)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 7.25.

207) Ibid., para. 7.26.

208) Ibid., para. 7.27.



152•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로 선택할 의무를 조사당국에 부과하므로, 조사당국은 정보가 결여되었다는 

절차적 상황을 감안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제6.8조하에서 이해

당사자를 벌하기(punishing) 위한 목적으로 대체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허

용되는 것은 아니다.209) 

조사당국이 합리적인 대체 정보를 선택하였는지는 추상적으로 결정되어서

는 안 되며, 제6.8조하에서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에 필요하나 결여된 정보

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정보를 선택할 

의무를 부담한다.210)

한편 WTO 반덤핑협정은 ‘이용가능한 사실(FA)’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불리한(adverse)’ 가용정보, 즉 AFA라는 표현은 따로 없으며,211) 미국  

AFA 규칙의 WTO 반덤핑협정상 근거는 부속서2의 제7항이라 할 수 있다. 

부속서2 제7항은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고 이로써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

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불리한 추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China – GOES 사건 패널도 

유사한 취지에서, 부속서2가 불리한 추론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

장을 보인 바 있다.212) 

한편 미국의 AFA 조치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1일에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DS539)213) 패널이 위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패널은 미 상무부의 ‘이용가능한 사실’ 적용이 WTO 반덤핑협정 제6.8

209)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s. 7.28, 7.36.

210) Ibid., para. 7.30.

211)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para. 67, fn. 45: ‘The term “adverse” 

does not appear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facts 

available. Rather, the term appears in the provision of the United States Code that 

applies to the use of facts available. [...]’ [밑줄 추가]

212) WTO, Panel Report, China – GOES, para. 7.302.

213) WTO,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DS53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53

조 위반이라고 보았는데 ① 미 상무부가 이해당사자에게 어떠한 정보가 필요

한지, 그리고 동 협정 부속서2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 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았고 ② 부속서2 제3항

에 따라 적절하게 그리고 적시에 제출된, 검증가능한 정보를 미 상무부가 반

덤핑 판정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③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특정 정보를 수락하

지 않은 이유를 해당 당사자에게 즉각 통보하지 않았고 ④ 해당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부속서2 제6항에 따라 제공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목차를 달리하여 더 구체

적으로 후술한다.

나. 주요국의 적용 현황 

1) 미국

가) 미국의 AFA 관련 법

2015년 TPEA를 통한 개정이 미국의 국내 반덤핑법을 무기화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 상무부는 누락된 부분을 

‘달리 이용가능한 정보(FA: facts otherwise available)’로 대체해야 한

다.214) 누락된 정보 대신 상무부가 자신에게 가용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관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제

6.8조와 부속서2에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14) 19 U.S.C. § 1677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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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법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사대상자가 ‘최선의 능력(best 

of its ability)’을 다하여 자료 제출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상무부가 판

단하는 경우215)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를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상무부는 단순히 비협조적인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정보를 

대체할 수 있을 이용가능한 정보를 단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이용가

능한 정보를 선택할 때 해당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216) 즉 상무부는 누락된 자료를 대체할 수 있을 이용가능한 정보가 복

수 개라면 이 중 비협조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달리 이용가능한 정보(FA)’와 달리, AFA 사용은 현재 국제통상법상 

논란이 많은 무역관행 중 하나이다. 

AFA는 상무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혀놓음으로써 자의적으로 반덤핑 조

사 판정을 내릴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있다. AFA 적용 결과 반덤핑관

세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상무부가 AFA를 적용하는 방식에서도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무부는 응답자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비협조적 응답자에 대해 

Total AFA를 예비판정 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확인된다.217) 이처럼 조

사 초기 단계에서 Total AFA를 적용할 경우, 비협조적 응답자는 이후 실사에

서도 배제될 뿐 아니라 조사개시신청인이 예비판정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주

장을 개진할 경우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도 박탈된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특성상 외국 수출업자나 생산업자의 생산ㆍ유통 원가, 

판매가격 등 매우 다량의 상세 정보를 단기의 조사기간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215) 19 U.S.C. § 1677e(b)(1).

216) 19 U.S.C. § 1677e(b)(1)(A):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217) See, e.g., DOC, Certain Hardwood Plywood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liminary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Preliminary Affirmative 

Critical Circumstances Determination, in Part, and Alignment of Final Determination 

With Final Antidumping Duty Determination, 82 Fed. Reg. 19,022, April. 25, 2017.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55

응답자가 자료제출에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

다. 특히 중소 규모의 생산ㆍ수출 기업은 상무부의 상세한 자료 요청과 질의

에 한정된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반덤핑 조사는 대다수가 국내 산업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고, 사실

상 ‘외국으로부터 국내 산업의 보호’ 목적을 위해 요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조사당국의 공정성ㆍ객관성을 두고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상무부

는 단순히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판정을 내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조사기관

일 뿐 아니라,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무장관을 대통

령이 임명하며,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도 AFA와 관련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 중 하나다.

① 2015년 TPEA를 통한 개정 내용218)

TPEA 제502조는 1930년 관세법 제776조에 규정되었던 기존의 AFA 조

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미 상무부가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사용을 거

절하고 대신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강

화하였다.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이하 WTO 반덤핑협

정) 제6.8조에 따르면 ① 필요한 정보에 접근 거부 ②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 거부 ③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한 경우에 이용가능 정보를 적

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19 U.S. Code 

§1677e)도 조사당국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AFA

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마진 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

218) 강민지(2018)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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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 전 미연방순회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은 AFA 덤핑마진율ㆍ상

계관세율이 비합리적으로 높아서는 안 된다며 미 상무부의 재량을 엄격하게 제

한하여 왔다. Gallant Ocean(Thai.) 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상무

부의 AFA 마진율ㆍ상계관세율은 피조사인의 실제 마진율을 합리적이고 정

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며 “AFA 덤핑마진율ㆍ상계관세율의 목적은 피조사인

에 대한 협조를 장려하려 한 것이지 징벌적이거나 이례적인 또는 확증되지 않

은(uncorroborated) 마진을 부과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219) 

이후 개정으로 TPEA 제502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Determinations on basis on Facts Available)’에 관한 1930년 관세법 

제776조(19 U.S.C. 1677e)의 (b)항과 (c)항이 개정되고 (d)항이 신설되어 

미국 조사당국의 정보사용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TPEA 제502조에 따라 1930년 관세법 제776조 (b)항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s) (1)(B)에 “만약 이해당사자가 정보요청에 응했더라면 이해당사자

가 제공했을 정보에 대한 여하한 추정에 근거하여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가중

평균 덤핑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가 추가되어 미 상무

부 또는 미국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가 비협조적인 수출자에 대해 AFA를 적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율ㆍ

상계관세율을 부과하는 재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19) An AFA rate must be “a reasonably accurate estimate of the respondent’s actual rate, 

albeit with some built-in increase intended as a deterrent to non-compliance.” The 

purpose of the AFA rate “is to provide respondents with an incentive to cooperate, not to 

impose punitive, aberrational, or uncorroborated margins.” CAFC, GALLANT OCEAN 

(THAILAND) CO., LTD. v. United States, No. 2009-1282, April 16, 20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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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b)항 개정

19 U.S. Code § 1677e 

–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b) Adverse inferences

(1) In general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finds that an interested 

party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in reaching the applicable determination 

under this subtitle— 

(b) 불리한 추론

(1) 일반

만약 행정당국 또는 USITC에서 이해당사자가 행

정당국 또는 USITC로부터 정보요청에 응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협조하는 데 실패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결정을 내

릴 때 

(A)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and

(A) 달리 이용가능한 사실(facts otherwise 

available)을 선택할 때 그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B)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B) 만약 이해당사자가 정보요청에 응했더라면 이

해당사자가 제공했을 정보에 대한 여하한 추정에 

근거하여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가중평균 덤핑

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주: TPEA 제502조에 의해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자료: 19 U.S. Code § 1677e 및 저자 번역; 강민지(2018), p .12.

TPEA 제502조에 따라 1930년 관세법 제776조(c)(2)에 “동일한 절차220)상

의 별개 부분(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에

서 적용된 모든 덤핑마진 또는 상계관세를 확증221)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

220) 동일한 절차란 특정 덤핑ㆍ상계관세 명령의 선행 재심 또는 원심을 말한다.

221) 확증(corroborate)이란 추가적인 증거나 추론으로 변론이나 범죄사실 따위를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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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추가되어 행정당국 및 USITC는 2차적인 정보222)의 확증에 대한 의무가 

완화되었다. 미 관세법 제776조(c)는 원칙적으로(in general) 상무부가 조사 과

정상 획득된 정보가 아니라 2차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확증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었는데, 개정으로 예외가 신설되어 동일한 절차의 별개 부분에서 적용된 

모든 마진율ㆍ상계관세율을 확증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입증 부담이 감소하였다.

것을 말한다. 

222) 2차적인 정보(secondary information)란 해당 조사의 신청서, 조사대상 제품에 관한 최종판정 또는 

조사대상 제품에 관한 기존 미 1930년 관세법 제751조에 의한 재심 등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말한다. 

표 3-5.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c)항 개정

19 U.S. Code § 1677e 

–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c) Corroboration of secondary information

(1)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whe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relies 

on secondary information rather than on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r 

review,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corroborate that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that are reasonably at their 

disposal. 

(2) Exception

The administerativ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rroborate any dumping 

margin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

(c) 2차적인 정보의 확증

(1) 일반

제(2)항을 제외하고, 행정당국 또는 USITC는 

조사 또는 재심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보다는 

2차 정보에 의지할 경우, 행정당국 또는 USITC

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

한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확증하여

야 한다. 

(2) 예외

행정당국 및 USITC는 동일한 절차의 별개 부

분에 적용된 어떠한 덤핑마진이나 상계관세를 

확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 TPEA 제502조에 따라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자료: 19 U.S. Code § 1677e 및 저자 번역; 강민지(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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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A 제502조에 따라 1930년 관세법 제776조에 제(d)항이 신설되어 상

무부가 불리한 추론 등을 통해 나온 최고율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

고, 불리한 추정과 함께 이용가능한 사실을 선택하는 경우, 만일 협조하는 데 

실패한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였더라면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이 

어떠했어야 하는지를 상무부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

는 덤핑마진이 상업적 현실(alleged commercial reality)을 반영하는지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당국에 대한 부담완화는 AFA 적용을 통한 최고덤핑마진율 부과로 이어

표 3-6.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d)항 신설

19 U.S. Code § 1677e 

–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d) Subsidy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adverse inference determinations

(1) In general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a party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A) in the case of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ⅰ) use a countervailiable subsidy rate 

applied for the same or similar program 

in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or

     (ⅱ) if there is no same or similar program,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for a subsidy program from a proceeding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onsiders 

reasonable to use; and 

(d) 불리한 추론 결정에서 보조금률 및 덤핑마진

(1) 일반

  행정당국이 달리 이용가능한 사실 중 선택하

는 데 (b)(1)(A)하의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한 추

론을 사용할 경우 행정당국은 

  (A) 상계관세 절차의 경우 

     (ⅰ) 동일한 국가가 관여된 상계관세 절차

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적용된 상계 가능한 보조금률을 사용

할 수 있다. 

     (ⅱ) 만약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행정당국이 사용하기에 합리

적이라고 보는 절차에서 보조금 프로

그램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률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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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19 U.S. Code § 1677e 

–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B) in the case of an antidumping duty 

processing, use any dumping margin from 

any segment of the proceeding under 

the applicable antidumping order.

  (B) 반덤핑관세 절차의 경우, 적용 가능한 반

덤핑 명령하 절차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덤핑마진을 사용할 수 있다.

(2) Discretion to apply highest rate

  In carrying out paragraph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apply any of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or dumping margins specified 

under that paragraph, including the highest such 

rate or margin, based on the evaluation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the situation that 

resulted i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ing an 

adverse inference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2) 최고율 적용 재량

  제(1)항을 수행할 때 행정당국은 달리 이용가

능한 사실을 선택할 때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게 

된 해당 상황에 대해 행정당국이 내린 평가에 

기초하여, 최고율 또는 마진을 포함한 (1)문단

하에 구체화된 어떠한 상계 가능한 보조금률 또

는 덤핑마진도 적용할 수 있다. 

(3) No obligation to make certain estimates or 

address certain claims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adverse 

inference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s not required, for purposes of 

subsection (c ) or for any other purpose-

    (A) to estimate w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would 

have been if the interested party found 

to have failed to cooperate under 

subsection (b) (1) had cooperated; or

    (B) to demonstrate t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us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flects 

an alleged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

(3) 추정 또는 제소를 다룰 의무 면제

  만약 행정당국이 이용가능한 사실 중 (b)(1) 

(A)의 불리한 추론을 적용한 경우, 행정당국은 

(c) 또는 다른 목적상

    (A) (b)(1)하의 협조하는 데 실패한 이해당

사자가 협조하였더라면 상계가능 보조

금률 또는 덤핑마진이 어떠했어야 하

는지를 상무부가 평가할 것이 요구되

지 않는다. 

    (B)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이 이

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상업적 현실(alleged 

commercial reality)을 반영하는지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 TPEA 제502조에 따라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자료: 19 U.S. Code § 1677e 및 저자 번역; 강민지(2018),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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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행정당국의 재량은 대폭 강화되고 입증 등에서 부

담은 상당히 경감되어 이후 많은 조사에서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상계가능 

보조금률 및 덤핑마진이 책정되고 있다.

② TotalㆍPartial AFA

한편 AFA는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Total AFA’) 또는 일부에

(‘Partial AFA’) 적용될 수 있다. Total AFA는 응답자가 제출한 답변 ‘전체’

에 불리한 추론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비협조적인 응답자가 제출한 자료 전

부를 상무부는 비수락하고, 해당 응답자로부터 접수한 자료가 아닌 자료에 

근거하여 반덤핑관세를 산정하게 된다.

Total AFA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없으나, 상무부는 Total AFA를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특정 판매에 관련된 사실정보뿐 아니라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응답자의 모든 판매에 대한 사실정보에 대한 [AFA]의 적

용”223)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제출된 자료가 모두 신뢰할 수 없거

나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Total AFA가 적용된다.224) 나아가 누락된 정보가 

“핵심적이고, 지엽적이지 않거나(core, not tangential)”에 Total AFA가 적

용된다.225)

Partial AFA는 응답자가 제출한 답변의 ‘일부’만을 갈음하기 위해 불리한 

추론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상무부는 오로지 “별개 범주의 정보(a discrete 

category of information)에 관련해서만”226) 자료가 누락된 경우, Partial 

223) CIT, Shandong Machinery Import & Export Co. v. United States, Court No. 07-00355, 33 

Ct. Int’l Trade 810, June 24, 2009.

224) CAFC, Zhejiang Dunan Hetian Metal Co. v. United States, No. 2010-1367, 652 F.3d 1333, 

June 22, 2011.

225) See, e.g., CAFC, Papierfabrik August Koehler SE v. United States, Slip Op. 14-102, Court 

No. 13-00163, 7 F. Supp. 3d 1304, Sept. 3, 2014. 

226) CIT, Foshan Shunde Yongjian Housewares & Hardware Co. v. United States, Cou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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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를 적용해 왔다. Partial AFA가 적용되는 경우, 응답자가 제출한 자료 중

에서 대체 정보가 선택된다. 예를 들어 반덤핑 조사에서 응답자가 판매 중 일

부에 관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응답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된 개별 거래별 덤핑마진 중 가장 높은 마진율을 해당 누락 판매

정보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에 적용한다. 행정재심에서는 동일 반덤핑절차를 

적용받는 동일 또는 이전 부분에서 가장 높게 산정되었던 마진율이 적용된다.

③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 규칙과 AFA

AFA와 관련된 직접적인 TPEA 개정사항은 아니나 AFA와 맞물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사 건마다 검토대상이 되는 외국기업(피조사기업)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다수 기업이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 All Others Rate)’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게 되었

으며, AOR은 조사대상기업 중 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기업들의 평균치로 산정

된다.227) 이 부분이 최근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DS539)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에 따른 표본

(sampling) 반덤핑 조사 방식과 결합해서 또 달리 문제가 되어 주목된다. 

이 사건의 패널은 미 상무부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규정된 상황하에

서 산정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 상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9.4조를 위반하였다는 한국 측 청구를 인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6건의 상무부 조치 중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수입과 관련하여 상무부의 제4차 반덤핑관세 행정재심에서는 

조사대상물품의 5개 생산ㆍ수출 업자, 즉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일진, 일

진전기, LS일렉트릭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무부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을 의무답변자로 선정하고 일진, 일진전기, LS일렉트릭은 개별 조사대상으로 

10-00059, Slip Op. 11-123 (October 12, 2011), at 33.

227) 단 미소마진(de minimis) 및 AFA에 근거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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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지 않았다. 예비판정에서 상무부는 의무답변자로 비선정된 기업에 대

한 반덤핑관세율로 행정재심에서 의무답변자가 부과받은 반덤핑관세율을 사

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해당 행정재심에서 개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정된 유일한 반덤핑관세율이었던 60.81%의 덤핑마진을 의무답변자 외 기

타 조사대상기업에 적용하였다.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일진이 제출한 의견

을 거부하고, 개별 마진(assigned margin)에 반대하였으며, 상무부가 비선

정 기업 답변자에 대한 덤핑마진율로 의무답변자 AFA 덤핑마진의 평균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선정 기업에 적용되는 덤핑마진으로 AFA 세율을 사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상무부가 비선정된 현대중공업, 효성

중공업과 관련해서 선정되었던 AFA 세율을 자발적 응답자에 적용되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 All Others Rate)’로 결정한 것이 WTO 반덤핑협

정 제9.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9.4조는 조사당국이 표본(sampling)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즉 

당사국이 제6.10조에 따라 조사대상을 특정 수입자 또는 생산자 집단으로 한

정짓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9.4조 제(ⅰ)항은 표본 방

식에 따라 조사대상이 제한되는 경우, 반덤핑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ㆍ

생산자로부터의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율이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단 예외적으로, 덤핑마진이 0이거나 최소허

용(de minimis) 수준인 경우 또는 제6.8조에 언급된 상황, 즉 이용가능한 사

실 규칙에 따라 덤핑마진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당국은 그러한 덤핑마진

을 ‘[제9.4조]의 목적에서는’ 무시해야 한다(shall disregard).228)

상무부는 일진, 일진전기, LS일렉트릭에 대한 덤핑마진을 효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적용된 두 AFA 마진의 평균치인 60.81%로 산정하였다. 미국

228)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s. 7.574-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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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유입식 변압기 관련 제4자 행정재심 절차에

서처럼 모든 덤핑마진이 배제된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에 

상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제9.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제9.4조가 이러한 경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는 않으나, 그렇다 하여 조사당국이 산정한 모든 반덤핑관세율이 0이거나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에 근거한 경우라 해서 제9.4조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제9.4조는 조사당국이 제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여 산정된 덤핑마진을 제9.4조 표본 방

식하에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을 산정할 때에는 무시할 것을 의무

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무부

가 제6.8조에 따라 의무답변자에 대해 산정한 덤핑마진을 근거로 ‘그 밖의 공

급자 덤핑률(AOR)’을 산정함으로써 WTO 반덤핑협정 제9.4조를 위반하였

다고 결론지었다.229)

나) 미국의 AFA 적용 현황

2015년의 법 개정에 따라 행정당국의 재량은 대폭 강화되고 입증 등에서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어 이후 반덤핑 조사에서 AFA를 적용하는 사건이 상당

히 많아졌다.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과 같

은 비시장경제(NME)는 거의 대부분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어 왔으며, 시장

경제국에 대해서도 상당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1년) 반덤핑조치 중인 품목별 AFA 적용을 살펴보면, 

철강분야에서 AFA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NME에서 

수입된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100%로 Total AFA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반덤핑조치 중인 사건 가운데 최근 5개년간 내려진 판정에 따른 사

229) Ibid., paras. 7.577-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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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대상국별 AFA 적용을 살펴보면, 비시장경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Total 

AFA 적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매트리스 반덤

핑 사건에서는 Total AFA가 적용되어 668.38%라는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

과되기도 하였다.231) 시장경제국 중에서는 반덤핑 부과 건수로는 한국이 많으

나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등에 비해 Total AFA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230) 반덤핑 관련 DOC 사건번호는 A-000(국가번호)-000(국가별 반덤핑 조사 누적수에 따른 번호)의 

형태로 한 품목에 대해 여러 국가의 기업을 조사할 경우 원산지별로 개별 사건으로 분류된다. 

231) DOC 사건번호 A-552-827, “Mattresses From Cambodia, Indonesia, Malaysia, Serbia, 

Thailand, the Republic of Turkey,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tidumping 

Duty Orders and Amended Final Affirmative Antidumping Determination for 

Cambodia.” 자세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2021. 5. 14),  Vol. 86, No. 92, p. 2646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참고.

표 3-7. 미국의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사건에서 연도별 AFA 적용

연도 NME/ME
AFA 적용 AFA

적용없음
합계 총합계

Total AFA Partial AFA

2021
ME 23 3 18 44

59
NME 13 - 2 15

2020
ME 7 1 7 15

20
NME 5 　 　 5

2019
ME 8 1 7 16

32
NME 16 　 　 16

2018
ME 17 1 11 29

41
NME 12 　 　 12

2017
ME 12 5 8 25

33
NME 7 　 1 8

2016
ME 5 10 12 27

31
NME 4 　 　 4

2015
ME 2 　 6 8

15
NME 7 　 　 7

주: 1) 연도별 분류는 원심의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일(Order date)을 기준으로 함.
   2) 사건 분류는 DOC 사건번호230)를 기준으로 함. 
   3) 사건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라도 Total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TA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Total AFA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PA,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적용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

xls에서의 반덤핑관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사건에서 AFA 적용 여부를,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access.trade.gov/(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31)에서 원심 최종판
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도별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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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미국의 규제 중인 사건에서 품목별 AFA 적용(2017~21년)

품목 NME/ME
AFA 적용 AFA 

적용없음
합계 자료 수

Total AFA Partial AFA

농축산물 및 가공제품

(AG)

ME 2 - 3 5
7

NME 2 - - 2

화학제품 및 의약품

(CH)

ME 5 - 8 13
20

NME 7 - - 7

철강제품

(ISM, ISO, ISP)

ME 37 4 10 51
65

NME 14 - - 14

기계/전자제품

(ME)

ME - - 2 2
4

NME 1 - 1 2

금속 및 미네랄

(MM)

ME 9 1 9 19
25

NME 4 - 2 6

기타 제조 제품

(MSC)

ME - - - 0
-

NME 9 - - 9

플라스틱, 고무, 석재, 

유리제품

(PRSG)

ME 1 3 2 6
-

NME 5 - - 5

운송(TR)
ME 1 2 3

-
NME 7 - - 7

섬유 및 의류

(TX) 

ME 6 - 6 9
-

NME 3 - - 3

주: 1)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
xls(검색일: 2021. 12. 31)에서는 철강제품(Iron&Steel)을 Mill Products, Other Products & castings, Pipe 
products로 나누고 있으나 이 표에서는 관련 수치를 합산하여 철강제품으로 표기함. 

   2) 사건 분류는 DOC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함. 
   3) 사건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라도 Total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TA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Total AFA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PA,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AFA 적용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
xls(검색일: 2021. 12. 31)에서 반덤핑 부과 중인 사건의 원심 최종판정에서 AFA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품목별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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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미국의 규제 중인 사건에서 주요국별 FA/AFA 적용(2017~21년)

국가
AFA

AFA 적용없음 합계
Total AFA Partial AFA

중국 46 - 1 47

한국 7 1 9 17

인도 8 2 3 13

대만 5 1 3 9

터키 2 2 5 9

스페인 6 - 3 9

이탈리아 8 - - 8

태국 4 - 4 8

베트남 6 - 1 7

인도네시아 3 - 3 6

주: 1) 주요 대상국은 2017~21년까지 중 최종판정에 따라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인 사건이 6개 이상인 국가로 정함. 
   2) 사건 분류는 DOC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함.
   3) 사건에서 한 기업에 대해서라도 Total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TA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Total AFA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 AFA가 적용되었을 경우 PA,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AFA 적용없음’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
xls(검색일: 2021. 12. 31)에서의 반덤핑 부과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2017~21년까지 중 원심 최종판정에서 AFA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별 집계함.

조사대상기업의 비협조 또는 무대응 등의 이유로 Total AFA가 적용되면 

시장경제국이라고 하여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232) 이는 조사대상

기업이 아닌 기타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무답변기업233) 

외 기타기업의 덤핑마진율(AOR)은 관세법 제735조(c)(5)(A)에 따라 덤핑마

진이 0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Total AFA가 적용된 기업을 제외

232) DOC 사건번호 A-549-841 태국-매트리스 사건에서 태국의 Nisco(Thailand) Co., Ltd는 763.28%

라는 고율의 반덤핑마진율이 원심 최종판정에서 결정된 바 있다. “Mattresses From Cambodia, 

Indonesia, Malaysia, Serbia, Thailand, the Republic of Turkey,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tidumping Duty Orders and Amended Final Affirmative Antidumping 

Determination for Cambodia.” 자세한 내용은 Federal Register(2021. 5. 14), Vol. 86, No. 92, 

p. 2646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0) 참고.

233) 대개의 경우 수출량기준으로 해당 수출국의 1, 2위 기업이 의무답변기업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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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별 조사된 기업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으로 정해져 Total AFA 적용 여

부가 기타기업의 덤핑마진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234) 그러나 예외적으로, 

모든 의무답변기업에 Total AFA가 적용될 경우에는 관세법 제735조(c)(5) 

(B)에 따라 상무부는 기타기업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하는 데 ‘어떠한 합리적

인 방법(any reasonable method)’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변압기(LPT) 사건 3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중공업(60.81%) 및 효성(60.81%)

에 대해 Total AFA가 적용되어 기타기업에 대해서도 60.81%의 반덤핑관세

가 부과된 바 있다. 

다) 최근 AFA 관련 미국의 WTO 패소 사례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DS539)235)은 

미국이 한국산 특정 철강제품 및 유입식 변압기 수입에서 미국이 부과한 반덤

핑 및 상계조치가 문제된 WTO 분쟁이다. 한국은 2018년 2월 14일 한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특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반덤핑ㆍ상계 조사에

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규칙의 활용과 관련된 미국의 일부 법

령과 그 외 조치에 관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미 상무부가 ① 한국산 특정 도금강판(A–580–878)에 대한 반덤핑관

세 행정재심 ② 한국산 특정 냉연강판(A-580-881)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③ 한국산 특정 냉연강판(C-580-882)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판정 ④ 한국산 

234) 대만산 승용차 및 트럭타이어 사건(DOC 사건번호 A-583-869)에서 기타기업의 높은 반덤핑마진율을 위해 

Total AFA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서 조사기간 대만산 타이어수입과 관련하여 의무조사기업(수출

액 1, 2위 기업)은 청신과 난강기업이었으며, 기타기업의 수입비중도 상당했다. 상무부는 난강의 최종

덤핑마진 산정 시 Total AFA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기업의 덤핑마진 산정 시 

난강의 덤핑마진율이 제외되게 되어 낮은 덤핑마진율이 산정됨으로써 미국 산업계가 의도한 무역구제

를 완전히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난강기업에 대해 Total AFA를 적용하지 않고 평균 대 평균 비교방법으로 

난강의 덤핑마진율을 계산한 바 있다. DOC,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aiwan (May 21, 2021), p. 2. 

235) WTO,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DS53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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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열연강판(A-580-883)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⑤ 한국산 특정 열

연강판(C-580-884)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판정 ⑥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A-580-867)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 등 4건의 반덤핑 조사와 2건의 

반보조금 조사에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규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위 여섯 건의 조치 모두에서 상

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규

칙을 적용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1조, 제6.8조, 제9.3조, 제9.4조, 제18.1

조, 부속서2, WTO 보조금협정 제10조, 제12.7조, 제19.4조, 제32.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에서 사용하는 ‘AFA’ 규칙, 즉 2015년 TPEA 제502조, 1930년 관세법 제

776조 및 관련된 상무부 이행 규정236)이 법 자체로(as such) WTO 협정 위

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문제를 제기한 상무부의 ‘이용가능한 사실’ 적용 사

례 중 2건을 제외한 모든 조사 건에 대해 패널은 미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

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하에

서는 이 중 4건의 상무부 반덤핑 조사에서 AFA 적용에 대한 패널 판정을 중

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 당사국의 주장, 패널의 판단을 살펴

본다. 

① 특정 도금강판 반덤핑관세 행정재심에서의 AFA 적용

한국은 “미 상무부의 복잡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제철이 상당한 시

간, 노력, 자원을 들여 상무부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미 상

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WTO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대체 정보를 

236) 19 C.F.R.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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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때 미 상무부가 2차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특별한 검토도 없이 사용

하였으며, 해당 정보가 필요하나 결여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대체하는지를 확

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237)

패널은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 측 주장을 확인한 이후 미 상무부가 현대제

철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자료 제출 관련 질문에 대해 유의미한 지침을 제공하

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패널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명시”238)하기 위해 객관

적이고 공평한 조사당국이라면 취했어야 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미 상무부

가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속서2 제1항을 미국이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리고 부속서2 제1항은 조사당국이 제6.8조하에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패널은 현대제철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이

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는 데 미 상무부가 제6.8조를 또한 위반한 것이

라고 결론지었다.239)

② 특정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의 AFA 적용

한국은 ① 관계사가 제공한 일정 서비스가 시장조건에 따라 제공되었다는 

점을 현대제철이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본국 판매 및 미국 판매와 관련

하여 제품 통제번호(CONNUM: Control Number) 일부를 잘못 제출하였

다는 점을 이유로 미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정보 규칙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문

제를 제기하였다.240)

첫째, 미 상무부가 관계사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

한 것에 대해, 한국은 해당 자료 누락은 상무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누락이 

아니며 현대제철이 상무부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241)하지 않았으므로 WTO 

237)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 7.49.

238)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항.

239)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 7.83.

240) Ibid., para.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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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무부가 ‘조사개시 후 가

능한 한 조속히’ 현대제철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지 않았으

므로,242) 동 협정 부속서2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243) 대체 정보의 선

택과 관련해, 한국은 상무부가 선택한 정보가 결여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체 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6.8조 및 

부속서2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244)

패널이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 측 주장을 확인한 이후, 현대제철은 관계사

와 거래가 시장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현대제

철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미국은 현대제철이 제출한 정보를 

상무부가 검토하였다거나 검토 결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등

의 주장을 패널에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패널은 미 상무부 요청에 따라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에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무부가 정한 기한 내에 또는 상무부의 실

사 요청에 따라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3항245)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관계사 거

래 관련 자료를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3항]에 따라 고려하지 않음”으

로써 부속서2 제3항 1문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246)

241)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242)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항의 관련 부분은 같다. “조사개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

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 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

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밑줄 추가]

243)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s. 7.97-7.98.

244) Ibid., para. 7.99.

245)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3항의 1문은 다음과 같다.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

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밑줄 추가]

246) WTO, Panel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ara. 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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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품 통제번호(CONNUM) 오제출을 이유로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한국은 해당 정보가 상무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누락이 아니고 현대제철이 상무부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지도 않았

으므로 상무부가 제6.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문제된 정보가 상무부가 덤핑 판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

니며, 이와 같은 미미한 오류가 어떠한 근거에서 ‘필요한 정보’의 미제출에 해

당되는지에 관해 상무부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또한 ① 상

기 오제출 확인 이후 답변자(현대제철)에 추가 설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는 점에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6항 위반 ② 정확성이 검증된 정보를 

상무부가 덤핑 판정에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동 부속서 제3항 및 제5항을 위

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무부의 대체 정보 선택에 대해 한국은 동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제7항 위반을 주장하였다.247)

패널은 ① 오제출된 정보는 특정 판매에 관련된 상품특성에 관한 것이었으

나 상무부가 해당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시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관련된 

통제번호(CONNUM)에 속하는 다른 모든 판매의 제조 총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6.8조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248) 

반면 ② 상무부가 실사에서 제출받은 판매 데이터에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

하였고 이러한 오제출을 시정하지 않고 ‘미검증(unverified)’된 것으로 판단

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실사 과정과 그 이후에 현대제철이 그러한 불일치가 

발생 가능한 원인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모든 판매에서 상품 특성에 관해 정확

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해 한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국의 주장은 달리 이 부분에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3항 위반은 없다

고 보았으며, 관련해서 한국이 제기한 부속서2 제5항 위반청구도 한국 측의 

247) Ibid., paras. 7.153-7.156.

248) Ibid., paras. 7.163-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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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249)

③ 특정 열연강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의 AFA 적용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관계사에 제공한 특정 서비스가 시장조건에 따라 이

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

하였는데, 상기 특정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관계사 거래와 관련

된 위반청구에서와 유사하게, 한국은 상무부가 위 조치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상무부의 ‘부

분적인 불리한 가용정보(partial AFA)’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최종 덤핑마

진이 예비판정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으므로 상무부의 대체 정보 선택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50)

패널은 상무부는 최초 질의서에 현대제철이 관계사를 식별하고 설명할 것

만을 요청하였지 관계사와 거래가 시장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는 상세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이후 상무부의 추가 

질의서에도 관련된 정보가 요청된 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무부는 실사 

때까지 현대제철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한 바는 없는 셈이다. 실사에서 

현대제철 측 답변자는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상

무부는 앞서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에 어떠한 흠결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

지 않은 채, 현대제철이 실사과정에서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반덤핑 최종판정

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자료 미제출로 필요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불

리한 추론’과 함께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조사당국이 판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

지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향유하기는 하나, 조사당국은 동시에 WTO 

249) Ibid., paras. 7.172-7.181.

250) Ibid., paras. 7.190, 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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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속서

2의 제1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 합치되게 정보를 요청하

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필요’ 정보를 이해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상무부는 관계사와 비관

계사 고객(unaffiliated customer) 사이의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실사 이전 

단계에서 요청한 바 없다. 따라서 패널은 상무부가 조사개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관계사와 비관계사 고객 사이의 계약에 관한 정보 요청을 상세히 명시

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부속서

2 제1항이 제6.8조에 따라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 위

한 전제조건이므로, 패널은 상무부가 제6.8조를 또한 위반하였다고 결론지

었다.251)

④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행정재심에서의 AFA 적용

한국은 상무부가 세 건의 행정재심(POR2, POR3, POR4)에서 WTO 반덤

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행정재심에서의 AFA 적용

제2차 행정재심(대상기간: 2013. 8. 13~2014. 7. 31)과 관련해서, 패널

은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에 제출자료의 비수락 이유를 ‘즉각’ 통보하지 않고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부속서2 제6항은 제6.8조에 따르

면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는 데 선결요건에 해당하므로, 상무부가 

251) Ibid., para. 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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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를 또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3차 행정재심에서의 AFA 적용

미 상무부가 제3차 행정재심(POR3: 2014. 8. 1~2015. 7. 31)에서 ① 서

비스 관련 수익 ② 본국 가격 ③ 부속품(accessories) ④ 일부 판매기록에 대

한 현대중공업의 자료제출에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패

널은 ①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의 서비스 관련 수익 자료 제출에 대해 예비판정

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후 3차 추가 질의서에서 현대중공업의 답

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3차 추가 질의서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제

출한 답변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불완전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최종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이 반론서에서 이에 관해 설명하려 하자 재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므로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

토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부

속서2 제3항에 따라 조사당국은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

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된 모든 자료를 ‘고려’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세 기준을 충족한 자료를 조사당국이 미수

락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는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예비심사 이후 3차 추가 질의 시까지 문제

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심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자료 제출이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서

비스 관련 수익 자료를 덤핑 판정에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미 상무부는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252) 

다음으로 ② 본국 시장 가격이 과소 산정될(understatement) 가능성과 

252) Ibid., paras. 7.376, 7.420-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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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한국은 현대중공업이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 또는 달리 미제공

하거나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미 상무부의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 적용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현대

중공업이 부주의로 판매 중 일부를 조사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국 국내 판매에만 관련된 소량의 자료에 불과하고 ‘필요’한 

자료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위 오류에 대한 시정이 즉각적

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하여 완전한 정보를 상무부에 제출하였다고 지적하

였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서면입장(case brief) 제출 시 해당 판매를 조사대상물

품으로 보아 판매단가(gross unit price)에 반영하였으나, 상무부는 그러한 

수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수정된 단가를 덤

핑 판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가격의 신

뢰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한 개 문서 내 한 부분에서 오제

출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오제출이 전체 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에 대해 미 상무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즉 한 

개 문서 내 한 부분에서 그러한 자료 오제출이 발생하였다 해서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본국 시장가격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제출의 

‘패턴(pattern)’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유입식 변압기 부품 일

부를 조사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오제출한 건과 관련하여 미 상무부

가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

반이라고 판단하였다.253)

다음으로 ③ 제3차 행정재심에서 상무부가 부속품(accessories)에 취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초 질의서에서 상무부는 현대중공

253) Ibid., paras. 7.432-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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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예비품(spare parts)’과 ‘부속품(accessories)’의 가격과 원가를 구분

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현대중공업은 예비품의 가격과 

원가를 별도로 제출하였으나 ‘부속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최

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판매기록에 부속품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부속품의 의미를 현대중공업이 알고 있었음에도 정보

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대중공업이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 또는 달리 미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미 상무부의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 적용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증가능하고 입증된 자료를 상무부가 덤핑 판정에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

속서2의 제3항과 제5항을 또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부속품의 정의에 관해 조사 처음부터 우려를 제기하

였음에도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정보를 부속서2 제1항의 의미에서 

‘상세히 명시’하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상품이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

는지 또는 별도 자료제출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요청된 정보

가 미제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무부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상무부가 부속서2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부속

서2는 제6.8조하에서 적법하게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제6.8조를 또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254)

다음으로 ④ 제3차 행정재심기간 동안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일부 판매기

록과 관련하여, 한국은 현대중공업이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미 상무부의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 적용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적절한 방식

으로 그리고 적시에 제출된 검증가능한 자료를 상무부가 고려하지 않음으로

써 부속서2 제3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54) Ibid., paras. 7.451-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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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 당시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에 일정한 미국 내 판매 ‘전부’에 대한 

완전한 판매 및 지출 관련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현대중공업

은 3,3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에 대해 조사신청인들은 

데이터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현대중공업이 이에 답변을 하였으나, 현

대중공업은 상무부 지침에 맞추어 새로운 정보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

나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자료 제출이 ‘조직적으로 선별적

(systematically selective)’이라고 판단하여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정보 전

체를 미수락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부속서2 제6항에 따라 상무부는 현대

중공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나 상

무부는 그렇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정보를 수락하지 않는 과정에서 해당 사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고, 동 조항은 

제6.8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

건이므로 미국이 제6.8조를 또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255) 

제4차 행정재심에서 AFA 적용

제4차 행정재심(대상기간: 2015. 8. 1~2016. 7. 31)에서 상무부는 현대

중공업과 효성중공업에 이용가능한 정보 규칙을 적용하였다. 현대중공업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① 부속품 ② 일부 본국시장 판매에 대한 판매단가(gross 

unit price) ③ 한 특수 관계 판매대행사(affiliated US sales agent)의 미국 

내 판매에 관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였다. 효

성중공업에 대해서는 ① 서비스 관련 수익 ② 두 검토 기간에 중복되는 인보

이스 한 건 ③ 일부 할인 및 가격 조정에 대해 효성중공업이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신뢰도가 확실하지 않다고 상무부는 판단하였

255) Ibid., paras. 7.463-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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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 정보의 선택에서 상무부는 Total AFA를 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 

모두에 적용하였다. 

한국은 위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택되지 못한 세 개 한국 생산 또는 

수출업자에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AOR)’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WTO 반

덤핑협정 제9.4조 위반을 주장하였다.256) 

우선 현대중공업과 관련하여 ① 제4차 행정재심기간 현대중공업이 ‘부속

품’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상무부에 요청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상무부

가 이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지 않아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항 위반을 구

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속서2 제1항은 조사당국이 제6.8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상무부가 제6.8조를 또

한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257) ② 일부 본국시장 판매에 대한 판매단가와 관

련하여, 한국은 상무부가 제6.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의칙에 비

추어 볼 때, 한 건의 본국 시장판매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 볼 수는 없으

며 따라서 상무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또한 한국은 상무부가 ‘검증가능하며’ ‘적절하게 제출’된 정보를 덤핑 판정

에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나아가 부속서2 제6항에 비추어,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에게 추가 정보

를 요청하지 못한 것을 조사당국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

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무부는 일부 판매단가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제출

한 자료의 정확도가 불분명하고 이로써 판매단가가 과소산정(understatement)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과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였

다. 이에 대해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 

256) Ibid., paras. 7.478-7.480.

257) Ibid., paras. 7.481-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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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제출한 정보를 미수락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

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무부가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부속서2 제6항은 제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법하게 적

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패널은 상무부가 제6.8조를 또한 위반하였다

고 보았다.258)

③ 현대중공업의 정보 제출과 관련해서 ‘특수 관계 판매대행사(affiliated 

sales agent)’가 문제되었다. 한국은 한 개의 판매대행사에 관한 정보가 ‘필

요’한 정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판매대행사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상무부가 

이에 대해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한 것은 제6.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

였다. 또한 한국은 상무부가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된 ‘검증가능’

한 정보를 덤핑 판정에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판매대행사 관련 정보에 어떠한 구체적인 

흠결이 있는지를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에 통보하지 않았고 추가 요청도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현대중공업이 판매대행사와 특수관계가 없음을 주장한 것을 상무

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동 사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할 기회

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 부속서2 

제6항은 제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법하게 적용하기 위한 전

제조건이므로 상무부가 제6.8조 또한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259)

다음으로 효성중공업과 관련하여, 한국은 ① 서비스 관련 수익 ② 두 개 재

심기간에 걸쳐 중첩되는 인보이스 ③ 일부 할인 및 가격조정 등 세 가지와 관

련하여 상무부의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 적용을 문제삼았다. 

① 서비스 관련 수익과 관련하여 한국은 상무부가 어떠한 추가 질의도 하

258) Ibid., paras. 7.497-7.512.

259) Ibid., paras. 7.513-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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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음을 통보한 바 없고, 효

성이 제출한 문서 양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요청이나 우려 표명도 없었

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무부가 제6.8조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상무부가 적절하고 적시에 제출된 

검증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에 흠결 유무를 고지하

지 않았으며 효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 요청도 없었으므로 부속서2 제

6항 제1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상무부가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를 수락하지 않은 이

유를 효성에 통보하지 않았고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

로 부속서2 제6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상무부가 자료 수락을 거

부하기 이전 시점에 자료 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무부는 

예비결정 이전 시점에야 기제출된 자료를 거부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

하였으므로 효성중공업에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상무부가 기제출된 자료를 미수락하는 이유를 즉

각 효성중공업에 통보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효성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보

았다. 또 부속서2 제6항은 제6.8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

칙을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패널은 상무부가 제6.8조 또한 위반하

였다고 결론지었다.260)

② 일부 미국 내 판매와 관련된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효성중공업

이 ‘필요’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그러한 정보를 미제출하

지 않았으므로, 상무부가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할 때 제6.8조를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무부가 적절하고 적시에 제출된 검증가능한 자

260) Ibid., paras. 7.528-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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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나아가 문제된 인보이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흠결이 있는지에 대해 효

성에 통보하거나 추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2 제6항 위반을 주

장하였다. 예비판정 당시 상무부는 효성중공업이 지난 행정재심기간에 이루

어진 미국 내 판매에 대한 인보이스를 이번 행정재심기간에 제출하였다고 지

적하고, 어떻게 하나의 인보이스가 복수의 행정재심기간에 걸쳐 복수 건의 

판매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효성중공업이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출

된 판매량 및 판매액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은 미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 거래를 식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이러한 설명이 ‘불투명(unclear)’

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패널은 상무부가 효성에 해당 인보이스의 흠결을 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효성중공업에 이에 관해 추가로 

설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부속서2 제6항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 

부속서2 제6항은 제6.8조하에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법하게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패널은 상무부가 제6.8조 또한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

다.261)

마지막으로, 패널은 상무부가 ③ 효성중공업의 일부 할인 및 가격조정 자

료 제출에 대해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한 것이 제6.8조 및 부속서2 제

3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한국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예비판정에서 

상무부는 효성중공업이 구입주문 시 고객들과 가격협상에서 이루어진 일부 

가격조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가 처음 다루어진 예비판정에서 상무부는 문제된 가격조정이 상무

부 질의서상의 ‘할인(discount)’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효성중공업의 주

261) Ibid., paras. 7.543-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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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고 

효성중공업이 ‘할인’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이후 새로 정보를 요청하

지 않았다. 이 점에서 패널은 효성에 제출자료의 흠결을 고지하지 않았고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속서2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 부속서2 제6항은 제6.8조에 부합하게 이

용가능한 사실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상무부가 제6.8조 또한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262) 

미국은 WTO 회원국이며, URAA를 통해 WTO 반덤핑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WTO 협정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AFA를 적용해야 한다.263) 따라서 AFA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미 

국내법이더라도, 상무부는 AFA를 적용하는 데 미 국내법상의 요건 충족 여

부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부속서2상의 의무 

또한 준수해야 한다. 상무부 AFA 조치의 WTO 반덤핑협정 합치 여부가 문제

될 경우 위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DS539)

에서처럼 WTO 차원에서 사법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264) 

2021년 3월 19일에 미국은 상소 결정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였

다.265) 2021년 3월 25일 한국은 현재 WTO 상소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미국

이 상소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상소기구 작

업절차상 모든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

262) Ibid., paras. 7.554-7.565.

263) WTO, Panel Report, China – GOES, paras. 7.93-7.99

264) 단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AFA가 실제 적용된 조치(as applied)에 대해서는 WTO 협정 위반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US – Hot-Rolled Steel 사건(DS184),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Korea) 사건(DS539) 등), AFA를 규정한 미국 국내법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는(as such)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WTO, Panel Report, US - Steel Plate, para. 7.99;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Carbon Steel (India), paras. 4.471-4.482.

265) WTO,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 Notification of an Appeal by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16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WT/DS539/9, 22 March 2021.



184•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은 향후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고 미국 측 상소에 대응할 수 있을 

완전한 권리를 유보하고, 이 문제에 관해 상소기구의 지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이다.266)

2) 인도

가) 인도의 AFA 관련 법

인도의 1975년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75) 제9A조 (6A)항에서는 

“6항에 따라 조사 중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수출되는 품목의 덤핑마진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에 관한 기록과 해당 수출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

여 정한다”라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기록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덤핑마진은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267) 

나) 인도의 AFA 적용 현황

인도 반덤핑 조사당국이 실제 데이터에 의존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하지 못

하고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BIA: best information available)268)에 근

거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269) 

266) WTO,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WT/DS539/10, 

29 March 2021.

267) THE CUSTOMS TARIFF ACT, 1975 [ACT NO. 51 OF 1975]

Section 9A Anti- 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6A) “The margin of dumping in relation to an article, exported by an exporter or produ

cer, under inquiry under sub-section (6)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records 

concerning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maintained, and information provided, 

by such exporter or producer : Provided that where an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provide such records or information, the margin of dumping for such exporter or 

producer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facts available.” 

268) 미국은 AFA라는 용어를 덤핑 판정문 등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인도는 ‘불리한 이용가능한 최

선의 정보(불리한 BIA)’로 표현하나 개념상 AFA와 유사하므로 본 절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였다. 

269) Rai(2014)에 따르면 인도에서 반덤핑조치가 내려진 150건 중 약 55%가 BIA를 적용한 구성가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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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수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업체가 조사대응

을 하여야 하며 비협조상사가 있는 경우 수출물량 비중이 크지 않아도 전체 

수출에 대해 불리한 BIA가 적용되기도 한다.270) BIA에 기초하여 산정된 원

가로는 반덤핑 조사신청인이 주장하는 원가 또는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

가자료 중에서 가장 높은 원가가 선택된다. 이러한 불리한 BIA 적용으로 덤

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은 인도 반덤핑 계산의 불투명성

과 함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중국

가) 중국의 AFA 관련 법

「中 반덤핑조례」 제21조는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는 반

드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이미 확보한 사실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71) 

나) 중국의 AFA 적용 현황

중국은 「中 반덤핑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AFA

를 활용하는 관행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  

최종판정에서 중국은 구성정상가격 산정272) 시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짧은 기

식을 사용했다. 

270) 김경화, 홍정완(2020), p. 19.

271)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第二十一条: 商务部进行调查时, 利害关系方应当如实反映情况, 提供有

关资料。利害关系方不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的, 或者没有在合理时间内提供必要信息的, 或者以

其他方式严重妨碍调查的, 商务部可以根据已经获得的事实和可获得的最佳信息作出裁定。

272) 「中 반덤핑조례」 제4조 제2항은 “수입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인 무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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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

유로 「中 반덤핑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기

초하지 않았다.273) 그리고 조사신청자의 주장에 의거하여 기타 미국 프로판올 

생산업체의 원자재 소비 비율 등을 활용해 생산원가를 조정하고 미국 내 상위 

분류 제품군을 생산ㆍ판매하여 얻은 순이익률에 기초하여 이윤을 책정하는 등 

이른바 AFA를 활용하여 더 높은 덤핑마진을 책정ㆍ부과하였다.274)

 

3. 소결

제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결국 덤핑 유무 및 마진 결정에서 핵심은 조사대

상기업(수출업자)의 판매가격과 원가 산정 문제이다. 현재 미국법상 PMS의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조사당국의 주관적 판단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미 의회, 

산업계 사이의 밀접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

다. 그러나 좀 더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 판정에 대해 미국 국내적으로 법적 

시비가 불거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상무부의 PMS 적용에 대해 

CIT가 다수 건의 상무부 판정 환송 명령을 내림으로써 상무부의 PMS 적용에 

정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 동종상품의 가격, 수량이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동종상품을 

적당한 제3국(지역)으로 수출한 비교가능 가격 또는 그 동종상품의 원산지국(지역) 생산원가에 합리

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한 가치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第四条: 进口产品的正常价值, 应当区别不同情况, 按照下列方法确定： [...]

        二）进口产品的同类产品, 在出口国（地区）国内市场的正常贸易过程中没有销售的, 或者该同类产
品的价格、数量不能据以进行公平比较的, 以该同类产品出口到一个适当第三国（地区）的可比价格或

者以该同类产品在原产国（地区）的生产成本加合理费用、利润, 为正常价值。

273) 商务部公告2020年第46号 关于原产于美国的进口正丙醇反倾销调查最终裁定的公告(상무부 고시 

2020년 제46호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 관한 공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274) Ibid. 예비판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예비판정의 내용은 강민지(2020), pp. 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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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유의미한 법적 견제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도 미국의 PMS 적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법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2020년에 채택된 Australia–Copy Paper 사건 패널 판정에서 볼 수 있듯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2.1.1조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비록 간접

적이기는 하나 일정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AFA와 관련해서는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 패널 판정에서 확인되었듯이,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AFA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사실 규칙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제소국(조사당국) 측에 제6.8조와 부

속서2에 대해 제소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275) 특히 ① 조사당국이 자료 누락에 대한 통지를 적절히 하였는지 그

리고 그러한 누락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속서2 제1항에 따라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② 조사당국이 제출 자료를 수락하지 않은 것이 부속서2 제3항

에 합치하는지, 즉 ‘검증가능’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

도록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았거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는지 ③ 조사당국이 

요청한 자료가 제6.8조의 의미에서 ‘필요(necessary)’한 정보인지를 중심으

로 AFA 조치의 WTO 반덤핑협정 합치성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상무부의 반

덤핑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제6.8조와 부속서2 판정례

에서 도출된 위 네 개 요건을 상무부와 소통 및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의식하

고 상무부 대응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WTO 분쟁

해결제도의 상소기능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상무부의 

AFA 적용에 대해 ‘as applied’ 위반청구를 제기함으로써 WTO 제소가 미국

의 AFA 적용을 문제삼는 데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 의회 차원에서 AFA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

275) Updegraff(2018), p.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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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운데 위 DS539 판정에 비추어 볼 때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부속

서2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 적용 차원에서 상무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개

선이 필요해 보인다.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 확인된 경우 상무부

는 응답자에게 이를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조속한 시기에 통보함으로써 이후 

AFA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료 누락 통보가 한 

차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적ㆍ기술적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응답

자와 상무부가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덤핑 조

사에 진정 ‘필요’한 자료만 상무부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성 요건에 대한 사

전 검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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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10년대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현황을 살펴보고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성적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 방식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 사례로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검토하였다.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무역에서 반덤핑조치 관련 수

입액 규모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상 품목 및 시행국ㆍ대상국들의 특징을 포착

하고자 했다. 또한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특히 대상국의 

수출 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전환효과, 무역굴절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는 2010년대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와 관

련된 수입액 규모는 조사개시 기준 2010~14년 연평균 228억 달러(214건)

에서 2015~19년 연평균 360억 달러(257건)로 늘어났다. 반덤핑 조사를 개

시한 국가 수는 연평균 29개국(2010~14년)에서 35개국(2015~20년)으로, 

반덤핑 조사 대상국가 수는 연평균 43개국에서 46개국으로 증가했다. 2010

년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분야로는 ‘비금속 및 그 제품’, ‘화학공

업 생산품’, ‘플라스틱ㆍ고무’ 등이 있으며, 그 건수(교역액)는 2015~19년 

연평균 기준으로 각각 103건(97.5억 달러), 48건(25.3억 달러), 32건(39.1

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비금속 및 그 제품’의 경우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건

수 기준 약 40%, 교역액 기준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생산단계별 비중을 살펴보면 관련 수입액 기준 중간재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어서 소비재가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중간재 비중은 

2016년 94.4%에 달했는데, 이후 최근까지는 소비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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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통계분석에서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산업별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생산 단계

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

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 세계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반덤핑조치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 규제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미국(조사국)-한국(조사대상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

덤핑조치의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역

전환효과는 반덤핑 조사국의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무역굴절효과는 반덤핑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조사대상국에서 제3국

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속 산업에서는 나타

났다.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식별되

었으나 금속 산업에서는 식별되지 않았다. 

정성적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 사례로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살펴보았다. 

PMS는 반덤핑 조사당국이 조사대상 기업의 국내가격 대신 구성가격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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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가격 등 대체가격을 덤핑마진 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법

이다. 많은 경우 PMS 적용 결과 덤핑마진이 상승하게 된다. PMS의 국제법

적 근거는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이나, PMS의 정의나 조사대상국 내에 

특별한 시장상황이 있음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두지 않아 남

용이 우려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경우이다. 미국은 2015년 

TPEA를 통해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권한을 강화한 이후, 1930년 관세법상

의 PMS 조항을 적극 적용해 오고 있다.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개정된 PMS 조항을 최초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총 27건에서 PMS를 

최종 적용하였고 이 중 17건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었다. 다만 최근 들어 

CIT 판정을 통해 기존에 PMS가 있다고 보아 높은 관세를 부과한 상무부 결

정이 파기ㆍ환송되었고 상무부도 2021년에 새로 진행된 행정재심에서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PMS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1901년 관세법을 

근거로 PMS를 시행하고 있고, EU는 2017년 12월 반덤핑 기본규정을 개정

해 ‘중대한 왜곡’ 개념을 도입하여 사실상 PMS와 유사한 조사기법을 시행 

중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조례에서 PMS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으나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PMS와 유사한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보제공 요구

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이 피조사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고려하여 반덤핑 유무 및 덤핑마진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제6.8조와 부속서2에서 반덤핑 조사에 필요

한 자료를 누락한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을 반덤핑 조

사당국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

가 조사대상자가 ‘최선의 능력’을 다하여 자료 제출 요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이 징벌적 성격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제4장 결론• 193

available)’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TPEA를 통해 

AFA를 적용할 상무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이래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AFA를 적용하는 건이 특히 증가하였다. 기존에도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

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건에서 AFA를 적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AFA 적용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 AFA 적용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PMS와 AFA 분쟁이 미국 국내적으로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국제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회부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일부 해소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특정 철강제품 및 

유입식 변압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미 상무부가 적용한 AFA가 문

제되었던 분쟁(DS539)에서 WTO 패널은 미 상무부의 AFA 적용이 WTO 

반덤핑협정 위반임을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산 OCTG에 대한 2018년 4

월 18일 연례재심에서 상무부가 넥스틸에 Total AFA를 적용하고,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에 6.75%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부과한 것에 대해 넥스

틸과 세아제강이 해당 조치를 각각 CIT에 제소하였는데, 2019년 6월 17일

에 내려진 판정에서 CIT는 넥스틸에 대한 PMS 및 AFA 적용을 취소하는 등 

CIT를 통해 PMS 문제가 실효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

국산 특정 철강제품 및 유입식 변압기 수입에 대한 WTO 분쟁(DS539)에서 

패널은 미 상무부의 AFA 적용이 WTO 반덤핑협정 위반임을 판시한 바 있

다. 이처럼 미국 국내법과 WTO 반덤핑협정상의 법정 요건을 상무부가 준수

하지 못하였음을 보임으로써 AFA 적용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우리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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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가. 반덤핑조치에 대한 사전적 대응 강화 

최근 반덤핑 조사 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속 제품은 반덤핑 조사가 가장 많이 

개시되는 품목으로, 2014년 7월~2020년 6월 반덤핑 조사개시 사건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276) 금속 분야에서 HS코드 72, 73류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이 이 중 70~80%를 차지한다.277) 특히 19개 철강제품에 대해 105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고,278) 화학 제품 관련 반덤핑 조사도 여러 수출국에

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14개 제품에 대해 67건의 조사가 개시

되었다. 

이들 품목군의 경우 특정 수입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

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2017. 7~2020. 6) 동안 금속 관련 반덤핑 

조사 개시건은 281건으로 미국(78건), 인도(36건), 호주(21건), 캐나다(20

건), 태국(13건), 유럽연합(13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279) 그 대상은 

중국(82건, 철강제품 61건 포함), 베트남(18건, 철강제품 16건 포함), 대한민

국(13건, 철강제품 12건 포함), 터키(13건, 철강제품 10건 포함), 말레이시아

(11건, 철강제품 6건 포함), 인도(10건, 철강 제품 8건 포함) 및 대만(9건, 철

강제품 8건 포함) 등이었다.280)

276) WTO(2017), WT/TPR/OV/20, p. 33; WTO(2020), WT/TPR/OV/23, p. 37. 단 예외적으로 

2017년 7월~2018년 6월 기간에는 28% 정도를 차지하였다.

277) WTO(2020), WT/TPR/OV/23, p. 36. 

278) Ibid.

279) Ibid., p. 37.

2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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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품목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단위: %)

구

분

2014. 7~ 

2015. 6

2015. 7~ 

2016. 6

2016. 7~ 

2017. 6

2017. 7~ 

2018. 6

2018. 7~ 

2019. 6

2019. 7~ 

2020. 6

1 금속(36) 금속(37) 금속(41) 금속(28) 금속(46) 금속(45)

2 화학제품(24) 기타(20) 화학제품(27) 플라스틱(21) 화학제품(13) 화학제품(17)

3 기타(17) 화학제품(13) 플라스틱(11) 화학제품(18) 플라스틱(10) 플라스틱(12)

4 플라스틱(16) 섬유(7) 기타(10) 기타(10) 기타(10) 기타(10)

5 기계(4) 플라스틱(7) 섬유(7) 섬유(8) 기계(7) 섬유(8)

6 종이(4) 종이(5) 유리/세라믹(4) 종이(8) 석재(6) 기계(4)

7 ㆍ ㆍ ㆍ 기계(4) 종이(4) 종이(3)

8 ㆍ ㆍ ㆍ 석재(2) 섬유(4) 석재(1)

자료: WTO, WT/TPR/OV/20 Chart 3.4, p. 33; WTO, WT/TPR/OV/23 Chart 3.10, p. 37 그래프를 표로 정리.

최근 반덤핑 조사가 주요 수입국들로부터 대부분의 주요 수출국에 대해 동

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덤핑 조사가 많은 경우 해당 산업의 글로

벌 침체기에 진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반

덤핑 조사 대상 품목 집중화 경향은 특정 품목의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주요 

수입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기에 주변 수출 경쟁국들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품목에 대한 주요 수출국이거나 수출이 급증세를 보인다면 

반덤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는 품목에 대해 조사가 집중될 수 있음을 인

지하여 기업은 해당 산업 협회 혹은 관련 정부부처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서류,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 및 원가명세서 등에 대해 미리 시간 여유를 가지

고 영어로 준비하여 번역 오류 등으로 AFA를 적용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협회, 정부, 연구기관 등은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반덤핑 조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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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반덤핑 조사를 받지 않았던 품목일

지라도 주변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을 경우 우리 수출 

기업 역시 반덤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사건(DOC 사건번호 

A-580-958)의 긍정판정이 내려지기 전 2015년에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관

세 부과사건(DOC 사건번호 A-570-983)의 덤핑 긍정판정이 있었다. 중국

산 타이어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내 타이어산업계의 요청으로 반덤핑 조

사가 개시 되었고,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이후 대만, 한국, 태

국 등으로부터 타이어 수입이 증가하자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281) 2020년 이전까지 타이어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반덤

핑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 태국, 베트

남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았고, AFA를 적용하여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신규 조사 대상 품목의 경우 정보 부족, 대응 경험 부족 등

으로 업계의 대응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 철강업계 등의 경우 과거 반덤핑 조

사를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협회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이 활발할 뿐만 아니

라 기업 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부서가 존재하나, 처음 제소를 당하는 품목

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반덤핑 조사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AFA의 경우 업계 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 

협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업계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281) 미국의 대중국 공기타이어(HS 4011) 수입은 2010년(24.4억 달러)부터 2014년(45.5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2014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중국의 미국 수출은 감소

하게 된다. 이후 2018년에는 미국의 수입이 전년대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2018년 재차 반

덤핑 조사가 일어났고, 2019년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타이어 관련 품목으로는 로드휠 

및 부분품(HS 8708.70)이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조치는 2011년 그리고 공기타이

어와 동일하게 2014년, 2016년, 2018년 일어났다. 로드휠의 경우 2010년(10.7억 달러)부터 2018

년(27.7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2018년 반덤핑 조사개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 수입액은 15.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UN Com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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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기법 다양화에 대한 대응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세계 각 국은 PMS, AFA 

등 다양한 반덤핑 조사기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내 산업 피해 판

정 가능성을 높이고 덤핑마진을 확대하는 등 반덤핑조치를 공격적으로 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조사대상 기업 차

원에서 반덤핑 조사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

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개정 미 반덤핑 제도하에서 상무

부가 자료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주지 않거나, 기제출한 자료에 기술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전과 달리 수정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AFA를 적용

하고 있다. 반덤핑조치의 주요 사용국을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기업은 반덤핑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산화된 DB 체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검토한 WTO 미국 패소 사건(DS539)이나 CIT 상무부 판정 파기ㆍ환송 

사례에서 재판부가 보인 논거를 참고하여 반덤핑 조사당국과의 소통 및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의미할 것이다.

반덤핑조치가 국가 차원의 무역조치이며 국내 산업 보호 등 산업정책적 성

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무역구제 정책

을 두고 양국 간 대화와 교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기법 강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ㆍ승소하여 불합리한 

AFA 적용 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반덤핑 조사기법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한 사건으로는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사건(AFA),282) US - OCTG(Korea) 사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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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283) US - Washing Machines 사건(제로잉)284) 등이 있다. 

반덤핑 대응에는 회계사, 변호사 등의 통상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282) WTO,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WT/DS539/R(Final Panel Report Circulated: 

2021. 1. 21).

283) WTO,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WT/DS488/R.

284) WTO,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WT/DS464/R; WT/DS464/AB/R.

표 4-2. 미국의 반덤핑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WTO DSB에 문제제기한 사건

사건 주요 쟁점 승소 여부

U.S. - 

AFA

(AFA 적용결정의 적법성) 필요정보 접근거부ㆍ비협조, 자료 미제출 또는 조사

방해 여부가 실제로 있어서 한국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인하는 것이 적법

한지? 

승소

(AFA 적용방법의 합리성) 부인된 자료를 대체하는 정보의 선정 및 사용 방법

이 적정한지? 
승소

(기타관세율 산정의 적정성) AFA를 적용해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승소

(과대 조치)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수준이 왜곡되었는지? 승소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 미 조사당국의 AFA 제도 운영이 장래에도 반

드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패소

(입증실패)

U.S. - 

OCTG

(구성가격 산정 시 자료) 구성가격의 이윤율 산정 시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판

매’ 물량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관련 실제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승소

(이윤상한) 미국 상무부가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가격 이윤 산정 시 이

윤상한(profit cap)을 산정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승소

(관계사거래) 넥스틸과 원재료 공급사의 제휴관계를 인정하여 넥스틸의 원재료 

공급사의 계열사에 판매 자료 부인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패소

(입증실패)

U.S. - 

Washing 

Machines

(표적덤핑)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Differential Price Test)이 반덤핑협정

에 위배되는지?
승소

(제로잉)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지?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합산 시 제로잉 적용(Systemic 

disregarding)이 적법한지?

승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1. 22),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산업통상자원부(2018. 1. 15),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산업통상자원부(2016. 9. 8),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모든 온라인 보도자료의 검색일: 2021. 12. 20)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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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반덤핑조치 대응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전문 통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인적ㆍ금전적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단체 등은 중소ㆍ중견 수출기

업들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무역협정 등을 통한 국가별 대응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 국가순위를 살펴보면, 누계 총 471건 

중 인도가 80건으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14%), 중

국(9%), 호주(9%), EU (7%) 순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 국가순위

를 살펴보면, 인도가 총 301건 중 54건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미국(13%), 중국(12%), 호주(7%), 남아프리카공화국(5%) 순이다.

표 4-3.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조치 국가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총

반덤핑조사 인도(80건) 미국(64건) 중국(42건) 호주(40건) EU(32건) 471건

반덤핑조치 인도(54건) 미국(39건) 중국(37건) 호주(21건) 남아공(16건) 301건

자료: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반덤핑 통계 홈페이지), “Anti-dumping initiations: reporting Member vs 
exporter”; “Anti-dumping measures: reporting Member vs export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1. 1).

만약 조사기법 다양화와 관련하여 WTO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FTA 등의 양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우

리나라는 인도, 미국, 중국, 호주, EU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는데, 여기

에는 무역구제와 관련한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WTO 협정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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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는 이른바 ‘WTO plus’ 규정을 포

함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제12.1조에서 조사개시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규정하지 않은 반면, 한ㆍ인도 

CEPA는 조사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제2.14조에서 조사개시

일 10영업일 전 상대국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ㆍ중 FTA는 제7.7

조에서는 조사를 개시하기 전 7일 내에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ㆍEU 

FTA도 제3.9조 제1항에서 조사개시 15일 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ㆍ

호주 FTA는 조사개시 전 가능한 한 빨리 사전 서명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

며285) 한ㆍ미 FTA는 조사개시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286) 조사개시 전 통

보가 활성화되고 국가 간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조사대상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4. 덤핑 사전통보에 대한 주요국의 FTA 관련 규정 비교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 한ㆍ중 FTA 한ㆍ호주 FTA 한ㆍEU FTA

사전

통보

조사개시 전 

통지/공고

(구체적 일정은 

없음) 

조사개시 

10영업일 전 

통보

조사개시 전

통보

조사개시 

7일 전 통보

조사개시 전

가능한 한 

빨리 통보

조사개시 

15일 전 통보

자료: 주요국의 FTA 무역구제 챕터와 WTO 반덤핑협정 규정을 토대로 저자 정리.

AFA와 관련하여 WTO 협정 제6.8조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

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285) 한ㆍ호주 FTA 제6.9조 제1항.

286) 한ㆍ미 FTA 제10.7조 제3항 가.



제4장 결론• 201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한ㆍ중 FTA는 제7.7조 제3항에서 반

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에는 직접

적으로 AFA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나 한ㆍ미 FTA는 무역구제위원회에서, 한ㆍ

EU FTA는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에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을 포함

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287) 

표 4-5. AFA 관련 주요국의 FTA 관련 규정 비교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

한ㆍ중 

FTA

한ㆍ호주 

FTA

한ㆍEU 

FTA

AFA 

이용가능한 

사실 기초

판정가능

-
(무역구제

위원회 기능)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반덤핑조치 

시행 금지

-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기능)

자료: 주요국의 FTA 무역구제 챕터와 WTO 반덤핑협정 규정을 토대로 저자 정리.

PMS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2.2조는 ① 통상적인 거래에서 조사

대상물품의 국내 판매가 없거나 국내 판매물량이 적거나 또는 ②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의 특별한 시장상황(PMS)이나 소규모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정상가격은 조사대상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

을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ㆍ행정ㆍ일반 비용을 합한 원산지국의 

생산원가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ㆍ중 FTA 

제7.7조 제4항은 “덤핑마진 결정 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서 대체가

287) 한ㆍ미 FTA 제10.8조 제2항 바 및 한ㆍEU FTA 제3.16조 제2항 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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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또는 대체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

하는 관행이 양 당사국 간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2005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으며, 반덤핑 

조사에서 제3국 대체가격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표 4-6. 제3국 가격 대체 관련 주요국의 FTA 관련 규정 비교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

한ㆍ중 

FTA

한ㆍ호주 

FTA

한ㆍEU 

FTA

제3국가격 

대체 

PMS의 경우 

제3국 대체가격 

사용가능

-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산정시 

제3국 대체가격 

근거 산정 금지

- -

자료: 주요국의 FTA 무역구제 챕터와 WTO 반덤핑협정 규정을 토대로 저자 정리.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과 관련하여 WTO 협정 제9.1조는 반덤

핑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덤핑마진보다 적은 관세액만으로도 국내 산업의 피

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관세액을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ㆍ인도 CEPA 제2.17조는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만으

로도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부

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ㆍ호주 FTA 제6.8조 ‘나’ 또한 최소부과 원칙

을 통상적으로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ㆍEU FTA 제3.14조는 덤핑

마진보다 낮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 데 충분한 경우 반덤

핑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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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주요국의 FTA 관련 규정 비교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

한ㆍ중 

FTA

한ㆍ호주 

FTA

한ㆍEU 

FTA

최소부과

원칙
권고 적용을 의무화 - -

통상적으로 

적용할 것을 

의무화

적용을 의무화

자료: 주요국의 FTA 무역구제 챕터와 WTO 반덤핑협정 규정을 토대로 저자 정리.

 

제로잉과 관련하여 WTO 협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상소기구는 

제2.4.2조의 공정한 비교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관행

에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은 지속해서 표적 덤핑 등에 대해 제로잉을 적

용하고 있다. 한ㆍ인도 CEPA 제2.18조는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따른 비

교 기준에 관계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제11조에 따라 반

덤핑 마진이 확정 산정 혹은 재심사될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이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로잉을 금지하고 있다. 한ㆍ중 

FTA 제7.7조 제5항 및 한ㆍ호주 FTA 제6.8조 ‘가’는 덤핑마진이 A-A비교 또는 

T-T비교 또는 A-T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국의 제로잉 금지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공유한다고 규정하여 

앞으로도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표 4-8. 제로잉 관련 주요국의 FTA 관련 규정 비교

구분
WTO 반덤핑 

협정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

한ㆍ중 

FTA

한ㆍ호주 

FTA

한ㆍEU 

FTA

제로잉 -
제로잉 

금지 
-

제로잉 금지 관행 

확인 및 관행 

지속 기대 공유

제로잉 금지 관행 

확인 및 관행 지속 

기대 공유

-

자료: 주요국의 FTA 무역구제 챕터와 WTO 반덤핑협정 규정을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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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서 반덤핑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관심사안

이 논의된 바 있다. 그 결과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ㆍ상계관세율 계산방

식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다.288) FTA 기체결국의 경우, 개정뿐 아니라 무역구제위원회 등 기존 FTA

상의 무역구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

고, 관련 조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

직 FTA를 맺지 않은 주요 관심국의 경우, 무역 구제조치 관련 해당 국가와의 

주요 쟁점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상호호혜적인 반덤핑 관련 규범을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라. 강화된 반덤핑 조사기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주요 반덤핑 조치 부과국인 인도와 우리나라 반덤핑 조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의 2.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반덤핑 조사건수에서 23.9%를 차지하여, 수입액에 비해 반덤핑 조사가 상당

히 많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의 2.6%를 

차지하지만 전체 반덤핑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수입액에 비해 

반덤핑 조사개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나라는 품목 기준 185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35건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전 세계 반덤핑 조사건수는 2019년 214건이었는 

데 반해 2020년에는 34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전 수준

과 큰 차이가 없었다(부록 표 3-1, 부록 표 3-2 참고).

288) 덤핑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 규정 도입 및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 서류 사전 통

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보고서 작성 등 절차 도입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2018. 9),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p.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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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덤핑 조사는 국가별로는 중국(93건), 일본(55건), EU(33건), 

미국(30건) 순으로 조사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평소 우리가 상기 언급한 

국가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품목별로는 화학(65건), 종

이ㆍ목재(33건), 제철ㆍ금속(26건), 기계ㆍ전자(20건) 분야 순으로 화학 분

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현재 21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

이며, 이 중 화학 분야 8건과 제철ㆍ금속 분야 7건이 포함되어 있다(부록 표 

3-3, 부록 표 3-4 참고).

이렇듯 우리는 교역액 대비 반덤핑 조치를 활발히 활용하는 국가는 아니

며, 주요 교역국과 주요 교역품목에 반덤핑 조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PMS, AFA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에 따르면, ‘특수

한 시장상황’289)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매매는 제3

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조

사신청기업으로부터 PMS와 관련한 주장이 있었던 사례도 있다. 2021년 7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덤핑 사건290) 관련 최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이하 ‘유스

코’) 및 그 관계사의 제품 및 Walsin Lihwa Corporation(이하 ‘왈신’)의 제

품에 대해 PMS 적용이 주장되었다. 포스코(이하 ‘신청인’)는 중국 및 인도네

시아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니켈원광 및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광범

위한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해당 제품을 소재로 하여 생산하는 대만산 제품의 

원가기록이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조사대상물품 생산

에 대만산 소재를 사용한 것과 비대만산 소재를 사용한 것을 구분하여 내수와 

289)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PMS를 ‘특별한 시장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시장상황’으로 번역하고 있다. 

290)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2021),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 조사보고서(조사번호: 구제 23-20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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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 이러한 중국과 인도네

시아 관련 PMS 주장은 수준 높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에도 신청인은 조사

신청서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대만기업 실사 6일 전에 비로소 의견

서를 제출하였고,291) (ii) PMS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국가 공급자의 

실제 생산비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상향조정된 생산비에 기초하

여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위반 소지가 있다

는 점292) 등을 들어 특성이 동일한 소재의 원산지국에 따라 덤핑률 산정을 달

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조사당국은 판단하였다.293)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

청)에 따르면, 관세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

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할 때는 ‘이

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2020년 말 신설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15

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에서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

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기회를 제공해

야 하며,294)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하고,295)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291) 위의 자료, p. 148.

292) 위의 자료, p. 190.

293) 위의 자료, p. 148, p. 190.

294)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295)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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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무화하였다.296)

최근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차)에서 ‘이용가능한 정보’ 규칙이 적용된 바 있다. 조사대상 기

업 중 비라즈(인도기업)를 제외한 인도기업 및 스페인 기업은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았으며, 일본기업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

는데 핵심적인 내수판매 및 원가자료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297) 이에 조사당

국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서,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 생산자 답변서, 국제적인 전문조사기관의 자료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확인하고 덤핑률을 산

정하였다.298) 

AFA와 관련하여 조사당국의 부담 경감과 권한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

황에서, 조사대상기업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당국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부

당한 조사방식은 WTO 반덤핑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당국의 재량 

행사 시에도 객관적 조사태도를 견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96)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3항.

297)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2020),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차) 최종보고서(조사번호 : 구제 23-2019-9호)」, pp. 9~10. 

298) 위의 자료,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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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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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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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부록 표 1-1. 전 세계 반덤핑조치 대상 품목 상위 10개와 대한국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상위 10개 품목
반덤핑조치 관련 총 

수입액

반덤핑조치 관련 

대한국 수입액

대한국 

수입비중299)

HS4 품목명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2010~14 2015~19

9403 기타의 가구 1,286 3,670 - - 0.4 0.2

8708 자동차 부분품 736 1,675 2 0 5.0 5.2

7208 열간압연강판 182 1,346 28 314 8.5 10.1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151 1,329 - - 2.5 2.9

7210 도금강판(폭 60cm 이상) 537 1,311 65 241 12.0 13.3

8541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 3,030 1,270 - - 4.6 5.1

4407 제재목 25 1,174 - - 0.0 0.0

7308 철강제 구조물 120 920 3 4 3.8 6.3

8544 전기용 탄소제품 14 843 - - 2.6 2.2

4011 공기타이어 1,056 832 33 0 5.4 5.4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299) 대한국 수입 비중은 반덤핑조치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품목의 세계 총수입액에서 대한국 수입액

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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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반덤핑조치 대상국 수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상위 10개 품목 연간 대상국 수
한국 

조치대상연수300)
대한국 수입비중

HS4 품목명
2010~14

(연평균)

2015~19

(연평균)

2010~

14

2015~

19

2010~

14

2015~

19

7225 기타합금강판(폭 60cm 이상) 4.6 9 3 4 6.1 7.6

7210 냉간압연강판 3.2 9 3 4 12.0 13.3

7226 기타합금강판(폭 60cm 미만) 4 7.2 3 4 3.0 3.6

7212 도금강판(폭 60cm 미만) 1.8 7 1 4 7.1 4.9

7208 열간압연강판 6.2 6.8 4 2 8.5 10.1

7228 기타합금강의 기타봉ㆍ형강 2 6.4 1 1 2.8 3.0

7306 기타 봉합한 관 7.8 6 4 3 8.7 6.8

3907 폴리에테르ㆍ폴리에스테르 5.8 5.2 4 3 8.9 9.4

7213 열간압연 봉 3 5.2 2 1 3.2 4.1

7214 단조한 봉 2.2 5.2 1 2 1.7 1.0

자료: wiiw NTM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W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300) 해당 품목에 대하여 5년간 한국이 반덤핑조치 대상이 된 연도 수를 의미함. 일례로 ‘1’은 5년 동안 1개

년도만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5’는 5년 동안 매년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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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pread of Anti-dumping Measures and 
Diversification of Investigation Methodologies: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Moonhee Cho, Cheon-Kee Lee, Minji Kang, and Minchirl Chung 

As global economic growth has lost momentum due to the 

COVID-19,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re growing. 

In particular, anti-dumping (AD) measures are more likely to expand 

in the future in that they are relatively easy to take and have a direct 

effect on trade compared to other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spread of AD measures and the 

effects of AD measures on trade. We als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D investigation methodologies are being diversified.

 Global AD measures decreased in the 2000s, but have been on the 

ris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D measures are mainly 

taken in the metal, chemical, plastic and rubber industries. In many 

cases, developed countries are taking AD measures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while AD measures within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AD measures against Korea 

are also mainly taken in the metal, chemical, plastic and rubber 

industries. In an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from 2010 to 2019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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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find that AD measur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de. Furthermore, AD measur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rade in empirical analyses conducted by splitting all product 

datasets by industry or production stage. Next, it is found that AD 

measures taken against Korea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n 

exports for the chemical, rubber, plastics industry as well as metal 

industry. Finally, we also analyze whether the trade diversion and trade 

refraction effects of AD measures occurred in the above two 

industries, focusing on cases where the United States conducted 

investigations against Korea.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is 

indicate that the trade diversion effect does not occur in the chemical, 

rubber, and plastic industries, but is found to occur in the metal 

industry. The trade refraction effect occurs in the chemical, rubber, 

and plastic industries, but not in the metal industry. 

This study finds that major AD us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India, and China have recently granted 

their investigating authorities expansive authority and discretionary 

powers in conducting AD investigations and calculating dumping 

margins, thereby adding further diversification and technical 

complexities to the previous AD methodologies. Such tendencies can 

be seen in application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s” or “PMS,” and 

“adverse facts available” or “AFA” provisions under the United States’ 

AD investiga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more noticeabl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DOC) has 

repeatedly applied PMS and AFA against imports from Korea. 

Following the United States’ practice, other major AD user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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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Union, China, and India are preparing or have adopted 

similar measures in their AD laws. A PMS is deemed to exist where the 

domestic price of an exporting country is distorted such that it cannot 

be accepted to be the normal value in dumping determination. Where 

a PMS is found,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can use a third country 

price or construct normal value. An AFA is applied where a respondent 

subject to an AD investigation is non-cooperative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request for information, or where it submits information 

in an incomplete or inaccurate manner. In this case the investigating 

authority can take into consideration any information available to 

itself, usually leading to adverse inference against the respondent. As 

witnessed in AD investigations against Korea’s oil country tubular 

goods or “OCTG” where PMS and AFA were repeatedly applied during 

the original investigation and subsequent administrative reviews, such 

AD methodologies can significantly affect dumping margins to change 

market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U.S. market. Despite criticism on 

the part of its trade partners, the possibility seems rather low that the 

U.S. Congress will amend the laws to reduce the administration’s 

powers in AD investigations. There have been several instances, 

however, where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reversed the 

DOC’s AD determination based on PMS and/or AFA and remanded 

them for reasons of lack of evidence, the DOC’s failure to meet the 

burden of proof, or a violation of due process. Exporting companies 

mainly or frequently subject to PMS and AFA can strategically use the 

reasoning made by the CIT in future AD investigations against the 

DOC. Further, given the recent WTO panel rulings in DS539, where 

most of the U.S. applications of its AFA provisions wer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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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sistent with the WTO AD Agreement, it can still be deemed 

important and relevant to argue WTO inconsistencies of such AD 

methodolog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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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ㆍ이정균ㆍ최유정ㆍ이대은

21-1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최원석ㆍ정지현ㆍ김정곤ㆍ이효진ㆍ최지원ㆍ김주혜ㆍ백서인

21-1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박정호ㆍ강부균ㆍ김석환ㆍ권원순ㆍ

안드레이 코브시(Andrey Kov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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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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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연원호ㆍ현상백ㆍ구경현ㆍ노윤재ㆍ윤정환ㆍ이효진

2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ㆍ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안성배ㆍ김효상ㆍ김승현ㆍ양다영ㆍ이진희ㆍ조고운ㆍ김원기ㆍ

김진일

21-16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강구상ㆍ문지영ㆍ박혜리ㆍ나승권ㆍ김제국

21-17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정영식ㆍ강은정ㆍ이진희ㆍ김경훈ㆍ김지혜

21-18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권  율ㆍ윤정환ㆍ이은석ㆍ이주영ㆍ유애라ㆍ김성혜

21-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민수ㆍ장영신ㆍ윤상하ㆍ오태현ㆍ김수빈

21-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조문희ㆍ이천기ㆍ강민지ㆍ정민철

21-21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홍성우ㆍ이승호ㆍ김진오ㆍ박미숙ㆍ윤여준

21-22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 이승근ㆍ윤성원ㆍ김유정ㆍ김현정ㆍ강유덕ㆍ정세원

21-23 한국-베트남 경제ㆍ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 곽성일ㆍ백용훈ㆍ이한우ㆍQuoc Phuong LeㆍManh Loi Vuㆍ

Thi Thanh Huyen Nguyen

21-24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ㆍ김혁황ㆍ박단비ㆍ최혜린

21-25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정민현ㆍ민지영ㆍ정동연

21-2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영석ㆍ강문수ㆍ연원호ㆍ김범환ㆍ한하린

21-27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현상백ㆍ연원호ㆍ나수엽ㆍ김영선ㆍ오윤미

21-28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정형곤ㆍ윤여준ㆍ연원호ㆍ김서희ㆍ주대영

21-29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조동희ㆍ홍성우ㆍ장영욱ㆍ이정은



21-3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김현수ㆍ강준구ㆍ금혜윤ㆍ정재욱

21-31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ㆍ김종덕ㆍ장영욱ㆍ오태현ㆍ이현진ㆍ정민철ㆍ윤형준ㆍ

강유덕

21-32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김효상ㆍ강은정ㆍ김유리ㆍ문성만ㆍ장희수

21-33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 

김영진ㆍ현승수ㆍ이종화ㆍ정수미ㆍ성진석ㆍ이상제ㆍ정선미

21-34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 

박성훈ㆍ박명호ㆍ김승년

21-35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 

류덕현ㆍ박민수ㆍ강창희ㆍ주병기ㆍ이명헌

21-3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 

이명헌ㆍ김정호ㆍ이상영ㆍ허석균ㆍ홍석철

21-37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 

안지연ㆍ박복영ㆍ배유진ㆍ안혜지ㆍ하기욱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ㆍ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ㆍ정은미ㆍ김종기ㆍ이 준ㆍ남상욱ㆍ이재윤ㆍ이은창ㆍ

조용원ㆍ김양팽ㆍ심우중ㆍ윤자영ㆍ이고은ㆍ이자연ㆍ전수경

20-02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ㆍ정영록ㆍ이준엽ㆍ서봉교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ㆍ문익준ㆍ안치영ㆍ유동원ㆍ장윤미

20-04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ㆍ나수엽ㆍ박민숙ㆍ김영선

20-05 신북방시대 한국ㆍ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ㆍ김보라ㆍ박정후ㆍ이평래ㆍ유원수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ㆍ최현양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ㆍ최유정ㆍ한하린

￭ 2020년



20-08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ㆍ장영신ㆍ오태현ㆍ임지운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서봉교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ㆍ김정곤ㆍ김도연ㆍ이성희ㆍ백종훈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ㆍ예상준ㆍ금혜윤ㆍ강민지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손원주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ㆍ곽성일ㆍ정재완ㆍ이정미ㆍ박나연ㆍ김미림ㆍ이재현ㆍ

조원득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ㆍ양평섭ㆍ정지현ㆍ현상백ㆍ연원호ㆍ최원석ㆍ양갑용ㆍ

이동률ㆍ임상훈ㆍ유동원ㆍ윤종석ㆍ김정진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ㆍ나승권ㆍ이재호ㆍ윤지현ㆍ김은미

20-16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ㆍ안성배ㆍ김효상ㆍ김수빈ㆍ이진희ㆍ김소영ㆍ편주현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ㆍ안성배ㆍ김경훈ㆍ강은정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김혁황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ㆍ이천기ㆍ이주관ㆍ김지현ㆍ정명화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ㆍ오수현ㆍ박영석ㆍ이성희ㆍ김은미

20-22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ㆍ김석환ㆍ정민현ㆍ강부균ㆍ김초롱ㆍ세르게이 수트린ㆍ

올가 트로피멘코ㆍ이리나 코르군



20-23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 최원석ㆍ양평섭ㆍ박진희ㆍ김주혜ㆍ최지원ㆍ자오씽왕(焦兴旺)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장영신ㆍ곽성일ㆍ곽소영ㆍ박은빈ㆍ문성만ㆍ남상열

20-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정지현ㆍ최원석ㆍ김홍원ㆍ김주혜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문희ㆍ배찬권ㆍ이규엽ㆍ강준구ㆍ김지현

20-27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김효상ㆍ최상엽ㆍ양다영ㆍ김유리

20-28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윤덕룡ㆍ송원호ㆍ이진희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라미령ㆍ정재완ㆍ신민금ㆍ김제국

20-3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이천기ㆍ이주관ㆍ박혜리ㆍ강유덕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이현진ㆍ정민지ㆍ문성만

20-32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윤여준ㆍ홍성우ㆍ김진오ㆍ김종혁ㆍ남지민

20-3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 윤덕룡ㆍ안성배ㆍ채희율ㆍ이영섭ㆍ문우식

20-34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 

정형곤ㆍ이홍배ㆍ이형근ㆍ박민숙

20-35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연원호ㆍ현상백ㆍ박민숙ㆍ이효진ㆍ오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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